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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금제도 중 국민으로부터 불만과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를 들 수 있다. 권리의 이전이

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재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 제45조의2). 주식의 명

의신탁은 주로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과 같은 회사관계자, 가까운 지인 

또는 친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악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위장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명의신탁자의 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

취득세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과 같은 각종 조세를 회피 또는 탈루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헌법적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

이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는 증여로 인한 재산이나 

이익이 전혀 없는 명의수탁자에게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헌법

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납세자의 불신과 불만

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

제에 관한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합헌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즉, 증

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

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

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한다(2005.6.30. 2004헌바40 외).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식의 명의

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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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

있다.

첫째,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형식만 증여세라는 세금

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주식의 명의신탁행위라는 비행(非行)에 

대한 제재의 한 형태인 경제적 부담이다. 즉, 증여세의 기본적 속성이나 요건

은 물론이고 세금으로서의 기본적 속성이나 요건조차도 전혀 갖추지 못한 금

전적 제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의 과세물건인 ‘증여로 인한 재산 또는 

이익’이 될 수는 없다. 증여로 인한 재산 또는 이익이 없는 자, 증여로 인한 재

산 또는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벗어날 뿐

만 아니라 조세로서 정당성도 없다. 

둘째,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그 실질이 주식 명의신

탁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징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제재수단으로서의 증여

세는 주식의 명의신탁행위 자체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조세

를 회피하려고 한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회피하려고 한 조세의 크기가 아닌 명의신탁한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재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그 크기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책

임원칙(Schuldprinzip)에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이 결여된다.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납득하기 어려워

셋째,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나 위치에 있는 약자들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하

여 어떤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명의신탁자의 사실

상 강요 등에 의하여 부득이 명의를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빌려

준 책임을 내세워 제재로써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가액의 최고 

50%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나 합헌의 논의를 떠나 일반 

국민이 쉽게 승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답고 정당하

다고 생각할 때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

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쟁송이 제기되

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과 쟁송기관의 업무량의 증가와 납세자의 시간

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자는 더 이상 세수효과도 크

증여로 인한 재산 
또는 이익이 없는 자, 
증여로 인한 재산 
또는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조세로서 
정당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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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그렇다고 세금답지도 않으며,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증세법」 제45조

의2의 규정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그 밖의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탈루한 조세

는 대부분 부정신고가산세(40%)의 적용대상이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한 조세에 대

한 제재로서의 부정가산세의 부과나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처벌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제로서의 증여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하나의 비행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증여세의 형

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제재수단을 선택

하도록 한다. 또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를 제재의 대상으로 하며, 그 비행(非行)의 

크기 및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 간에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

칙 및 기본방향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

벌법」에서 명의신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본다. 하루 속히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현행의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의신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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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   

■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김학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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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조세지출제도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수단으로서 예산사업과 함께 널리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관측되는 현상인 조세지출 항목들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는 조세지출의 

활용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Surrey(1976)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및 개선

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

을 재정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조세지출

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조세지출제도

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세지출 

항목들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등 조세지출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로 인해 악화

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2013년부터 조세지출 성과관

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조세특례 항목들의 자체평가 체계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파일

럿 스터디를 통해 일부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도입 및 시행으로 조세특례제도 성과관리체계를 확

립하게 됐다. 

적극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

율’이라는 조세원칙의 구현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조세특례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비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agskim@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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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공약가계부 등 국정과제에 반영

하면서 성과관리체계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자체평가 시행 5년

차,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조세특례 성

과관리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라는 큰 방향의 정책은 지속적으

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경제 ₩ 사회적 변화에 보다 긴급히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조세특례 성과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제도는 정부의 정책의지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므로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성과평가 결과의 유

용성에 대한 현실적 제약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제도 도입 여부에 대

한 결정은 정치과정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수행하

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조세특

례 성과관리체계는 매우 확고한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 자체평가는 소관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전문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서 확인 ₩ 점검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나 활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

관부처와 유관기관의 관심도도 현저히 낮은 반면 자체평가 관련 업무부담은 과

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부처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조세지출 항목들

의 소관부처를 지정하고 자체적으로 1차평가를 하도록 하여 해당 조세지출 항

목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신규 제도 도입 건의를 신중하게 하는 장점은 있

지만 평가 및 확인 ₩ 점검 결과는 제도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과 직접 연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예비타당성평가의 경우 해당 성과평가체계를 우회할 수 있

으며 예비타당성평가의 기준인 조세지출규모 추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효성

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 심층평가의 경우 평가결과의 활용도는 높게 나

타나지만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시점 등 제도 운영상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행 조세특례 성과관리체계와 그간의 노력 및 성과를 개관하

고 각 성과평가 제도별 문제점을 살펴본 후 조세특례 성과평가체계의 개선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제II절에서 조세지출 추이와 현행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이에 현행 조세특례 

성과관리체계와 

그간의 노력 및 성과를 

개관하고 각 성과평가 제도별 

문제점을 살펴본 후 

조세특례 성과평가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2015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예

비타당성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
였으나 이후 국회의 개선권고 등
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평가로 
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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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III절에서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제IV절에서 개

선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IV절에서 논의될 개선방안은 올해 1월 말

에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2)

 Ⅱ.   조세지출 추이 및 성과관리체계

1. 조세지출 추이

가. 국세감면액 추이

2000년 13.3조원 수준이던 국세감면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이며 2015년 35.9조원에 이르렀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5조원

과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이후 2% 초반 수

준으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2% 초반이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08년과 2009년 각각 2.6%

와 2.7%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8년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5.3% 

증가한 28.8조원 규모이고 2009년에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1.1조원을 기

록했다. 이후 2010년과 2011년 조세지출 규모는 소폭 감소하여 2011년 다시 

29.6조원으로 30조원을 하회했으나 2012년 다시 12.77% 증가하며 33.4조원 

수준을 보였다.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2013년 하반기 작성)부터 이전에 포함

되지 않던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2012년 조세지출 규

모가 이전에 비해 4조원가량 확대되며 시계열 불일치가 발생했다.3)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새롭게 포함된 대표적인 개별법상 조세지출 항목

들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12년 2조 691

억원), 「소득세법」 제51조의3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2012년 1조 1,891억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7,838억원) 등이나 일부 

항목들은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 항목들의 조세지출 규

모는 2012년 GDP의 0.3% 수준으로 2012년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

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항목들을 제외하면 2012년 조세지출 규

모의 GDP 대비 비중은 2.1% 수준으로 2011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

다. 

국세감면액 규모는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6.5조원과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이후 2% 초반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2017년 1월 25일에 시행된 전문

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
을 개진해 주신 박기백 교수(서울
시립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
대), 유한욱 교수(한림대)께 깊이 
감사드린다.

3)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2012년 
하반기 작성)에는 2012년 국세감
면액 잠정치는 29.7조원 수준으
로 보고됐으나 2014년 조세지출
예산서(2013년 하반기 작성)에는 
2012년 국세감면액 실적치가 
33.4조원으로 보고되며 전년도 
조세지출예산서와 큰 차이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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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13년 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됐으며,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조세지출의 성격보다는 기준조세체계

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2.2%로 2011년과 유사하다.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

액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를 제외할 경우 2017

년 조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1.94% 수준으로 낮아진다.4)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신규로 편입된 항목들의 2017년 전망 기준 조세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조원, 국민연금보험

료 소득공제 1.9조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1.1조원으로 합계 5.5조원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이다. 이 중 조세지출보다는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이 강한 두 항목

의 2017년 조세지출 규모 합계는 4.4조원, 2017년 GDP 전망치 대비 0.26% 수

준이다. 결과적으로 2011년 조세지출 항목들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이후 조

세지출 규모의 GDP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2017년 1.94% 수준으

로 전망된다. 즉, 2000년 이후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9년 

2.7%보다 2015년 실적 기준으로는 0.64%p 낮아졌으며 2017년 전망 기준으로

는 0.76%p 낮아졌다. 

[그림 II-1]에 잘 나타나 있듯이, 경제 전체의 GDP 대비 국세감면액 비중이 

2009년 이후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비과세감

면제도의 운용기조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과세감면 운용기조

의 변화는 <표 II-1>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 추이와 국

세수입액 및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 추이의 비교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국

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2009년 전까지는 국세수입액이나 경상

GDP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비과세감면 확장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이후 국세수입액 증가율이나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의 

국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이 나타난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의 제도적 정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국세감면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그치며 국세수입액과 

경상GDP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체의 

GDP 대비 국세감면액 

비중이 2009년 이후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용기조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4)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
해서 농수산물 등의 매입세금계
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
도로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
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
치세 기준조세체계의 성격도 갖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
금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제도이
므로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
제는 조세지출의 성격으로 보기
보다는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조세
지출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항목
들, 특히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
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정
비대상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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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 국세감면액과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추이

<표 II-1> 국세감면액 등 주요 변수의 기간별 평균 증가율

8.6 6.5 7.7 

8.4 6.9 6.6 

3.7 4.2 4.3 

1.6 5.4 4.0 

9.9 6.6 6.8 

2.2 4.9 4.9 

7.5 6.2 6.4 

2.3 4.6 4.2 

6.2 5.8 5.9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00

0.50

1.00

1.50

2.00

2.50

3.0040.0

13.3 13.7 14.7
17.5 18.3 20.0 21.3 23.0

28.8
31.1 30.0 29.6

33.4 33.8 34.3 35.9 36.5 37.0

2011년 기준GDP 대비 비중

2.09
2.00 1.93

2.16 2.09
2.18 2.21 2.20

2.61
2.70

2.37
2.22

2.22

2.42

2.19

2.37

2.11

2.31

2.07 2.06 2.00

2.30 2.25 2.20

1.94

국세감면액

(단위: 조원(좌), %(우))

출처: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

, 『조세지출보고서』,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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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2000년 12.5% 수준이던 국세감면율은 2009년 15.9%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축소 추이를 보이며 2015년 14.1%, 2016년과 2017년 각각 13.6%와 13.3%로 

나타나며 2009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했다.5)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값으로 정해지는데, 2003년 이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뿐이고 이

외의 연도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의 제

한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구속력은 없다. 조세지출 규모는 납세자들

이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들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

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예측오차가 발생해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

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과거 3년 평균을 베이스로 삼고 있어서 2009년과 

같이 특정 연도의 국세감면율이 높은 경우 해당 연도가 3년 평균값 산정에서 배

제될 때까지 이후 연도의 법정 한도를 높인다. 2011년과 같이 특정 연도의 국

세감면율이 낮은 경우에는 이후 연도의 법정 한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림 II-2] 국세감면율과 법정 한도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13.0 13.2 13.5 13.9 14.0 13.6 14.0 14.8 15.5 15.1 14.414.5 14.8 14.8 14.5

국세감면비율 국세감면율 한도

12.5 12.5 12.4
13.3 13.4 13.6 13.4

12.5

14.7

15.9

14.4
13.3

14.1 14.4 14.3 14.1
13.6 13.3

(단위: %)

출처: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

, 『조세지출보고서』, 각년도

「국가재정법」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구속력은 없다.

   
5)   국세감면율=100×조세지출/(조

세지출+국세수입)로 계산되며 
조세지출이 없었을 때 징수할 수 
있었던 국세수입규모 대비 조세
지출의 비율이다. 2016년과 2017
년 국세수입 전망 결과는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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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지출 규모 국제비교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35.9조원으로 GDP 대비 2.3% 수준

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와 유사한 수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을 보이는 국가는 2.27%의 아일랜

드이고 3.66%의 프랑스가 세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미국 6.87%, 호주 8.42%, 

영국 10.68%, 캐나다 11.36%로 우리나라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의 3~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세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조세지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6)

이는 조세지출예산서 또는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발표하

는, 일부 국가들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비교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가 주요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거나 조세지출 규모를 더욱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 정부의 정책목

적과 긴급한 경제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지

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대안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비과세감

면 정비의 주된 정책목적을 조세지출 규모 축소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일정 

수준의 조세지출 규모를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조세지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

하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35.9조원으로 

GDP 대비 2.3% 수준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   OECD(2010)와 같은 과거 자료

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독일의 
조세지출 규모는 GDP 대비 
0.74% 수준이고 네덜란드는 
2.1%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조세지출 규모를 유
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서 여
기서의 국제비교는 현재 정보가 
가용한 일부 국가들에 한정된 것
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한편 Thöne(2012)에 따르면, 
독일의 직접보조금 규모는 조세
지출 규모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직접보조금과 조세지출 규모의 
합계가 GDP의 1%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지출 활
용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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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조세지출 비중 비교: 2015년 기준

2.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가. 성과관리체계 개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3년 조세특례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성과관리체계가 구체적으

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2014년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구축됐고 2015년도부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제도가 본격적으

로 시행됐다. 자체평가의 경우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

며 예비타당성평가는 사전관리체계이고 심층평가는 대표적 사후관리체계이다. 

이러한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성과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으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벤치마

킹하여 도입됐다. 

자체평가는 기존 제도들에 대한 평가의견서와 조세지출 추정규모 300억원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3년 조세특례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성과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359,017 15,585,916 2.30%

1,232,353 17,946,996 6.87%

225,260 1,983,288 11.36%

203,200 1,870,693.0 10.86%

5,815 255,815.2 2.27%

78,337 2,139,964.0 3.66%

135,605 1,609,992.0 8.42%

주: 1)   미국, 캐나다: 추정치

영국, 아일랜드, 한국: 실적치

프랑스: 2016년도 조세지출 항목 기준 2014년도의 실적치

호주: 2014-15년도 각 세목별 항목의 단순합계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각 연도

영국: HMRC,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5.

출처: 아일랜드: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한국: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2016.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2015.
호주: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2016.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한국, 프랑스, 호주,   Data extracted on 14 August 2016 16 : 15 UTC 

(GMT) from OECD.Stat

미국: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조세 지출

규모 관련

[GDP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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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신규 제도에 대한 감면건의서로 구성된다. 각 조세지출 항목의 소관부

처는 기존 제도들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관부처의 자체평

가 결과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확인 · 점검하고 있다. 기존 제도

에 대한 자체평가는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규 조세지출제도

의 도입을 제안하는 개별 부처는 해당 제도에 대한 감면건의서를 사전평가의 

일환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확인 · 점검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 작성 제출 및 전문기관의 확인 ·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체평가는 현재 매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제도와 일몰이 없는 

제도 중 해당 연도 조세특례기본계획에 선정된 제도들을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

다. 항목별 조세지출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모두 3년에 한 번씩 자체평가

의 대상으로 선정된다.7)

매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을 초

과하는 항목들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이 심층평

가를 수행하는데, 이를 의무심층평가라고 한다.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을 초

과하지 않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심층평가라고 하며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한

다. 심층평가의 경우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달리 국세청의 협조

자료를 기반으로 5~6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되고 분석자료가 가용하지 않거나 

가용한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제도의 

정책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

한다. 이러한 심층평가는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전문기관이 확인 · 점검하는 

자체평가 중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와 함께 사후관리체계를 구성한다.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신규 제도 도입을 건의하

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해 해당 특례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

상되는 문제점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예비타당성평가라고 부른다. 조세

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수행되

는 자체평가 중 감면건의서와 함께 사후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

제 ·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

한이 명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하지 않

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매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항목들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이 

심층평가를 수행하는데, 

이를 의무심층평가라고 한다.

   
7)   자체평가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과 그다음해인 2014년에
는 모든 조세지출 항목을 평가대
상으로 삼고 있었으나 매해 시행
되는 자체평가의 부담으로 인해 
2015년부터 3년에 1회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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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체평가, 예비타당성, 심층평가의 비교

1) 평가 유형별 대상

조세지출 자체평가(평가의견서, 감면건의서)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

가 · 심층평가의 작성대상을 비교해 보면, 감면건의서와 예비타당성평가는 조

세지출 규모 추정치에 의해 구분되고 중복적으로 수행되지 않지만 기존 제도에 

대한 소관부처의 평가의견서는 심층평가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지출 감면건의서의 작성대상은 “각 부처에서 신규 도입할 것을 건의한 

제도들 중 예상 조세감면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제도”이며, 예비타당성평가의 

대상은 “신규 도입 건의 제도 중 예상 조세감면규모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

성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신설요구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규 도입 건

의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는 중복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후관리 체

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와 심층평가의 경우에는 중복

적으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우선 의무심층평가 대상인 300억원 이상의 조세

지출 규모가 발생하고 그 해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제도들은 평가의견서

와 심층평가의 대상에 모두 포함되고 있어서 중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 규모는 3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임의심층평가 대상의 경우도 해

당 연도에 자체평가 대상인 경우 중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평가서에 대한 자체평가 확인 · 점검 결과와 심층

평가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평가서의 작성내용을 위주로 자체평가 확인 · 점

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확인 · 점검의 수준은 개별 부처가 지침에 따라 잘 작성

하여 평가하고 있는지에 그친다. 반면 심층평가는 국세청 자료 및 설문조사 등

을 토대로 전문가에 의해 평가되므로,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는 자체평가 결과

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체평가 평가서는 작성지침에 

맞게 잘 작성하여 자체평가 확인 · 점검 점수는 높으나, 심층평가에서 부적정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심층평가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

적인 분석결과가 제시되지만 자체평가 확인 · 점검 점수는 낮은 경우도 있다.8)

사후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와 심층평가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8)   일반적으로 소관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는 거의 대부분 90점 이상으
로 높게 평가되어 제출되지만, 확
인 · 점검과정에서 소관부처의 평
가점수는 대폭 삭감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도 자체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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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주체 및 평가내용

조세지출 자체평가로 수행되는 평가의견서 및 감면건의서는 각 소관부처에

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조

세재정연구원이 개별 부처에 의해 제출된 의견서와 건의서의 작성지침 준수여

부를 중심으로 확인 · 점검하고 있다. 조세지출 자체평가는 체크리스트 방식으

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에 따라 비율별로 등급을 매기며, 평가대상 간 총점을 

비교하여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 자체평가

의 확인 · 점검 등급은 평가의견서 및 감면건의서의 작성지침을 각 소관부처의 

담당자가 얼마나 준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충실성 지표에 가깝다. 각 

소관부처 담당자는 해당 조세특례제도가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

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확인 · 점검결과는 자체평가 결과와 크게 상이한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평가는 관련법 규정에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다. 각 기관이 해당 심층평가 또

는 예비타당성평가의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해당 분야 교수 및 전문연구기관 소

속 박사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계획서를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진이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는 각 소관부처의 담당 공무원이나 

평가항목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자의 제도에 대

한 이해 정도에 따라 작성 내용의 전문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개별 부처의 담당자는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므로 해당 조세지출과 평가의

견서 및 감면건의서 문항의 이해 정도에 따라 작성 내용의 충실도가 다르다. 해

당 조세지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 과거에 작성된 내용 중 잘못된 내용

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작성하는 경우도 흔하다.9) 또한 각 부처의 자체평가 담

당자가 작성하기에는 무리한 평가 항목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향후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 전망, 수혜자 정보, 경제적 효과성 

또는 형평성 평가 등의 항목이 그러하다. 예산집행률과 같이 각 개별 부처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관측할 수 있는 예산사업과 달리, 조세지출의 경우 각 경제주

체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관측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개별 부처의 담당자들은 해

당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활용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사후적으로

조세지출 자체평가로 

수행되는 평가의견서 및 

감면건의서는 

각 소관부처에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확인 · 점검하고 있다.

   
9)   원고의 간결성을 위해서 평가의

견서와 감면건의서의 구체적 평
가항목들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
에 대한 상세내역은 매해 3월말
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표
되는 「조세특례 기본계획」의 별
첨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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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세관청의 협조 이외에는 별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

도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규모나 수혜자에 대한 정보 등이 개별 부처에서 수행

하는 자체평가에 요구되고 있다.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는 연구진의 전문성 결여로 생기는 문제보다는 

데이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평가내용이 이해관계자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

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도의 효과성, 형평성 등

을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기본 분석내용으로 삼고 있는 심층평가와 예비타

당성평가에 충분히 세분화된 경제사회통계 및 납세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있다.10)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심층평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의 협조 

자료를 보완하는 수준의 설문조사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비타당성평가의 경우, 특히 과거에 전혀 시행된 바 없

는 새로운 조세지출제도의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시 신규 제도에 의해 납세

자들의 행동변화를 평가할 자료나 기존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 잠재적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

다. 

3) 평가결과 활용

매해 수행되고 있는 자체평가의 주된 목적은 개별 부처에 조세지출제도에 대

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정한 양식의 평가의견서와 감면

건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소관 제도들에 대한 책임성을 환기시키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행 자체평

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세법개정안과 같은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자체평가의 수행으로 인해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관부처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존재한다. 자체

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도의 소관부처의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 결과가 좋은 부처에 줄 수 있는 인센티

브도 없다. 결과적으로 각 제도의 소관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성실히 소관 

조세지출제도들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행할 유인이 없다.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는 정책 타당성, 제

도 운영 및 도입 시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 도입방안 등 정책제언을 제시

과거에 전혀 시행된 바 없는 

새로운 조세지출제도의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시 신규 제도에 의해 

납세자들의 행동변화를 

평가할 자료나 

기존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10)   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와 제

370호는 각각 심층평가와 예비
타당성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분
석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제
시하고 있다. 본고의 간결성을 
위해서 해당 평가의 상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운용지침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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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서 해당 연도의 세법개정안에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관련 전문

가그룹들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여러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심층평가를 수행하

고 있어서 심층평가의 결과는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될 만큼 충분한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평가가 최초 도입된 이후에 다소의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평가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이루고 있으며 평가보고서의 결과

가 대체로 해당 연도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비타

당성평가의 경우에도 평가보고서의 정책반영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동 평가나 감면건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된 제도들이 훨씬 더 많고 

평가에 활용될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효용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11)

<표 II-3> 현행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요약

출처: 저자 작성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는 

정책타당성, 제도 운영 및 

도입 시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 도입방안 등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어서 

해당 연도의 세법개정안에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

    
1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성과관리제도별 문제
점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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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도별 문제점

1. 자체평가의 문제점

현행 조세지출 자체평가의 문제점은 크게 소관부처의 적극적 참여 유인 부

재, 미흡한 평가결과의 활용도, 그리고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와 심층평

가서의 중복성 및 평가결과 상충 가능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소관부처가 자체평가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유인이 없

는 것은 조세지출제도의 폐지가 쉽지 않고 개별 부처의 예산 등에 자체평가 결

과를 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사업

과 조세지출의 차이점에 기인한다.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

과가 미흡한 경우 소관 부처의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우수한 경우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12) 그러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응되는 조세지출 자

체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소관부처 조세지출 규모를 증액시키거나 축소할 수 

없다. 재정사업의 경우 정해진 예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

써 성과평가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조세지출의 경우 사후적으

로 납세자들이 해당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반응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처럼 조세지출도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해당 조세지출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부재한 가운데 이처럼 강

한 강제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세법개정

안 제출 권한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업무로서 개별 부처의 의견은 수렴할 수 있

겠으나 해당 조세지출제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소관부처의 예산과 직결시키는 

등의 강력한 강제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개

별 부처에서 작성된 평가의견서와 감면건의서의 확인 · 점검 결과를 세법개정안

에 반영하는 등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의견서와 감면건의서의 확인 · 점검 결

과는 해당 제도의 소관부처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의 성실도 점수와 다를 바 없

어서 우수한 확인 · 점검 결과가 제도의 효과성 또는 효율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작성된 

평가의견서와 감면건의서의 

확인 · 점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2)   국회예산정책처(2012)에 따르면 

2013년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흡’ 이
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받은 113개 사업 중에서 10% 
이상 예산을 감액한 사업이 
80%로 전체의 70.8%를 차지
하고 증액 편성된 경우는 13개 
사업에 불과하며 폐지된 사업과 
10% 이하 감액된 사업의 수는 
각각 10개로 나타났다. 이는 재
정사업의 경우에도 자율평가 결
과가 그대로 예산편성에 반영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그러나 미흡 평가를 받
은 113개 중 11.4%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의 예산만 자체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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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이다. 확인 · 점검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평가지침에 따라 수행됐는

지 정도를 확인할 뿐 의견서 내용들의 신뢰성 또는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

을 엄밀히 확인 ·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평가의 경우 조세지

출 규모나 해당 제도에 의한 경제적 효과 등과 같이 개별 소관부처 담당사무관 

또는 유관기관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소관부처의 관심도가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와 비교하여 낮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평가결과의 활용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13)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서 제출대상 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의무심층평가 및 임의심층평가 대상과 중복되고 평가결과는 서로 상이

할 수 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 항목이 아닌 제도들의 개수는 많지만 각 항목

별 조세지출 규모가 미미하거나 상대적 중요도가 심층평가 대상보다 현저히 낮

기 때문에 평가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체크리스트 방

식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를 세제개편 방향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을 수 있고 세제개편 방향과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의 성과관리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세

지출 성과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일부 규모가 큰 조세지

출제도들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편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친다. 

2. 예비타당성평가의 문제점

예비타당성평가는 자체평가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지나치게 모방

한 결과물로서 조세특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예비타당성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예비타당성평가의 수

행방식은 조세지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정사업의 경우 교량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눈에 보이는 예산집행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상대적으로 쉽

게 표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 추정치를 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

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조사대상 제도에 반응하여 발생될 편익의 범위를 일반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은 학문적으로 시도될 수 있어도 정

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기존 제도의 확대 요구나 과거 시행되다가 폐지된 제도가 아닌 신규 제

예비타당성평가는 

자체평가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지나치게 모방한 

결과물로서 조세특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예비타당성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3)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최근 대대

적인 개편을 통해 개별 부처에
서 수행한 자율평가 결과를 사
업별 및 지표별 전수 확인 · 점
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과
정의 충실도 및 평가결과의 적
정성 등을 검토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했다. 새로운 자
율평가 확인 · 점검 개편방식은 
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 미래
부, 지역위)의 분야별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기
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
여하는 방식의 평가결과 환류체
계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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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평가에 활용할 자료의 구축 자체가 어렵고 예비타당

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는 많은 무리한 가정과 추

정결과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판단으로 활용하는 데 적지 않

은 어려움이 상존한다. 기존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축적된 납세자

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겠으나 이는 기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활용

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세지출 규

모 추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 III-1>에서와 같이 2015년 이후 신규로 도입

된 22개 제도들 중 예비타당성평가 또는 감면건의서 작성 절차를 거친 제도는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하고 도입된 제도는 단 

1개이고 감면건의서를 과거 3년 이내에 작성하고 도입된 제도는 5개에 불과하

다. 나머지 16개 제도들은 예비타당성평가 또는 감면건의서 평가 절차를 거치

지 않았다.14) 이처럼 대부분의 신설 제도들은 경제 ·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며 정치과정에 의해 조세지출제도 도입 여부가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현행 사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신규 도입 조세지출 규모의 추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평가 방법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정확히 조세지출 규

모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규 도입 건의 제도는 조세지출 규모 추

정치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이 감면건의서 평가를 받을 수

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 추정치에 

따라 신규 도입 건의의 평가방법을 다르게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평가 이전

에 조세지출 추정치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세지출 추정치에 따라 

신규 도입 건의의 

평가방법을 다르게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평가 이전에 조세지출 

추정치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14)   2015년 3건, 2016년 2건의 예

비타당성평가가 수행됐으나 ISA
제도의 경우만 예비타당성평가
를 통과하여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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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2015년 이후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결과

「 」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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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2016년 이후 도입된 제도들의 예비타당성평가 또는 건의서 평가 여부 

§

§

§

§

§

§

§

§

§

§

§

§



현 분안 석 1⃞

24     2017.10

 

<표 III-2>의 계속

§

§

§

§

§
「

§ 」

§

§

§

“ ”
“ ”

§
「 」

§

출처: 저자 작성



     25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3. 심층평가의 문제점

심층평가는 자체평가나 예비타당성평가와 달리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 중

에서 그 목적과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심층평가 도입 초기보다 국세청 자료 제공 등 평가 관련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더욱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층평가 항목 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수행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016년 수행된 소기업소상공인 공

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최근 일부 항목의 평가에는 국세청에서 개별 납세

자료를 협조하였으며 2017년 의무심층평가로 수행 중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평가자료로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무작위 표본 추출자료

도 국세청의 협조가 있었다.

국세청 자료 협조의 개선과 더불어 대부분의 심층평가 결과가 세법개정안 또

는 법률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임의심층평가로 수행된 3개 

과제 중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와 군납 물

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만이 세법개정안 또는 

해당 법률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심층평가 수행과정의 개선과 평가결과의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평가 수행기간이 다소 짧아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

도의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국세청 자료협조 요청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구진이 자료입수 후 분석가능한 시간은 2개월 정도에 불

과한 경우가 많다. 의무심층평가의 경우 1월 중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수행기

관 및 연구진 선정이 이루어지고 소정의 계약절차 이후 2월 말~3월 초 사이에 

국세청 자료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국세청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이 4월 중하순 이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평가를 진

행할 수 있는 시간은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6월 중순까지 약 2개월 정도에 불

과하다.15) 심층평가를 수행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평균 1년, 최장 2년 정도의 시

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층평가 대상은 조세지출 규모와 개별 제도의 평가 필요성을 중심으로 선

정되고 있으나 분석자료의 가용성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 대상 

심층평가 수행과정의 

개선과 평가결과의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평가 수행기간이 

다소 짧아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5)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은 기획재

정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
용지침』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월의 심층평가 수행기
간에 있다. 향후 보다 강건한 심
층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국세청 자료 확보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세청의 자
료 협조가 심층평가 도입 초창
기보다 매우 개선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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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항목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자료의 가용성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조세지출 규모 및 해당 제도의 평가 필요성에만 

의존하여 선정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간접세 관련 심층평가

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직

접세 관련 제도가 신규로 도입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17년 일몰이 도래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년 말 최초 도

입되었으나 2015 사업연도에는 소급적용하여 2016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제

도를 적용했다. 즉, 제도 발표에 따라 납세자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2016 사업연도뿐이다. 그러나 그나마 해당 서식이 전산화되지 않아 2015 사업

연도에 소급 적용된 자료도 가용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설문조사 중심으로 평가

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행 심층평가 대상 조세지출 규모 기준은 300억원이며 이 기준은 재

정지출 예비타당성평가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서 조세지출의 특성이 전

혀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 실익도 크지 않다. 조세지출은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

가 특정한 경제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산업 또는 계층에 속할 뿐만 아니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정지출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에 해당 규모의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

며 현금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

하다. 불특정 납세자가 제도에 반응하여 사후적으로 납세신고 시에 발생하는 

조세지출의 특성과 조세지출의 파급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평가 대상 기준 조세지출 규모를 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 

<표 III-4>에 나타난 228개 조세지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세지출 규

모 1천억원 이상인 47개 항목이 전체 조세지출 규모의 94.1%에 달하는 33.3조

원 규모이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와 여타 소규모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들은 해당 제

도를 활용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

다. 따라서 현행의 심층평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도들에 대해서 수행하

고, 여타 소규모 제도들의 평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개별세법상의 조세지출제도는 과거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항목들로서 “비망” 항목으로 별도 관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의 심층평가 대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도들에 대해서 수행하고, 

여타 소규모 제도들의 평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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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지출보다는 기준조세체계

의 성격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조세지출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항

목들, 특히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들은 정비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정비대상을 구분하고,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기

준조세체계의 성격이 강한 항목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책적으로 대응

해야 할 것이다.

<표 III-4> 2015년 실적기준 228개 조세지출 규모별 분포: 경과규정 제외

1,445 0.4 135 59.2 11 

1,297 0.4 9 3.9 144 

2,333 0.7 9 3.9 259 

2,043 0.6 6 2.6 341 

2,676 0.8 6 2.6 446 

9,794 2.8 165 72.4 59 

3,863 1.1 7 3.1 552 

1,990 0.6 3 1.3 663 

1,492 0.4 2 0.9 746 

811 0.2 1 0.4 811 

2,864 0.8 3 1.3 955 

11,020 3.1 16 7.0 689 

26,893 7.6 18 7.9 1,494 

10,246 2.9 4 1.8 2,562 

12,433 3.5 3 1.3 4,144 

69,355 19.6 9 3.9 7,706 

89,921 25.4 7 3.1 12,846 

50,129 14.2 3 1.3 16,710

74,260 21.0 3 1.3 24,753 

333,237 94.1 47 20.6 7,090 

354,051 100.0 228 100.0 1,553 

(단위: 억원, 개,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들은 

정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정비대상을 구분하고,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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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개선방안

1. 성과관리 합리화 방안의 기본 원칙

조세지출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

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효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자체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 제도의 소

관부처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의견서는 폐지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감면건의서

는 유지한다.

둘째, 조세지출 추정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 도입 건의에 대한 예비타당

성제도를 폐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신규 도입 건의안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편익 추정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무

리한 추정으로 정책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타당성평가는 과감

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의의견에 대한 개별 부처 의견은 수렴하고 전문

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 시의성, 제도 설계의 적절

성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도입 

여부를 최종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실익을 고려하여 조세지출 규모에 따라 심층평가 방법을 다양

화한다. 기존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조세지출 규모에 따라 달리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실적기준 조세지출 규모 1천억원 미만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간략한 형태의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경제 ₩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는 1천억원 이

상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평가기간을 늘리고 사전조사를 강

화하여 평가가능 항목 및 군들을 중심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신규 도입 건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사전 관리체계로서 새로운 제도 도입의 건의는 개별 부처에서 현행대로 감

면건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작성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조세지출 규모 추정과 선행연구 항목은 작성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고 개별 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신규 도입 건의 제도의 시의성, 타

당성, 제도설계의 적절성을 서술식으로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조세지출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효성과 목적이 불분명한 

자체평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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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시의성은 해당 제도에 의

해 해소되어야 할 특정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며 제도의 타당성은 특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이 아닌 조세지출로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중

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특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비과세

감면 방식이 적절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한다. 평가를 전담할 전문

가 그룹은 세제발전심의회 분과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

규 도입 건의제도를 세제발전심의회 분과별로 배분하고 해당 분과위원들이 시

의성, 타당성, 제도설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분과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종합하

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문연구인력을 

해당 분과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신규 도입 건의 평가 업무의 간사 역할을 하도

록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전문가 그룹의 평가결과와 세제실의 의견을 토대로 세

법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신규 제도에 대

해서 조세지출 규모 추정작업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제실 담당자와 협의

하여 진행함으로써 조세지출 규모 추정결과의 엄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16) 

3. 기존 제도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행 심층평가 수행방식으로 평가할 조세지출 항목은 기준조세체계의 성격

을 갖고 있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들 중 실적 기준 조세지출 규모 1천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수행한다. 조세지출 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47개 

항목 중에서 연금보험료 공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

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로 보기 어려운 항목

들은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17)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들에 대한 심층평가는 일몰 도래 1년 전에 평가대상으

로 선정하여 충분한 검토 및 분석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평가대상 선정시 

분석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식의 전산화 

여부 등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사전에 협의하

고 가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 협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여타 경제사회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층평가 결과의 엄밀성 및 신뢰도 제고에 

현행 심층평가 

수행방식으로 평가할 

조세지출 항목은 

기준조세체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들 중 실적 기준 

조세지출 규모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수행한다.

    
16)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담하여 평가한다.

17)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준조세체계로 구
분해야 하는 항목들과 기준조세
체계와 조세지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항목들의 경우는 심
층평가를 통해 정비할 수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구분과 
관리방식에 대한 검토가 후속작
업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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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가 각 

항목별 사전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담당자

와 면밀한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세지출 실적이 1천억원 미만인 대다수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도 유지의 

필요성과 현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3년에 1회 평가를 원칙으로 소규모 조세지출 항목들의 유지 필요성에 대

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은 세제발전심

의회 분과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규 제도에 대한 전문가그룹 평가와 같이 세

제발전심의회 분과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신규 도입 건의

제도에 대한 전문가그룹 평가부담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

규모 기존 제도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단을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평가단 사무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

출성과관리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2012.

관계부처합동,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안): ’13~’15회계연도 평가』, 

2015.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년도.

, 『조세지출보고서』,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Surrey, S.S., “The Tax Expenditure Concept and the Budget Reform 

Act of 1974,” Boston College Law Review, V.17, 5(5), 1976, pp. 

679~737.

Thöne, M., “18 Billion At One Blow: Evaluating Germany’s Twenty Big-

gest Tax Expenditures,” FiFo Discussion Papers, No. 12-4, 2012.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5.

조세지출 실적이 

1천억원 미만인 

대다수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도 유지의 필요성과 

현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31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6.

République Française, PLF pour 2016: Evaluations des Voies et Moyens, 

2015.

The Treasury, Australia, Tax Expenditure Statement 2015, 2016.

UK HMRC,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2016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2016.



32     2017.10

 Ⅰ.   서론 및 문제제기

교육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인적자본 확충은 국가 성장의 

중요한 매개이다. 국가의 성장단계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

만 이에 대한 투자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중요한 정부지출 항목

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 악화와 함께 기회균등이라는 의미에서 교육

의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노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결국 경제성장과 직결되므로, 교육기회

로의 접근 그 자체가 인적자본 확대를 의미한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인

적자본 확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그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 외 여러 양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 성인층의 지적자본 하락, 높은 청년 실업

률, 그리고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대적 교육기회 균등 저하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하여 2017년 대선주자들이 가장 먼저 

공약을 내세운 분야 역시 ‘교육’이었으며,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개혁 요구는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뜨겁고 절실하다. 

선진국들은 교육투자 확대와 같은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분권 및 거버넌

스 개편, 교사역량 강화와 같은 질적 개편도 시도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교육 

분야는 핵심투자 대상이다. 특히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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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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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계

층 간 이동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정책 변

화를 꾀하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특히, 교육 분권은 지난 수십 년간 교육계 및 OECD, UNESC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교육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하

위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학교단위 이하로의 권한 이양’ 두 가지를 의미하

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학교 및 그 이하 

단위로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운

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분권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나 사례들에서 지방정부 

책임 확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재정 현황을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교육재정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선진국들의 교육 및 주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

가 발전을 위한 인적자본 확충의 방법으로 ‘교육 분권’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교육 거버넌스 개혁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패러다임 개선을 모색해본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육재정 현황을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교육재정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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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우리나라 교육재정 규모 현황 및 특징

1. 전체 교육재정 규모의 국제비교

[그림 1] OECD 국가별 전체 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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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한국교육개발원(2015), 『OECD 교육지표』, p. 254.

(단위: GDP 대비 %)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GDP 대비 5~6% 내외 

수준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은 3%에서 7% 정도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는 평균인 5% 수준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개인 간 교육격차가 큰 것으

로 알려진 영미권 국가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교육비 지출규모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브라질, 멕시코 등도 평균보다 높은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 교육재정 규모 비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나라는 ‘일본’이다. 높은 

PISA 성적과 ‘회복력 있는 학생 비율’ 등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성과를 보

이고 있는 일본은 교육 관련 거의 모든 항목의 재정규모에서 OECD 평균 이하 

규모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양적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

다.1)

   
1)   “In OECD countries, the exp-
ansion of educational opport-
unities has not necessarily 
del ivered higher educational 
outcomes and better skills to 
all. Rather, socio-economic 
status strongly affects a stu-
dent’s opportunities for upw-
ard educational mobility....” 
(OECD(2014b), p. 36)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GDP 대비 

5~6% 내외 수준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은 

3%에서 7% 정도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평균인 5% 수준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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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국가들의 총정부지출 대비 교육분야 지출 규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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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National Account,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edu-

cation) 변수 값을 각 국가의 현지통화 자료로 저자계산

(단위: %)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16% 이상의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핵심 정부지출투자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총지

출 대비 교육 분야 지출은 약 16%대로 OECD 평균 12%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

며, 2014년 기준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교육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교육비 정부지출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호주, 덴마크, 스웨덴 등

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비 지출 국가들은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프랑스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국가들의 정부지

출 규모는 높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GDP의 절반 정도인 46.2% 수준인 반면, 우

리나라는 약 3분의 1 정도로 낮은 편이다. 분야별 지출 비중의 OECD 평균과

의 격차를 살펴보면, 경제개발은 오히려 평균지출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고, 지

방교부세 등이 포함된 일반 공공행정이 거의 유사한 수준에 해당하며, GDP 대

비 교육비 지출 규모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대비 낮은 

정부지출 규모를 감안해 볼 때, 교육비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양적기준에서의 교육재정 규모는 정부지출 

대비 교육예산 규모,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꾸준한 재정투자 기조 등으로 볼 

때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16% 이상의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핵심 정부지출투자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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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DP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규모(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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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현황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재정 현황 규모는 ‘초중고 및 대학과정 이상’의 공교육

비를 의미한다. 본고는 ‘지방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교육

재정 규모에서 ‘대학과정 이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한다.2) 전체 교육재

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초중고 교육 비중 규모는 대략적으로 70% 내외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나라에서의 3년 주기 간격에서의 규모 비중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에서는 OECD 나라들의 초중고 지출 비

중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위의 전체 규모에서 각 나라의 비중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로 볼 수 있겠다.  

    

본고는 ‘지방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교육재정 규모에서 

‘대학과정 이상’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의 OECD 국가들은 초중고 과정
이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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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회원국 의무교육 지출 비중

80 81 80

69 66 64

67 67 73

69 68 69

80 67 73

64 62 66

65 62

74 69 69

66 65 69

68 66 74

66 64 69

63 61 72

71 68 76

77 76 80

67 66 77

73 73 78

77 76 79

76 73 67

88

68 66 74

69 69 72

75 74 78

68 69 71

71 69 73

71 72 79

65 66 70

72 68 74

65 64 73

67 64 71

68 70 71

71 68

76 84 77

74 74 70

70 69 73

주:   지출 비중(%)은 GDP 대비 교육 공공지출에서 ‘의무교육(primary, secondary education과 일부 국가 유아교

육부분 포함)’지출의 비율을 직접 계산한 값임

출처: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 OECD Indicators, Table Ⅹ1.3. “Starting and ending age for 
students in compulsory education(2014)”, p. 475. 참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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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총 세입규모는 약 62

조 9,893억 원이다. 초중등 교육재원을 의미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우리나라 교

육예산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70% 내외를 상회하

는 수준에 해당한다. 시 ·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재원구조는 중앙정부 이전 

부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 지방교육재정 세입 중 약 63.2%를 부담하

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의 규모는 전체의 

약 17.6% 정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약 80%임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교육재정(초중등 과정)은 중앙과 지방의 부담이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난다. 그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가 중 뉴질랜드의 경우 100%에 이

르고,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은 교육재정의 90% 이상을 중앙정부

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부담은 약 70% 정도로 나타나

고 있어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림 4] OECD 국가의 교육재정 출처

OECD 국가들의 

교육재정은 

중앙과 지방의 부담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부담은 

약 7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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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2016), Figure 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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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정부 간 재정이전 규모’ 부분인데, 중앙정부 재정 부담이 ‘전

액’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등

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지만 이를 전적

으로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구조여서 하위정부로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

는 주정부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구조다.

이상과 같이 교육에 대한 재정부담 여부는 그 나라마다의 정치구조 및 정부 

간 재정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부담자와 재정사용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재정이전 크기’ 부분이다. 다수의 선진국들은 교육 분야 재정

이전 규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은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교육격차가 유난

히 큰 미국 정도가 교육재정 이전규모가 50% 내외로 다소 큰 나라이다. 일본은 

약 20% 내외의 광역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된다. 그러나 

전체 교육재정의 대부분인 70% 이상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최종적인 재정사

용자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체 교육재정의 

대부분인 70% 이상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최종적인 재정사용자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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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3년 기준 교육재정 정부 간 재정이전 규모  

3.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세입 및 세출 구조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최근 5년의 결산 자료를 기

준으로 살펴보면, 51.7조원에서 62.3조원으로 약 1.2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

은 기간 GDP 증가 속도와 유사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 비중은 80%대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세수 감소 등으

로 인하여 20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과 같은 교육복지가 쟁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처

럼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량적 이전수입(비법정전입금)’의 증가추세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1년 당시의 비중은 약 400억원으로 약 

1.84%의 비중이었으나 2005년 이후 각각 1,590억원으로 2.66%, 2009년에는 

약 4,520억원으로 5.9%까지 증가하여 2000년 대비 2009년에 약 6.6배 증가하

였고, 기초자치단체는 약 2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시도별 분

석에서는 재량적 이전수입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크고, 경기불황 등 외부환경

최근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과 같은 

교육복지가 

쟁점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처럼 법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량적 이전수입’의 

증가추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OECD(2016),   Figure   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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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3)

<표 2> 지방교육재정 이전수입 현황
(단위: 억원, %)

517,030 549,341 572,576 605,164 623,605 

100 100 100 100 100

449,491 485,597 503,163 512,669 511,712 

86.9 88.4 87.9 84.7 82.1

363,112 394,009 410,696 409,780 400,888 

70.2 71.7 71.7 67.7 64.3

361,390 392,488 408,123 408,687 394,056 

69.9 71.4 71.3 67.5 63.2

348,782 378,558 393,675 394,400 380,185 

67.5 68.9 68.8 65.2 61

12,608 13,931 14,448 14,287 13,870 

2.4 2.5 2.5 2.4 2.2

1,722 1,521 2,573 1,093 6,833 

0.3 0.3 0.4 0.2 1.1

85,203 90,609 91,667 102,082 109,895 

16.5 16.5 16 16.9 17.6

78,350 81,502 82,507 94,500 101,830 

15.2 14.8 14.4 15.6 16.3

52,022 54,458 53,857 55,815 61,902 

10.1 9.9 9.4 9.2 9.9

5,746 5,367 5,251 5,514 5,185 

1.1 1 0.9 0.9 0.8

16,618 18,198 18,699 21,124 22,936 

3.2 3.3 3.3 3.5 3.7

3,964 3,479 4,700 4,143 4,250 

0.8 0.6 0.8 0.7 0.7

0 0 0 7,905 7,557 

0 0 0 1.3 1.2

6,854 9,107 9,160 7,582 8,065 

1.3 1.7 1.6 1.3 1.3

3,051 4,371 4,514 2,930 3,962 

0.6 0.8 0.8 0.5 0.6

   
3)   자세한 내용은 김민희(2011), 김

현아(2016b, p. 15)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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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단위: 억원, %)

3,802 4,736 4,646 4,652 4,102 

0.7 0.9 0.8 0.8 0.7

1,176 979 800 807 929 

0.2 0.2 0.1 0.1 0.1

1,176 908 724 728 801 

0.2 0.2 0.1 0.1 0.1

0 71 76 79 127 

0 0 0 0 0 

출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main.do)

그 밖에 2014년도 결산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학교회

계로 전출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지역과 도지역이 각각 5,116억원, 8,017

억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볼 때 약 1조 3,313억원에 달하였다. 재

원의 규모 자체만 보면 자치단체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보다 크지

만 전체적인 교육재정 세출 규모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2%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재원규모의 증가세보

다는 전체 회계상에서 사업규모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 즉 모니터할 장

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도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

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적 이전수입(비법정 

이전수입)’의 지역 간 편차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재원규모의 증가세보다는 

전체 회계상에서 사업규모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 

즉 모니터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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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방교육재정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재원 현황
(단위: 억원, %)

517,030 549,341 572,576 605,164 623,605

100 100 100 100 100

14,865 15,074 15,637 14,882 14,046

2.9 2.7 2.7 2.5 2.3

11,313 10,701 10,618 10,115 9,670

2.2 1.9 1.9 1.7 1.6

229 259 241 225 226

0 0 0 0 0

1,037 1,334 1,856 2,303 2,272

0.2 0.2 0.3 0.4 0.4

1,673 1,967 1,828 988 801

0.3 0.4 0.3 0.2 0.1

613 813 1,094 1,251 1,078

0.1 0.1 0.2 0.2 0.2

52,674 48,669 53,776 77,614 97,848

10.2 8.9 9.4 12.8 15.7

0 339 9,583 38,022 61,268

0 0.1 1.7 6.3 9.8

52,674 48,330 44,194 39,592 36,579

10.2 8.8 7.7 6.5 5.9

23,544 24,328 20,406 13,876 13,219

4.6 4.4 3.6 2.3 2.1

2 59 28 11 61

0 0 0 0 0

29,128 23,943 23,760 25,705 23,300

5.6 4.4 4.1 4.2 3.7

출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main.do)

과세권한이 없는 지방교육청의 자체수입은 규모로는 미미한데, 자체수입 항

목 중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방교육채’이다. 지방교육채는 전체 분야별 지출 

중 최근 5년간의 증가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339억원에서 

2013년 9,583억원, 2014년 3.8조원, 2015년 6.1조원 규모로 증가하는 추세이

다. 2012년 이후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증가는 경기악화로 인한 세수 

지방교육채는 

최근 5년간 증가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339억원에서 

2013년 9,583억원, 

2014년 3.8조원, 

2015년 6.1조원 규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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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재정수요 증가로 인

한 것이다.4) 

교육지출 분야 인건비는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정 관점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지출항목에 해당한다. 성질별 세출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인

건비(Compensation of all staff)로 2011년 이후 전체 세출의 60%대를 안정

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 분야 지출 인건비는 크게 교사(Compensation of 

tea chers)와 교사 외 기타직원(Compensation of other staff)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교사인건비 수준은 국제자료 기준(‘교육관련 경상비 비출 중 인건비 

비중’)으로 볼 때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결론적

으로 교사인건비는 재원의 안정성이나 규모 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5) 앞으로 교사 외 기타직원들의 인건비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주

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성질별 · 연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규모와 비중
(단위: 억원, %)

468,141 504,339 532,958 567,894 565,979 600,419 

100 100 100 100 100 100.0 

280,909 299,150 316,725 331,238 352,174 363,511 

60 59.3 59.4 58.3 62.2 60.5 

19,375 21,360 21,711 19,844 19,444 20,516 

4.1 4.2 4.1 3.5 3.4 3.4 

6,236 11,696 19,228 25,148 30,834 30,541 

1.3 2.3 3.6 4.4 5.4 5.1 

50,883 52,411 50,155 49,055 45,418 61,092 

10.9 10.4 9.4 8.6 8 10.2 

8,427 160 305 19,941 1,151 4,071 

1.8 0 0.1 3.5 0.2 0.7 

101,540 119,484 124,714 122,573 116,792 119,877 

21.7 23.7 23.4 21.6 20.6 20.0 

770 78 119 95 166 811 

0.2 0 0 0 0 0.1 

주: 결산기준, 단 2016년도는 가결산 기준임(2017.710. 기준)

출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main.do)

교육지출 분야 

인건비는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정 관점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지출항목에 해당한다.

   
4)   경기일보(「눈덩이 지방채에 인건

비 인상까지 엎친데 덮쳐…도교
육청 커지는 ‘빚더미’」   
ht tp://www.kyeonggi .com 
/?m od=news&act=articleView
&idxno=1376026, 2017.7.21.), 
충북도당 홈페이지 (「충청북도 
교육청 부채 3,360억원.. . 」 , 
http://chungbuk.minjoo.kr / 
?p =6283, 2016.11), 전민일보    
(「전북교육청 3조 840억원 규모 
2017년 1회 추경예산안 편성」, 
http://www.jeonmin.co.kr/
news/articleView.html?idx-
no=171907, 2017.7.4)

5)   교사인건비는 크게 임금자체 수
준(teacher’s salary)의 변화와 
학급규모(estimated class size)
가 반영된 결과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임금외적인 요인으
로 교사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2016), p. 
263).



     45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그림 6] OECD 국가들의 교육관련 경상비 지출 중 인건비 비중

Figure B6.2. Compensation of staff as a share of current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level of educ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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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2016), p. 257.

(단위: 경상지출 대비 비중)

4. 주요국의 교육 분야 지출 책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분야 지출은 지방정부 자체예산서상에서 일반재정

의 한 지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과 분

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지출 부담을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

다. 또한 법령상의 교육 거버넌스나 행정은 자치단체가 책임주체로 되어 있으

나, 재정에 관한 한 교육 분야는 별도의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중앙 · 지방 간 재정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초중등 관련 

재원을 별도의 재원이 아닌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지출하고 있다. 도도부현

(광역자치단체)과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의무교육 

항목을 측정하여 지방교부세 배분 시 초중등 교육을 포함시켜 배분하고 있다.6) 

이는 교육 분야 지출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세출항목임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경우 높은 지방세 부담률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출 부담 

비중이 약 30%에 다다른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 예산 구분에 교

육 분야 지출이 주요 항목에 해당한다. 영국은 별도의 국고보조금(Dedicated 

Schools Grant)으로 중앙정부가 초중등 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분야 지출은 

지방정부 자체예산서상에서 

일반재정의 한 지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지출 부담을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6)   김현아(2016b), ‘도부현분 고정산

정경비’, ‘시정촌분 고정산정경
비’, p. 21, pp. 28~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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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당국이 유초중등교육의 운영주체이며, 별도의 독립된 교육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행정조직의 교육관련 부서에 해당한다.7) 

 Ⅲ.   우리나라 교육성과와 도전과제
 

1. 그간의 교육성과

그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지출 기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지출규모 

또한 비교적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교육성과와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표인 취학률과 진학률, 국제학업성취도 등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5> 연도별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추이

1.3 92 66.1 36.6 70.1 20.3 26.9 5.4

4.1 97.7 95.8 73.3 84.5 48.8 27.2 11.4

31.6 100.5 99.8 91.6 95.7 79.4 33.2 23.6

26.2 97.2 100 95 99.6 89.4 62 52.5

30.9 98.8 100 94.6 99.7 91 73.4 65.1

40.2 99.2 100 97 99.7 91.5 75.4 70.1

49.4 98.5 100 96.3 99.7 93.5 70.8 68.1

주: 1. 취학률=(취학적령재적학생수/취학적령인구)×100 

2. 진학률=(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년도 졸업자)×100 

출처: 한국교육과정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단위: %)

국제기구에서는 PISA, PIAAC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교육성

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성적은 매년 상위수준에 해당한다.8) 우

리나라 의무교육 이수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결과(PISA)는 ‘매우 우수’

에서 ‘비교적 우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권 학생들의 비약적인 발전 

등의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순위 자체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제기구에서는 

PISA, PIAAC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성적은 

매년 상위수준에 

해당한다.

   
7)   고선(2016), p. 107.
8)   PISA(The Programme for I n-
ter national Student Assess-
ment), PIAAC(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for Adult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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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기적과 함께 한 세대 만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게 되는 교육성과 향상의 기적을 이룬 국가이다. 우리나

라의 30세 미만 진학률,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 고등학교 과정 이수율은 

69%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성과 중 가장 뚜렷한 특징

은 부모의 학력에 비하여 자녀의 학력이 높아지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며,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이수자일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성인의 비

율이 OECD 평균(22%)의 두 배 수준인 43%로 세대 간 학력 상향 이동성이 가

장 높다. 

[그림 7] OECD 국가들의 고등학교 이수 비중

Figure 1.18. Upper secondary attainment is now the norm 
across almost all OECD countries (2011)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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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2014a), Education at a Glance, p. 36.

(단위: %)

우리나라의 교육성과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은 

부모의 학력에 비하여 

자녀의 학력이 

높아지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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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5~34세와 55~64세 간의 대학교육 이수자 인구비중  

Chart A1.2. Percentage of younger and older tertiary-educated adults (2014)
25~34 and 55~64 year-olds, and percentage-poi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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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2016), p. 40.

(단위: %, %p)

2. 낮은 인적자본 역량지표와 교육의 계층간 사다리 기능 저하 

이러한 우수한 교육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인 단계에서의 낮은 인적자본 역량 

지표와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

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인적자본 구축 시스템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요

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9) 

성인인지능력 단계에서의 낮은 PIAAC 점수(24위), 인적자본 지수(WEF, 32

위), 교육경쟁력 31위, 교육적응력 19위, 학습효율화 지수 24위와 같은 다양한 

지표에서의 우리나라 인적자본 구축 패러다임은 도전 국면에 처해 있다. 최근

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인적자본 감가상각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한국은 0.98%로 폴란드 1.88%에 이어 두 번째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10) 

우수한 교육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인 단계에서의 

낮은 인적자본 

역량 지표와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9)   「한국인 학업능력... 高1때 세계 
1등, 55세땐 꼴찌」(조선일보 
2016.2.18.,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6/02/ 
18 / 2016021800302.html) “제1
차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
(PIAAC) 결과 발표”, (주 OECD 
대표부, 2013.10.10.),   
출처: “OECD Survey of A d-
u  lt s Skills(PIAAC)”)

10)   Korea-OECD PIAAC Joint 
Conference 개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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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회복력 있는 학생 비율 변화(2006, 2015)  

또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은 여전히 높

은 수준이지만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5% 이하 학생들의 상위 25% 이내 성적을 의미하는 ‘회복력 있는 학생’ 비율

의 경우, OECD 대비 상위 구간에 속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그 비율 역시 하

락하였다.11) 특히, 교육서비스의 개인 및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조차도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인 것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우리와 교육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비교적 낮은 교육재정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ISA, PIAAC 관련 교육성과 지표가 모두 최상위에 해당하며, 특히 ‘회복력 있

는 학생’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은 매우 대조적인데 이 점은 더더욱 심각하

게 여기고 분석해 봐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시험성적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소득불평등

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교육기회의 박탈이다. 세계 최고의 진학률과 취학

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인 교육기회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사교육비 의존도가 높은 상황하에서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교육기회 접근이 용

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낮은 PIAAC 점수,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하위 수

P
er

ce
nt

ag
e-

of
 re

si
lie

nt
 s

tu
de

nt
s

0

60

50

30

40

20

10

70

C
ze

ch
 R

ep
ub

lic

Lu
xe

m
bo

ur
g

S
lo

va
k 

R
ep

ub
lic

K
or

ea

P
ol

an
d

S
lo

ve
ni

a

C
an

ad
a

S
w

ed
en

H
un

ga
ry

-7
Th

ai
la

nd
-5

C
ro

at
ia

Fi
nl

an
d
-1

0

S
w

itz
er

la
nd

U
ni

te
d 

S
ta

te
s

12
A

us
tra

lia

C
hi

le
Is

ra
el

U
ru

gu
ay

B
ul

ga
ria

4

G
er

m
an

y
9

B
ra

zi
l

Jo
rd

an
Q

at
ar

Tu
ni

si
a
-7 5
-1

2

M
on

te
ne

gr
o

E
st

on
ia

C
hi

ne
se

 T
ai

pe
i

In
do

ne
si

a

Ire
la

nd

A
us

tri
a

R
us

si
a

U
ni

te
d 

K
in

gd
om

N
or

w
ay

9
Fr

an
ce

O
EC

D
 A

ve
ra

ge
2

B
el

gi
um

N
et

he
rla

nd
s

N
ew

 Z
ea

la
nd

D
en

m
ar

k
8

M
ac

ao
( C

hi
na

)
H

on
g 

K
on

g(
C

hi
na

)
6

Ja
pa

n
8

G
re

ec
e

Ic
el

an
d

Ita
ly

Tu
rk

ey

P
or

tu
ga

l
S

pa
in

11

M
ex

ic
o

C
ol

om
bi

a
R

om
an

ia
5

Li
th

ua
ni

a

La
tv

ia
45 6

2006 2015

출처:   OECD 대표부(2016a)

(단위: %)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회복력 있는 학생(Resil ient 

Student) 비율’은 소득하위 
25% 이하 가구의 학생들이 상
위 25% 이내 성적을 보이는 비
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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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등 성인역량 구축의 하락 추세는 낮은 생산성-괜찮은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으로 이어져 빈곤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형성에 근본적인 개편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주호 

외(2016)는 “낮은 PIAAC 점수가 오히려 한국인의 역량이 빠른 시간에 확충된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낙관적 입장도 있으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

는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고등교육을 포함한 질적 문제와 노동시장 진

입 후 학습을 통하여 역량 축적이 되지 않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OECD 대표부(2016a)

<PISA 2015 결과>

<2012년 대비 2015년 변화>

*(상위수준) 읽기 (14.2% → 12.7%), 수학(30.9% → 20.9%), 과학(11.7% → 10.6%)

(하위수준) 읽기 (7.6% → 13.6%), 수학(9.1% → 15.4%), 과학(6.7% → 14.4%)

517 3~8 4~9 524 1~4 6~9 516 5~8 9~14

493 490 493

  Ⅳ.   주요국의 교육 거버넌스 개혁 내용

1. 다양한 교육 거버넌스 구조

Busemeyer(2012)는 지난 20여 년간의 교육 분권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한 바 있으며 나라마다 교육 분권 추이가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프랑

스에서의 교육 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의미한다. 북유

럽 국가들은 ‘Cooperative model’이라고 하여 지방정부, NGO 등에 의한 협의

체 분권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영미권 국가들은 지방정부 혹은 교육단위 행정

구역이 자유롭게 교육에 대한 사무와 책임을 논의하는 ‘Voluntaristic model’로 

낮은 PIAAC 점수,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하위 수준 등 성인역량 

구축의 하락 추세는 

낮은 생산성-괜찮은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빈곤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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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2. 교육 분권 강화 사례

OECD 국가들의 경우,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 분권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스웨덴의 교육시스템은 그간 교육 관련 중점 분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교육

성과 부진을 극복하고자 시도한 교육 분권화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1990년대 

일련의 교육개혁을 통해 스웨덴 교육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

는 중앙집권 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유아부터 고등학생교육 및 성인교육까지 담

당하는 분권화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12) 당시 스웨덴의 PISA 성적이 유독 낮

은 것이 원인이 되었고, PISA 2000 이후까지도 12년간 학업성취 수준이 가

장 많이 하락하는 OECD 국가였으나 PISA 2015에서 그동안의 하락을 극복하

고 모든 과목에서 OECD 평균 이상으로 향상된 바 있다. OECD 평가에서도 스

웨덴을 교육성과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인하여 최근 교육성과 면에서 

개선을 이룬 국가로 분석하고 있다. 스웨덴은 PISA 평가 순위는 낮지만 우리나

라와는 정반대로 성인인지능력 평가인 PIAAC은 높은 수준이고, 그 외 인적자

본 경쟁력(Human Capital Report 2016)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PISA 성적 하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시스

템적으로는 ‘탈 유토리 교육’을 표방하였고, 2014년부터 지방교육행정에 광역

단위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

(2003)부터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을 시도하여 2007년 이후 일반지방행정

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통합 운

영하고 있다.13)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권한이 강한 반면, 일본은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권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지방의 교육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 단위의 학습(Learning Locally)’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단위에서의 교육 

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이 교육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

리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은 지방수준에서의 변

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육 시스템적으로는 

‘탈 유토리 교육’을 

표방하였고, 2014년부터 

지방교육행정에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

    
12)   “1991년 교육분권화 단행으로 

지방정부가 교육활동을 시행하
고 교육서비스 중 조직 및 경영, 
학교자원 배분 등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목
표 제시하여 국가수준 교육 질 
관리 및 결과 평가하고 법령, 재
정 분배를 담당하였다...따라서 
현재 스웨덴은 OECD 평균에 
비해 학교 및 지방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권한이 높은 편에 속한
다. ① 규제완화 및 중앙정부 중
심에서 지방정부 수준으로 대대
적인 교육분권화 단행, ② 사립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규정 완
화, ③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
교 선택 자율권 도입 등이 주요 
정책성과에 해당한다.”(OECD
의 “Governing complex edu-
cation system” 프로젝트에서 
6개국의 교육개혁 사례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요약한 
OECD 대표부 자료(2016b),    
『스웨덴 인적자원 현황 및 시사
점』 참고하여 재작성)

13)   임승빈(2016), pp. 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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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미권 국가들의 교육형평화 확대

그 밖에 영국과 미국, 호주와 같은 영미권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높은 

대학등록금, 입시제도와 같은 우리와 유사한 상황으로 ‘교육형평화’가 문제점으

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15

세 이전의 지역의 인재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 학생들

의 명문대 진학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에 해당한다.14) 

영국의 경우에는 학생 · 학교 간 편차가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 왔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교육개혁이 본격화되었다. 2006년부터 중앙정부

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일반보조금 내의 교육 분야 보조금을 별도로 떼어내어 

‘DSG(Dedicated Schools Grant)’로 개혁하였다. 영국의 초중등 교육의 특징은 

교육행정은 ‘지방교육청(LEA: Local Education Authority)’이 담당하지만, 독

립된 교육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 행정조직의 교육과 관련된 부 또는 국 이하

의 하위조직이 수행하고 있다.15) 

미국은 교육재정 지출규모가 매우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PISA 성적의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주정부 책임의 교육을 연방정부의 관심으로 확

대하였고, 특히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향후 교육형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16)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 분권

을 강화하는 추세가 강했다고 한다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소득양극화가 심화되

면서 저소득층 보호 및 교육지출 효과성 검증을 Top-down 방식으로 수행하여, 

중앙정부의 교육개입 확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육 거버넌스의 경우, 분권화된 국가는 중앙정부 단위의 개입이 증가

하였고, 반대로 분권화 수준이 낮은 국가는 분권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참가자

를 통한 책임을 분산하는 정책을 다이나믹하게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교사의 

역량 강화를 포함할 경우 평가시스템 강화과 같은 시스템을 더욱 더 다각화되

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가 커서 중앙정부 형평화 역할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나타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교육의 책임정도가 낮으며, 거버넌스의 개

편이 경직적으로 나타나는 중앙 · 지방 관계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가 커서

 중앙정부 형평화 역할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나타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교육의 

책임정도가 낮으며, 

거버넌스의 개편이 

경직적으로 나타나는 

중앙 · 지방 관계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4)   김영철(2011)
15)   고선(2016), p. 81.
16)   Economic Report of the Pre-

sident(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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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교육분권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

1. 우리나라에서의 교육분권 수준에 대한 평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분권 수준은 법적 기준(교육행정 분권)과 재원

흐름(교육재정 분권)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교육분권 수준을 평가

하기 어렵다. 교육재원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교육부에 일차적으

로 이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의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데, 이 규모는 교육부 전체 예산의 83%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으로의 중앙정부 이전수입 규모는 40.1조원이며, 지방정부의 이전수입 규모는 

약 11조원 규모로 지방정부의 재원부담 비중은 약 4분의 1 정도로 재정적인 교

육분권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17) 

[그림 10] 2013년도와 2017년도 교육 분야별 예산 비중 비교

유아 및 초증등교육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교육일반

2013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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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3년도는 추경, 2017년도는 예산안의 수치를 계산함

출처:   교육부(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함

(단위: %)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

육행정기관을 설치 ·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

여 .....”라고 명시하고 있어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버넌스의 주체

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명시적인 법 내용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자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분권 수준은 

법적 기준과 재원흐름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교육분권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앙 · 지방

재정분석팀(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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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우리나라 교육분권 수준은 OECD 국가들 수준으로 분권화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기호(2013)는 현재의 지방교육분권은 ‘지침’에 의한 분권으로 실제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양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교육계와 지방재

정 전문가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18) 따라서 실제 교육행정 

및 재정의 의사결정 주체와 교육서비스 전달 과정 전체로 보면 교육분권화 수

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형평화’ 이슈가 국

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이므로, 중앙정부의 재분배에 의한 재원 의존도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실체적

인 교육분권 수준은 외형적으로 표방하는 것보다 낮다. 

참고로 연방국가이므로 가능한 것이지만, 독일의 경우 교육 관련 모든 권한

을 주정부로 일임하고 있다.19) 일본이 이례적으로 지방정부의 교육권한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재정이 지방자치

단체 일반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그림 11] 한국과 OECD 국가의 교육행정 의사결정 주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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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제 교육행정 및 

재정의 의사결정 주체와 

교육서비스 

전달 과정 전체로 보면 

교육분권화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18)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

다 지방교육 분권을 추진해 왔
으나 국민들이 실제로 교육분권
을 체감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
니라 지방으로 이양한 권한 또
한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도 되
지 못하였다...지방교육분권이
란 교육부가 법령에 규정된 자
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
양 혹은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
써 교육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
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 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 그 사
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
미한다...”(노기호(2013), pp. 
104~106, 김흥주(2008) 등)

19)   West et al.(201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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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분권이 교육성과에 미친 영향

본고는 앞서 논의한 ‘재정분권 및 교육분권’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이 ‘교육성

과 향상’과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 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계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교

육분권’이다.20) 최근 ‘분권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교육분권을 통하

여 경제성장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지방분권 수준이 높은 경우,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해당 국가가 높은 분권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정치 · 사회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교육성과가 우

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eredia-Ortiz(2007)는 지방정부의 세입비중 혹은 세출비중이 결과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켜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연구결과는 지방정부 세입비중 혹은 세출비중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성과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

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나타남을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Fredriksen(2013)은 최근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분권 및 교

육분권은 역시 교육성과(educational outcome: PISA)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분권화지표 10%p 증가 시 교

육비 지출이 약 3~4%p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지방분권

의 강화는 지방정부 예산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 있

어 오히려 교육지출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교육기능 분권은 ‘지방정부(decentralization)’와 ‘학교단위(delega-

tion)’로 기능이양이 가능한데, 두 집단은 서로 ‘대체관계’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교육 전반 책임권한이 강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교단위 권한

은 낮다는 것이다. West et al.(2010)은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의 경우, 교

육성과와의 연계성을 보여준 바 있다. 

분권과 교육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된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랫

동안 교육분권이 주요 의제로 존재했고, 학교 단위로까지 분권의 필요성이 강

본고는 앞서 논의한 

‘재정분권 및 교육분권’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이 

‘교육성과 향상’과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 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20)   McGinn and Welch(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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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어온 반면, 그에 대한 정책적 실익이 무엇인지, 또한 분권 수준만큼 교육성

과가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서 비롯되었다.21) 

Busemeyer(2008)는 분권주체와 공공재 공급주체가 일치할 때, 분권의 효율

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공급 서비스주체가 지방

정부일 경우에는 지방정부로의 재정, 교육기능 및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바람

직하고, 만약 교육기능만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재원 공급주체는 여전히 중앙정

부일 경우(예: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Local policy pre-emption’ 경향으로 인

하여 교육서비스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 밖에 중국의 지방

분권화 이후 나타나는 공공재 공급(교육 포함) 수준 저하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22) 

참고로 다음 그림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OECD 국가들의 재정분

권, 즉 지방정부의 세입비중 혹은 세출비중과 PISA 성적과의 단순 상관관계에

서는 우상향하는 추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기타 관련 변수를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

출 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성과(PISA mea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23)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로부터의 교육비 지출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방정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세입 및 

세출 분권 정도’가 ‘GDP 대비 교육비 지출’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교육성과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 악화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양질

의 교육기회 비율을 감소시켜 교육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교육비 지출은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   Busemeyer(2008), Heredia-

Ortiz(2007)
22)   Luo and Chen(2010)
23)   김현아(Working paper, 2017)

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
지 OECD 국가들의 자료를 바
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의 소
득불평등도와 세입분권 및 세출
분권이 PISA 성적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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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ISA 결과와 총정부지출 대비 지방정부 지출 비중

[그림 13] PISA 결과와 총세수 대비 지방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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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및 개편방향

2017년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교육성과 확대를 위하여 그간의 교육 거버넌

스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오랫동안 분권화된 교육 거

버넌스를 운영해 온 주요 선진국들은 소득 양극화 이후 저소득층 교육권 보호

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형평화 개입의 시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였다(예: 미

국, 영국, 스웨덴 등). 반면, 독일처럼 지방 수준에서의 자발적인 상향식 접근방

식(bottom-up)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에는 지방의 교육 거버넌스 역량 강

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과연,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국제기구에서 제안하

는 ‘균형 잡힌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교육재정지출 규모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지출의 규모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정이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어 초중고 학교 교사의 인건비와 학교시설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고

교 무상교육 등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정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논거가 불충분하다.  

앞서 교육재정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양적

지출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낮지 않고, 질적으로도 내국세의 5분의 1

에 해당하는 20.27%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재정규모를 확대하여 ‘고

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상황이나 국제적인 추이와도 

맞지 않다.

또한, 기존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재정투

자 확대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역시 재정우선순위가 높은 투자대상이

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부 대도시 자치구를 제외한 ‘학급당 학생수’는 실

제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7년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교육성과 

확대를 위하여 

그간의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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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도 ‘학급당 학생수’는 클수록 교육성과가 우수할 가능성이 높으

며, 적정 수준의 학급규모에서 이른바 ‘peer effect’로 인한 교육성과 향상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가 나타난 

바 있는데, OECD 국가들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과학성적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림 14] PISA 2015 학급규모와 과학성취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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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대표부(2016a), p. 17.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시 자치구 지역 기준 ‘학급당 학생수’와 ‘평균지가’ 간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급당 학생수’는 결과적으로 ‘사교

육 규모의 경제’의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모이는 지

역은 학습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며 결국 이는 ‘지가’가 높은 잘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학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재정투자 확대는 설득력을 갖

기 어렵다. 이는 김진영(2015) 연구에서의 지적과 같이 학급당 학생수 감소, 

OECD 대비 교육비지출 증가와 같은 양적지표는 더 이상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나라들에는 교육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24) 

역설적이게도 

‘학급당 학생수’는 클수록 

교육성과가 우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정 수준의 학급규모에서 

이른바 ‘peer effect’로 인한 

교육성과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4)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지출 

확대 논리로 OECD 수준의 학
급당 학생수 감소가 중요 이슈
인 점으로 볼 때 이는 교육성과
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학
생복지 차원에서의 주장인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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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16년 서울시 자치구 기준 ‘학급당 학생수’와 ‘평균지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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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통계연보』 참고     

지자체별 지가는 국토교통부 2007년 지자체별 지가 자료와 매년 증가율을 바탕으로 저자 산출

2. 교육성과 확대를 위한 재정분권 기능 강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교육투자 규모 자체가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교육투자 환경조성은 높은 재정분권하에서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설령 지방정부가 일반재정에서 

전적으로 교육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교육비 지

출 감소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지방정부가 세입과 세

출에 대한 책임성이 높은 경우일 때에 해당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 분포 

균등화와 이를 통한 인구분포 완화가 이루어져 지역 간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

면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이 증가하여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의 일방적인 중앙정부 재정부담 규모를 축소하고, 광

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권한도 부여하는 방식으

로 가는 것이 교육성과 향상 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사례가 있고, 국내연구로는 지방교육재정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교육투자 규모 자체가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교육투자 환경조성은 높은 

재정분권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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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반지방재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지방세제 개편 대안을 제시한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25) 단기적으로는 거버넌스 연계 방안으로 시도의 

예산편성권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에 해당한다.26)  

3.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통한 교육의 계층간 사다리 기능 회복

선행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변

수는 ‘소득불평등도’다. 해당 국가의 개인의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전체적인 

평균성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

인 간 소득불평등도 개선 문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 어젠다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민관의 노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공교육비 지출의 우선순위가 하위성적 학생들의 성적

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PISA 결

과는 총 6단계로 나타나는데 상위단계 학생은 사회경제적 배경(부모의 소득, 

직업, 가구보유 장서 수 등)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1~2단계 학생들의 

성과는 향후 진학률과 일자리로의 연계에 대한 정부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므로 공공지출의 영향력이 더욱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계정이 정부지출

이나 경기흐름 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

의 PISA 성적이 우수한 이유 중 하나는 공교육 지출의 안전장치 역할이 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의 계층 간 사다리 기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의 교육서비스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단순히 양적 기회제공뿐만 아

니라 낙후지역에서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서비스 기능까지 

공교육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교육 지출이 PISA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위권 학생들

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27)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공교육은 대

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형평화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교육재정보조금의 저소득

층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이 절실함을 마지

막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변수는 

‘소득불평등도’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공교육비 지출의 

우선순위가 하위성적 

학생들의 성적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25)   Fredriksen(2013), 김현아(2017), 

구균철(2016), pp. 69~92.
26)   김재훈(2013), pp. 45~71.
27)   김현아(Working paper, 2017)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PISA 성
적 결과는 사교육 영향력에 따
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PISA 시험 문항
과 출제성향을 볼 때, 기본적으
로는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교
육시스템 반영을 최대화하는 것
이 목적이며 따라서 공교육 지
출과의 관계가 클 수밖에 없다
는 연구들이 지배적이다.



62     2017.10

현 안 2⃞분 석

<참고문헌>

고 선, 「영국의 초중등 교육재정제도와 최근의 개혁」, 『2016~2020 국가재정운

용계획 지방재정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과위원회, 

2016, pp. 91~1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Korea-OECD PIAAC Joint Conference 개최 관련」, 

2015.12.1.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main.do).

구균철,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발전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과 working paper, 2017.

국토교통부, 『지자체별 지가 자료』, 2007.

김민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 공동학술대회, 2011.

김영철,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1.

김재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협력방안」, 2013 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

문집 45-71.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김진영, 「OECD 국가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및 상호관계」, 『재정학연구』, 

제8권 제3호, 2015, p. 89~118.

김현아, 「분권과 인적자본 확충」, Working pape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중심으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

계획 지방재정분과위원회, 2016b, pp. 1~27.

,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 교육분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1.

김흥주,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노기호, 「지방교육분권 확립을 위한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방안 연구」, 『교육법

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3, pp. 103~127.

OECD 대표부, 「스웨덴 인적자원 현황 및 시사점」, 2016b.

, 「제1차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결과 발표」, 2013.

,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결과」, 2016a.   



     63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이주호 · 김석호 · 김현준 · 문명재 · 박 진 · 이시욱 · 이윤석 · 이정민 · 정지은 · 정 

혁 · 최슬기 · 최중희 · 황초이, 「한국인의 역량: 실증분석과 개혁과제」, 

『한국경제포럼』, 제9권 제1호, 2016. 

임승빈,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재정」,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지

방재정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과위원회, 2016, 

pp. 112~13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 『OECD 교육지표』,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앙지방재정분석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제도 

현황과 사례: 비법정이전재원과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16.10.

Busemeyer, R. Marius,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ducation 

an other types of spending,”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14(3), 

2008.

, “Two decades of decentralization in education go vernance: Les sons 

learned and future outlook for local stake holders,” OECD con-

ference: Effective local governance in edu cation, Warsaw, Apr il 

16, 2012.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USA, 2016.2.

Fredriksen, Kaja,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Part 3: Decen-

traliz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ducational perfor-

mance,” 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16, 

2013.

Heredia-Ortiz, Eunice, The impact of education decentralization on edu-

cation output: A cross-country study,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2007.

Luo and Chen, “Does fiscal decentralization reduce public education pro-

vision in China: A theoretical model and prefectural panel data 

re search,” 2010.

McGinn, N. and Welsh, T.,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why, when, 



64     2017.10

현 안 2⃞분 석

what and how?,”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Planning, 

UNESCO, 1999.

OECD,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2014b.

, Education at a Glance, 2014a.

, Education at a Glance, 2016.

West, Anne, Jutta Allmendinger, Rita Nikolai and Barham, Eleanor, 

“De centralization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Germany and 

the UK,”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8(3), 2010, pp. 450~468.

경기일보, 「눈덩이 지방채에 인건비 인상까지 엎친데 덮쳐…도교육청 커지

는 ‘빚더미’」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

no=1376026, 2017.7.21.) 

충북도당 홈페이지, 「충청북도 교육청 부채 3,360억원...」,   

(http://chungbuk.minjoo.kr/?p=6283, 2016.11)

전민일보, 「전북교육청 3조 840억원 규모 2017년 1회 추경예산안 편성」,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

no=171907, 2017.7.4.)

조선일보, 「한국인 학업능력...高1때 세계 1등, 55세땐 꼴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

0 21800302.html, 2016.2.18.)



     65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연계를 통한 교육성과 확보 방향

<부 록>

<부표> PISA 2015 전체 참가국의 영역별 결과

535 1 564 1 556 1

527 2~5 548 2~3 538 2~3

527 2~4 544 2~4 534 2~5

526 2~5 542 2~4 532 2~7

521 4~8 532 5~6 531 3~7

519 5~8 531 4~7 529 5~8

517 4~9 524 6~9 528 5~9

516 5~10 521 7~10 525 4~10

513 7~11 520 7~10 523 7~10

509 9~14 516 8~12 518 8~16

509 8~15 512 10~14 516 9~14

509 10~13 511 10~15 513 10~15

506 10~17 511 10~15 513 11~15

505 12~17 510 11~15 510 12~17

503 12~21 507 12~18 509 12~19

503 13~19 506 12~19 509 12~19

500 13~26 504 14~19 509 13~19

500 14~25 504 15~19 506 14~23

499 15~26 502 16~20 503 17~24

499 16~26 497 18~27 502 18~25

498 16~27 495 20~28 502 18~25

498 16~27 495 18~32 501 18~25

497 17~27 494 20~30 501 18~25

497 16~28 494 20~30 498 20~27

496 19~28 494 21~29 496 21~31

495 19~30 493 21~30 495 23~30

494 15~33 492 21~31 495 24~30

492 22~32 492 21~31 493 24~32

488 28~34 492 21~31 493 25~31

487 27~35 490 23~33 493 25~31

487 27~35 488 27~33 490 28~32

487 27~37 486 29~34 487 30~34

485 29~37 486 31~34 483 32~34

485 29~37 482 32~36 481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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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의 계속

482 33~38 479 34~38 477 34~39

481 33~38 478 34~38 475 34~39

479 32~39 477 35~39 475 35~39

475 30~41 475 35~39 475 32~41

472 38~41 470 37~41 473 36~39

470 38~41 470 38~41 467 39~42

467 38~42 464 40~42 465 40~42

459 41~43 456 40~44 461 41~43

453 42~43 454 42~43 455 42~44

447 44~45 444 43~45 447 44~45

443 44~46 441 44~46 446 43~46

437 46~49 437 45~46 437 46~49

434 46~52 427 47~48 435 46~49

434 46~50 423 47~51 435 46~50

432 46~55 420 47~54 433 47~50

428 47~55 420 48~54 428 49~53

427 49~55 418 49~55 427 49~54

427 49~54 418 49~54 425 49~55

427 49~54 417 50~55 425 51~54

425 50~55 415 49~55 421 51~57

423 51~55 413 51~56 420 53~57

416 55~57 408 55~57 418 55~58

409 56~60 404 56~59 416 55~60

408 57~61 402 57~59 416 55~59

407 57~61 400 57~60 411 59~61

405 57~63 396 58~61 411 58~61

402 60~63 390 60~63 409 59~62

401 59~64 387 61~64 403 61~63

398 61~64 386 61~64 401 62~64

397 61~64 380 63~65 397 63~64

361 65~66 377 64~65 386 65~67

358 65~67 371 66~67 386 65~67

352 67~69 367 66~68 384 65~67

350 67~70 362 67~69 378 68~69

347 68~70 360 68~69 376 68~69

347 67~70 328 70 332 70

출처:   OECD 대표부(2016a),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결과」 참고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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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원고는 2017년 9월 4~5일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Improving Service 

Delivery through Data-Driven Management Reforms」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

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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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 

Trends of Data-Driven Management 

Reforms

Presentation 1
Data-Driven Initiatives-
Service Delivery and 
Performance Budgeting

Teresa Curristine/IMF

■   데이터 기반 관리의 개념 요소로는 전자정부, 

디지털화, 빅데이터가 있음

• 전자정부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행

정 제공,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제공, 행정서

비스 등을 제공

• 디지털화는 민간부문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

화된 기술로 IT, 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정부의 프로세스,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 활

용하거나 국민과 기업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

• 빅데이터는 재무정보, 조세거래 등의 정형화

된 데이터 또는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사용량 

등의 비정형 데이터 등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하여 패턴, 트렌드, 인간의 행동과 관련한 인

과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

-   UN에서는 통계적으로 빅데이터를 ① 소셜

미디어 데이터 ② 기업 및 상업정보(기업재

무정보, 은행/주식거래 정보 등) ③ 기계가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정보(날씨, 교통정보, 

위성데이터, 통신데이터 등)로 분류하고 있

음

■   데이터 기반 관리가 공공서비스 성과 향상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 미치는 영향

• 데이터 획득비용, 거래시간,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

수급 감소 및 수급 서비스의 전달비용을 감소

시킴

• 재정정보 및 경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활

용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 전달 속도 및 적시성

이 향상됨

•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예산 및 정부 재

정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투

명성이 제고됨

• 시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의 수요 및 의견에 대한 정보수집기능 및 

대응성이 향상됨

• IT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성과모니터링

을 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양적·질적인 측

면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수집 및 피드백이 가

능해짐

■   공공서비스 전달과 성과예산제도에서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서비스 전달 개선을 위해 많은 데이터와 신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음 

-   비용절감과 투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잠

재성이 있음 

-   시민의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많은 데이터

와 분석이 가능

-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으로 사업을 개선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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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여러 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

처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게 함 

-   시민들의 요구에 맞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단점

-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의사결정이 실패

할 수 있음 

-   인센티브 구조나 정치적 상황을 바꾸지는 

못함. 특히 이미 잘못 실행되고 있는 제도

를 고칠 수는 없음(예: 실행되고 있는 프로

그램의 적격 수혜자에 대한 기준이 올바르

지 않다면 이를 전자시스템화하는 것은 의

미가 없음) 

-   데이터 사용은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이지 

해결책은 아니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비용

이 높아질 수 있음

■   도전과제 및 결론

• 역량과 훈련

-   정부부처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

량이 다르므로, 재정관리정보시스템(FMIS)

의 활용,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훈련

이 필요함 

-   빅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를 다룰 수 있는 핵심적인 데이터 

전문가와 훈련된 팀이 필요함

-   재정관리정보시스템(FMIS)과 생체시스템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또한 기존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지와 데이터의 질적인 문제가 도전적 과제

가 될 수 있음

• 리더십

-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압력이 필요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지침이 필요 

• 윤리적 및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용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지침이 필요하며, 사이버보안 이슈

들에 대해 대응해야 함

-   누구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음.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소득 수준이 높더

라도 많은 노인인구들은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함)

• 결론적으로 잠재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

해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정치적이며 기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며, 

수요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지정해야 함. 절차와 

과정을 검토하고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 중

요함.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적 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정부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해서 혁신을 주도해야 하므

로 역량 교육과 개발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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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2

Improving Service 
Delivery through Data-
Driven Management 
Reforms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전달 개선의 

필요성

• 공공영역의 확대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

터는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새로 집권한 정부도 적극적인 정

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

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정부의 지출이 늘어남에도 정부 생산성

은 늘어나지 않고 정부서비스에 대해 국민들

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정부신뢰도 하락)

■   정부 효율성(생산성) 문제

• 복지국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인 안보, 공공질

서 유지 기능에 사회보호기능이 더해지며, 이

제는 사회서비스 기능까지 포함하게 됨. 그러

나 이 세 가지 기능이 함께 유지될 경우 효율

성의 관점에서는 더 난해해짐

• 정부 생산성 저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서비스 자체도 효율성이 필요함

•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재정적으로 유지 불가능

함이 드러남.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대안을 찾고 있음

•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있므로, 잠재적인 최신

기술 활용을 통해 개선의 여지는 있음

■   정보기술 발전 현황

• 교육과 보건 부문의 경우 빅데이터와 센서데

이터를 활용한 사물인터넷으로 큰 발전을 이

룸

• 공공 정부운용에도 정부관리 자체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니셔티브가 존재함

• 장기적인 전자정부의 영향력에는 ① 정책통합

이 빠르게 가능하며 투명함. ② 더 많은 사람

들이 전자참여를 통해 개입 가능. ③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가능 등

이 있음

■   데이터 기반 관리의 목적

• 전자정부는 열린 정부로 온라인 거래정보 활

용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에 있어서

는 한발 더 나아가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임

• 한국 전자정부의 시작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

나 의사결정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   기술 현황 및 도전과제

• 정보기술 플랫폼은 대형 컴퓨터, PC, 단말기

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빅데이터 분석, 소

셜 비즈니스,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 등으로 

다양해짐

-   한국 정부는 보안 문제로 인해 모바일이나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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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깊

음

• 빅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술

로 비정형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

임. 전통적인 이미지나 텍스트 위주에서 오디

오, 비디오, 센서데이터까지 포함됨

• 기술적 도전과제로는 빅데이터 자체가 다양성 

및 질적 차이가 크다는 점과, 일선부처에서 데

이터 활용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데이터 공개

를 꺼리고 있다는 점임

■   정부 운영에서의 데이터 기반 관리의 가능성

• 프로그램 설계 개선: 실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과 지역이 누구, 어디인지 알 수 있음

• 프로그램 관리 개선: 모니터링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짐

• 성과관리: 측정 가능 대상 확대, 측정 정확도 

향상, 실험적, 준실험적 평가에 대한 기회 증

가의 가능성이 있음

-   RCT를 사용하는 경우는, 빅데이터와 기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RCT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   새로운 관점의 성과관리 가능(예: 미국 국

방산업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

• 열린 정부 정보를 통해 민간의 사업기회 확대 

가능

■   성과 측정에 있어서의 도전과제

• 투입 부문의 비용 측정이 어려움

• 활동과 산출 측정이 어려움

-   실제 활동은 물리적으로 분산된 여러 지역

에서 이루어짐

-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성 

모니터링이 있음 

-   과제의 성격상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활동과 산출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

악하기 어려움

• 결과 측정의 어려움: 정부의 목표가 모호하거

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원인파악이 어렵거나, 

결과 실현에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음

• 데이터 자체가 부족할 수 있음

■   데이터 기반 관리의 도전과제

• 어느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기관 외부의 어

느 단계에 주목할 것인지가 중요함

• 분석 역량 개발 및 배양 필요

• 실제 의사결정에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지 여부

•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반감 및 인식차이

-   특정 프로그램이나 인사가 스스로가 잘하

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대규모 IT 투자를 

통한 데이터 활용에 회의적일 수 있음

• 정부기관간의 관점 차이

-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선부처, 지자체 간

에 공동 이해관계가 없다면 유용한 데이터

를 확보하기 어려움

• 리더들과 중간 관리자, 실무급 관료들 사이에 

이해관계 및 관점 차이

• 기술, 인센티브 문제, 역량의 문제, 기관 확립 

문제, 리더십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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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 

Impact of Data-Driven Management 

Reforms

Presentation 1
Improving U.S. Govern-
ment Performance

Adam Lipton/OMB, US

■   현재 미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제도적 변

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

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름. 따라서 본 발표는 이

전 정부인 오바마 정부를 사례로 하여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제도 개혁과 그에 따른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오바마 정부는 임기 초기 제도개혁에 앞서 정책

의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법의 제·개정을 시행

하였는데, `10년에는 `93년 제정된 GPRA를 개

정하는 수정법안을 발의하였음

• GPRA 현대화 수정법안(2010)의 주요 내용

-   ① 지도자 역할 및 책임 명료화: OMB, 

COO, 성과 개선 담당자, 목표 관리자, 정

부기관의 대표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료화

함 

-   ② 전략계획의 주기 조정: 전략 계획주기를 

선거 주기와 맞도록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함

-   ③ 성과개선협의회 설립: 성과개선협의회

는 법률에 의해 정의된 공식단체로 의장인 

OMB와 총 24개의 연방기관의 대표가 모

여 모범사례 공유 등의 상호협력 회의를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④ 분기별 진행사항 검토 요구: 목표 지도

자(goal leaders) 및 기타 관련자 포함한 최

고 경영진들이 성과가 미진한 목표 및 전략

을 파악 후 전략 조정·재원 조정 등의 조

치를 취하도록 함 

■   오바마 정부는 정책 목표를 범부처 우선순위 목

표(Cross-Agency Priority Goals, 이하 CAP 

goals)와 부처 우선순위 목표(Agency Priority 

Goals, 이하 APGs)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를 관

리하도록 하였음. 각 목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에 관한 검토·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였으

며, 연도별로는 성과계획, 전략검토, 성과보고

가 이뤄지도록 함. 또한 4년 주기로 범부처 성

과계획과 전략계획이 수립되도록 함([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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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goals의 주요 내용 

-   (목적) 부처 내의 예산·입법·정책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과정은 원활히 이뤄지

지만, 다부처 간의 정책 시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부재는 

오랜 난제임. CAP 목표는 이러한 범부처적

인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   (지원제도) 오바마 정부에서는 총 16개의 

CAP 목표가 있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서 Dashboards의 

활용, 백악관의 리더십 개발 연구원(WH 

Leadership Development Fellows) 제도

의 시행, GAP 목표 기금 조성 등이 있음 

• APGs의 주요 내용

-   (목적)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고위 지도자

들은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 정책, 매체, 

예산, 법률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음. 그

러나 고위 공직자는 제도의 시행 개선과 그

에 따른 성과물 개선을 이끌어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적 목표를 성취해야 함. 

APGs는 정부기관 대표자의 고유 역할을 충

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개요) 3~8명의 차관급 지도자를 구성한 

후 목표지도자(Goal Leader)를 선정함. 실

행단계에 있어서는 문제·전략·수단·단

계·요소 및 프로그램·성과관리 검토과정 

등을 확인함. 이후 분기별로 목표 및 단계

를 검토 및 재조정하도록 하며, 데이터 기

반의 성과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마지막으

범부처
성과계획

CAP 목표
이행계획의
조정

전략검토

CAP 목표
진행과정
조정

부처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관리 피드백

관계자 피드백

성과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및 학습

연도별
성과보고서

APG
이행계획의
조정

APG 분기별
검토

APG 분기별
진행과정
조정

CAP 목표
검토

4년에 한 번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

연도별 분기별 분기별 연도별 연도별분기별

계획

범
부
처

부
처
별

보고근거, 평가, 분석, 검토

임무 중심
관리

전략 목표

전략 대상

성과목표

부처 우선순위
목표(APGs)

[그림 1] 오바마정부의 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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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선순위 목표(priority goals)의 진행사

항에 대해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함

•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의 주요 내용 

-   (목적) 과거에는 정책 프로그램의 결과 및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었음. 이에 

OMB 및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

략목표 단위의 연도별 전략적 검토를 시행

하도록 함

-   (개요) 전략적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예산

에 대한 의사결정, 개혁제안서 검토 등이 

이뤄짐. 전략적 검토는 각종 지표, 평가보

고서, 연구자료, 위험관리와 관련된 광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데이

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전략적 

검토를 통해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

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 성과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도록 장려함

Presentation 2

Impact of Data 
Driven Performance 
Manage ment: 
a UK Perspec tive

Simon Madden/

Cabinet Office, United Kingdom

■   영국의 성과관리는 지난 20년간 새 정부의 정치

적 철학에 따라 변천해 왔으며, ’12년에는 이행

팀(Implementation Unit)을 신설함

• 이행팀의 주요 역할은 총리 우선순위 과제의 

전달과 추적, 성과보고 및 심층검토(Deep 

Dive reviews), 월별 총리 보고이며, 최근에

는 단일부처계획(SDPs; Single Depart-

mental Plans)의 조정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   심층검토는 성과부진 과제를 선정하여 

6~8주 기간 동안의 양적·질적 분석과 일

선 현장에서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 얻은 정

보를 바탕으로 가설을 실험하고 검토결과

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영국이 지난 성과관리 운영에서 얻은 교훈은 다

음의 6가지 원칙과 고객 니즈 관리가 성과관리

의 핵심이라는 것임

• 6가지 원칙은 ① 목표 및 우선순위 과제 명확

화, ② 부처 간 협업 강화, ③ 성과의 추적, ④ 

재정 및 운영상 위험요인 식별, ⑤ 책무성 증

대, ⑥ 지출관리 및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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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제공임

• 우선순위 과제의 고객 그룹은 총리실, 재무부, 

일선부처, 의회, 국민 등이며 각 주체별로 니

즈가 상이하기 때문에 협력적 접근이 필요함

■   영국은 최근 국민투표 이후 새로운 2017 프로그

램 수립, 재정지출 압박, 브렉시트(Brexit), 기

존 프로그램의 전달 문제, 재정효율성 문제 등

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인 

단일부처계획(SDPs)을 구축함

■   SDPs는 성과 데이터에 기반하며, 효과적인 사

업 계획 및 보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함

• SDPs는 정책적 목표와 우선 순위 과제, 부처

의 일상적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하나의 단일 

계획으로 묶고, 4개년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과 성과를 통합하였음

• SDPs는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중요한 사업

전달체계(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략목표 및 하위목표마다 상세한 이행계획 

및 관련된 측정지표(metrics)가 포함됨

• 부처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

도록 SDPs 작성에 대한 서식을 부처에 하달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통의 구조를 갖

추도록 하고 있음

-   SDPs는 하위단계로 내려갈수록 계획이 상

세해지며, 각 분야별로 주무부처 장관 및 

주요 공직자 이름을 기재하고, 재정·인력 

정보와 측정지표, 분기별 마일스톤과 일정

표, 위험요인, 예상되는 효율성 절감, 협업 

부처 등이 제시됨

-   SDPs 수립 시 효과적이고 측정 가능한 측

정지표(metrics) 설정이 필수적이며, 각 업

무분야별로 마일스톤을 설정해야 함. 명확

한 마일스톤 설정을 위해서 일정표를 계절

(분기)보다는 가능한 월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치적 공약도 SDPs에 포함되는데 공약자

체가 광범위하면 전략목표가 될 수 있고 때

로는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음

-   조달, IT, 인사 등의 기능별 설명서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부처의 혁신 업무에 전달 

가능하도록 SDPs에 포함됨

•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이행팀은 

각 부처의 공통목표를 파악하여 부처별 계획

에 교차 반영되도록 하고, 동일한 측정지표

(metrics)를 가지고 공통목표를 추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공동목표가 합의가 되면 기관의 총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부처 장관과 공직자들로 구

성된 이행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책임을 갖

고 이행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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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국은 투명한 정부를 위해 부처별 SDPs

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종합해서 만든 범

정부적인 SDPs 요약본을 정부의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요약본은 부처의 개별적 정보가 아니라 우선

순위 분야, 책임자, 재정정보, 측정지표

(met rics), 기관 총체적 내용 및 목표를 포함

한 종합적 형태임

■   월별로 총리 우선순위 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보

고하며, 분기별로는 운영 성과에 대해 보다 종

합적으로 보고함

• 이행팀과 재무부는 장관 및 총리보고 안건에

서 심각한 이슈가 있는 경우 먼저 각 부처 장

관들과 함께 검토한 후에 총리에게 보고함

■   향후 도전 과제

•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한 신뢰 회복, 프로그

램의 투명성 강화, 공공서비스 선택권 강화, 

전달체계의 분권화, 공공서비스의 온라인·디

지털 제공, 공공지출의 가치와 비용효과성 제

고가 필요함

Presentation 3
Korea’s Performance 
Budgeting: 
More Reforms Ahead

이명선/기획재정부

■   한국의 재정환경은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

가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GDP 성장률과 조세수입의 감소, 출산율 저하 

등 성장 여력이 감소함

-   GDP 성장률은 1980년대 9.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2.6%까지 낮아진 상황임

-   조세수입의 경우도 1970년대 31.7%를 기록

하였으나, 2015년은 1.7%에 불과함

-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

음

• 반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의 증

가는 향후 지속될 전망임

-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1%

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은 3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

가하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부채(D1)의 규모는 600조원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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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GDP의 38% 수준임

-   국제적 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로 계산할 

경우에는 GDP의 44%에 육박함

■   한국의 성과관리는 통합재정사업평가와 기금운

용평가, 보조사업평가의 세 가지 큰 틀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 

• 통합재정사업평가는 부처의 재정사업평가와 

이에 대한 메타평가로 이루어짐

-   부처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발

전위원회에서 재정사업평가 과정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

•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자산

운용평가와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후 기재부가 확인·점검

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적격성 심사와 보조사업의 존치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3년 주기의 중간평가로 

구성 

•  평가는 1월 말 성과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요구서

와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됨

통합재정사업평가

평가일정
성과계획서 제출(1월 말) 통합재정사업평가

기금운용평가

국고보조사업 중간평가

부처주도의
재정사업평가

사업의 집행과정, 성과 등을 평가

기재부, 과기부, 지역위
메타평가

부처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상위 평가

▣ 평가대상:
정부의 전체 일반재정 및 기금사업  
* 50개 부처의 1,415개 사업(’17)

▣ 평가대상: 전체 기금사업의 1/3  
▣ 기금운영평가: 
기금사업운영 및 자산운용 성과평가  

▣ 기금존치평가:
기금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

기금운용평가 보조사업평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 제출

(5월 말)

사전적격성심사

3년 주기

중간평가

기금운영평가

사업운영
평가

자산운용
평가

기금존치평가

▣ 평가대상: 
일몰기한에 도달한 사업(3년 주기)  
* 법규정에 의해 3년을 기한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간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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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재정사업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평가의 

통합, 성과와 예산의 연계 및 지출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함

•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의 재

정사업평가와 평가기관의 메타평가로 이원화

-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지역발전위원회가 평가과정 전반

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예산과 지출구조조

정과 연계

-   부처가 자율적으로 미흡사업에 대한 1% 수

준의 예산삭감 계획을 제출하거나 지출구

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

• 메타평가 결과를 통해 부처에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

-   메타평가 결과, 우수부처의 경우 예산삭감 

규모를 0.2%를 낮춰주는 반면, 미흡부처는 

예산삭감 규모를 0.2% 확대하는 페널티 부

여 

■   보조사업평가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적격성심

사와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 2016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

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 

-   2016년의 경우 심사결과, 58개의 사업 가

운데 22개 부적격 사업 발굴

•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여 3년 주기로 사업의 

존치 여부를 검토

-   평가결과에 따라 ‘존치/(보조금)삭감/폐지’

를 결정

-   2016년의 경우 31개 사업의 폐지가 결정되

어 6억 3,6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절감

■   부처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성과관리

제도로 개편 예정

• 현재의 성과관리제도는 획일성과 평가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재정당국에 의해 획일적으로 평가가 진행

되어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발생

-   동일 사업에 대해 통합재정사업평가와 보

조사업평가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서로 상충된 평가결과가 나타나기

도 함

• 개편되는 성과관리제도는 부처의 평가역량 강

화를 통해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재정당국은 

국정과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

-   일선부처의 평가역량 및 자율성 증진을 위

한 성과관리제도 개편 방안이 올해 안으로 

발표될 것임

■   국고보조금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

템 구축 등의 개선노력도 수반될 예정 

•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e-나라도

움’이라는 온라인 보조금관리시스템이 2017년 

7월부터 가동됨

-   적격자 선정방식 개선, 과오지급금 방지, 

문서 확인을 통한 위조 방지, 보조금 예산

집행상태 및 지출기록내역 공개 등의 기능 

수행

•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

-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이중지급 방지를 통해 예산절감 기여

-   보조금 신청, 이행, 지급, 결재가 온라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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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감독 등 시

스템의 효율적 관리 가능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하여 고용, 산업 등 각 분야에 대한 효과 분

석 가능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정부에 대

한 신뢰 제고

  Session 3. 

Challenges of Data-Driven Management 

Reforms

Presentation 1
Challenges of Data-
Driven Management 
Reforms

Chris Mihm/GAO, US

■   21세기 거버넌스의 도전과제

• 21세기 정부가 직면한 여러 사안들은 매우 복

잡하고 총괄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난제

(wicked issues)가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구는 간접적인 성

격이 강해지고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역사상 최저치

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투명성과 국민 참여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긴축재정에 들어간 경우가 많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능력이 필요하게 됨

•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여러 프로그

램과 상호작용하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달성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

함

• 21세기 정부들이 직면한 공통된 문제는 2030 

어젠다(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

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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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목표)를 통해 나타남

■   데이터 주도적 관리개혁의 도전과제

• 정부는 총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성과를 보

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

는 결과에 집중시켜야 하며, 하나의 과제나 하

나의 기관 운영에 집중시켜서는 안 됨

• 정부는 기관적·운영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systemic risk man-

agement)를 통해 전달체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

• 정부와 민간부문, 시민은 협업적 메커니즘과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네트워크적·수평적·공동적·대각선적

(net work/horizontal/shared/diagonal) 책

임성을 가져야 함

• 정부 핵심부는 전략적 리더십과 복잡한 정부 

구조에 대한 관리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과거

와 달리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살

펴보아야 함

•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국민 참여, 열린 정부 등 정부 투명성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함

■   데이터 주도적 관리개혁을 위한 이니셔티브

• 디지털 책임성 및 투명성 법(The Digi tal 

Ac c ount ability and Transparency Act, 

DATA Act)

• 투명성과 관련한 미국의 핵심 법 중의 하나로 

2014년 5월 법제화됨

• 연방기관들은 이 법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지출내역이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웹사이트

에 게시함

-   https://www.usaspending.gov/pages/

openbeta.aspx

• 57개의 데이터 기준을 사용하여 공개

-   기관 코드나 예산 승인 관련 기준 등 과거

부터 사용해온 기준 외에 ‘성과 장소(어디

서 성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준)’와 같

은 새로운 기준도 포함됨

• 2017년 5월부터 이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계속

해서 게시하고 있으며 최소한 분기별로는 정

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DATA법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나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데이터의 완전성과 정확성 문제, 기준 적용

의 일관성 문제, 일부 데이터 기준의 불명

확성, 정부 기관들이 데이터의 한계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웹사이트 

이용 저조, 미래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불명확성 등

■   성공조건부 지급/사회성과연계채권(Pay for 

Success/Social Impact Bonds)

• 영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2010년 

최초 도입된 이래 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었으

나 기본 모델은 동일함

• 정부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

고, 그 결과가 달성이 되면 계약자가 이에 대

한 투자 수익을 얻음

-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페널티를 받게 됨

-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보다는 결과 자

체에 중점을 둠

-   모델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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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강도별 차등지원 모델(Tiered Evidence 

Grants)

• 신청 단계에서 제공되는 증거의 강도에 따라 

지원금의 규모가 결정되는 모델

-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험하기 위해 일정 금

액의 지원금을 제공한 후 평가 결과 성공가

능성이 높아진 경우 지원금이 증가됨

-   또한 프로그램의 확장 및 더 높은 수준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더 많

은 금액을 지원받게 됨

-   즉, 단계별로 지원자가 신청서에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얻게 

되는 구조임 

■   성과 파트너십(Performance Partnerships)

• 정부 일선부처 간의 고립된 칸막이식 업무를 

깨고자 도입된 제도

•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결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해당 프로

그램들의 자금을 취합하여 사업 대상에 제공

함

-   예를 들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고

졸 청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 통로를 하나로 취합하여 지원금

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책

임성 보고도 받고 있음

■   개방적 혁신 전략(Open Innovation Strateg-

ies)

• 정부를 개방하여 외부의 시민들 또는 전문가

들의 참여를 유도함

• 공개 대화나 경진 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하여 내부에서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될 일들에 대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

함

■   USAfacts(www.usafacts.org)

• 민간 부문에서 주도한 버전의 국가핵심지표

(Key National Indicators, KNIs)로, 마이크

로소프트(MS)의 스티브 발머(Steve Ballm

er)가 제안함

-   만약에 정부가 상장사였다면 투자자, 즉 국

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것인가에 착안해서 만

든 사이트로, ‘10-K’ 양식의 문서로 업데이

트됨

-   ‘10-K’ 문서란 상장사가 투자자에 대한 투

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매년 미국증권거

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그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 국가핵심지표라는 것이 따로 

없었으나, USAfacts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지표를 개발할 수 있었음

■   결론

• 이와 같이 다양한 정부의 도전과제와 복합적

인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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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2

Examples of Data 
Driven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Netherlands

Ivan Maasen/

Ministry of Finance, 

Netherlands

■   네덜란드 정부 예산 및 정책결정 과정 특징

• 네덜란드는 분권화된(decentralized) 정부로

서, 각 부처의 장관이 부처 예산과 정책에 대

한 전적인 자율성과 책임을 가짐

-   국무총리는 장관 협의회의 의장이며, 정책

결정 권한은 가지지 않고 정책 조정자 역할

만을 수행함

-   재무장관은 재정 조율과 감독 역할을 수행

함 

-   각 부처의 장관은 예산법(budget law)과 

회계법(account law)에 따라 내부 견제 및 

균형을 이루어나가야 함

-   정책결정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역시 분권

화되어 있음

■   재무부의 데이터 중심 개혁(data driven r e-

form)

• 재무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시작하고 있

으며, 디지털 예산이 그 기반이 되고 있음 

-   디지털 예산은 ① 정책계획(Policy plans), 

② 통계정보(Statistical information), ③ 

예산 및 지출 데이터(Budget & Spending 

data), ④ 정책평가데이터(Policy evaluati

ons and data)로 구성되어 있음

• 재무부는 국민들의 예산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여 예산 관리가 잘 이

루어지도록 예산 및 지출관련 웹사이트를 구

축함1)

• 재무부는 데이터 관련 인력활용을 위해 매년 

25~35명의 인력(수습직원)을 채용하여 데이

터 중심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제를 수

행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   데이터 중심 정책과제 예시: 네덜란드의 국

제통상개발부(MoITDC)

-   MoITDC의 목표는 ① 지속가능한 성장 촉

진, ② 절대빈곤 감소, ③ 네덜란드 산업의 

기회 창출임

-   MoITDC가 목표 달성을 위해 진출 국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단계로 확인 

☞   step 1: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 D G) 순위에서 하위 20%의 국가를 선

택

☞     step 2: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Eco-

nomic growth rate)과 비즈니스 환경

(Ease of doing business) 관련 데이터 

추가, 해당 국가 내에서 네덜란드가 경

쟁력을 가진 산업(Dutch Top Industri

es)의 기회창출 가능 여부 확인

1)  www.rijksfinancien.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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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the Ministry Social Affairs: MoSA) 

데이터 중심 정책 수립 사례 

• MoSA는 사회적 통합과 결속에 책임이 있으

며, MoSA의 목표는 ①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

키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 ② 이민자들에게 

네덜란드어와 사회에 대한 지식을 보급, ③ 이

민자 통합을 촉진하고 네덜란드 사회에서 이

민자들이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임

• 사회적 통합을 위한 모니터링 웹사이트 구축2)

-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사회적 통합과 관련

된 국가, 지방정부 차원의 여러 성과지표들

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 전체 데이터와의 

비교 또는 다른 도시 간의 데이터 비교가 

가능함

-   또한 다양한 핵심성과지표(KPI)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 확충 여부에 대한 결

정에 활용 가능함

■   인프라환경부(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 MoIE) 사례 

•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

문에 방조제 등과 같은 수상 안전(water 

safe ty)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심이 많으며, 

MoIE는 이에 대해 책임이 있음

-   MoIE의 주요 목표는, ① 전체 해안선의 주

요 수상 보호 기반 시설(water protection 

infrastructure)을 통한 안전 보장, ② 담수 

공급, 강, 운하 및 호수에서의 수상 안전 보

장임

• MoIE는 수상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데이터

를 살펴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음3)

-   해당 웹사이트는 리스크 파악이 용이하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 확인 및 투입 비용과 

산출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시설물의 

정기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결론

• 네덜란드 정부는 분권적이며, 정책 입안 과정 

및 데이터 수집 과정도 모두 분산화되어 있음. 

데이터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세대의 인력을 충원하고 데이터 중심 개

혁에 대비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데이터와 시

스템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2)  www.buurtintegratie.nl
3)  www.waterveiligheidsportaal.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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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3
Date and Results-
Update on Progress on 
the Results Agenda

Tolga Yalkin/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   성과의 중요성: 캐나다 정부는 공공 지출이 국

민에게 중요한 결과를 달성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기로 약속함

• 새로운 내각위원회는 정부의 성과 계획을 수

립하고 전반적인 조정을 보장하며 최우선 순

위(Top Priorities) 정책의 진행과정을 추적함

•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의 새로운 중앙

부서는 각 부처 및 부처의 장이 우선순위 정책

에 집중하도록 함

• ‘성과를 위한 재정위원회정책(The Treasury 

Board Policy on Results, 2016년 7월 1일 효

력 발휘)’을 통하여 기본 체계를 제공함 

■   성과를 위한 정책: 부처결과체계(Departmen-

tal Results Frameworks), 프로그램 목록

(Pro gram Inventories), 프로그램 목록 개요

(Per formance Information Profiles), 성과평

가(Evaluation for Results)

• 부처결과체계는 부처의 역할(핵심책임, Core 

Responsibilities), 부처성과(Departmental 

Results)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내용

을 명시하고 진행과정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음

• 프로그램 목록은 부처 핵심책임 달성 방안을 

담음

• 프로그램 목록 개요는 프로그램 산출물, 지표 

등과 같이 성과정보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핵심정보 측정 방법 등을 담고 있음

• 성과평가는 평가계획에 유연성과 투명성을 제

공, 책임성에 대한 충분한 감독을 유지하면서 

성과와 전달에 대한 평가에 집중

■   성과를 위한 데이터 전략(Data Strategy for 

Results)은 데이터(data), 인적(people), 환경

(environment) 측면을 고려함

• 데이터의 경우 TBS Chief Information Offi-

cer Branch(CIOB)에서 2016년 가을 공개 데

이터 목록(Open Data Inventory)을 제시하

고 사용가능한 데이터와 필요 데이터 방안을 

제공함. 이러한 데이터 목록의 지속적 업데이

트를 통해 데이터 개발을 위한 투자방안 도출

• 인적 측면은 DG Data Leads 실무단 설립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 고용 등과 관련한 전반적 

과정을 개발함. 또한 캐나다의 공공정책학교

(Canada School of Public Service), 재정위

원회 사무국(TBS),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공동으로 성과, 정책 및 정보학

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개발함 

• 환경 부분에서는 CIOB와 함께 데이터 전문가

들이 참여하고 싶은 수준의 데이터분석 및 시

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있

음

■   2013년에 시작된 TBS InfoBase는 수년간의 캐

나다 정부의 재정, 인적 자원 및 성과 정보에 대

해 검색 가능한 온라인 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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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적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사용자는 데이

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원과 캐나다인에게 정부가 지출하는 방법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

음

• InfoBa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주요 디

자인 및 컨텐츠 개선이 최근에 도입되었음

-   InfoBase는 새로운 성과정책(Policy on 

Results)에 따라 부서별 성과 정보를 제공

하는 주요 수단임

-   또한 InfoBase는 표준 목표에 따른 지출분

류(expenditure break-out)를 포함한 자

세한 프로그램 수준의 정보(detailed pro-

gram-level information)를 게시함

■   데이터에 기반한 캐나다의 성과관리 체제

• 캐나다 정부는 새 총리 집권 이후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하여 부처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정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이를 진행했는지가 성공 요인을 판단

하는 데 주안점이 될 수 있음

• 장관, 부처 공무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이

렇게 3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성공 요인과 필

수요건을 언급하고자 함

■   장관은 데이터 기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함 

• 데이터 기반 관리에 관한 개혁에 강력한 의지

를 표명해야 함(특히, 열정을 가지고 위와 같

은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됨)

• 성과 관리 측면에서 

-   기존에 제시하였던 공약을 달성하는 데 데

이터 주도 관리가 도움이 됨. 그러나 성과

관리 및 이에 따른 성과가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 관리가 실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판

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

고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

-   다른 부처의 장관들과의 대화가 중요함

*   부처마다의 데이터 주도 관리 과정에 충

분히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

는 성과 관리 과정 및 성과 달성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선 부처의 공무원들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임 

• 같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성과 관리와 

관련 업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만, 이렇게 하는 경우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일

의 효율성이 감소하게 됨. 즉, 단순하고 의무

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은 미래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음 

•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중요함. 성과를 측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선 부처의 공무원

들이 더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 

구축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필요성 존재함 

•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하에서 협업을 위한 방

안으로 급진적 투명성이 중요함. 가존에는 정

보를 일부 부처와 완전한 공유가 아니라 선별

적으로 공유했음 

• 현재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주간, 월별로 부처 담당

자와 통화하거나 부처 공무원들과 관련 전략

도 함께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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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측면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및 데이터의 

중요성이 큼

• Hard Skill(하드 스킬)로 설명되는 데이터 과

학자의 기술과 Soft Skill(소프트 스킬)로 설

명되는 유연성, 협업 가능성, 유연한 사고방

식 등의 균형이 업무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

분임 

• Infobase의 개발을 주도하는 팀 구성원들에게

는 데이터 과학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이 없었

음. 즉, 데이터 과학 부문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

는데 데이터 주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의 구성원들의 트레이닝을 

통하여 Infobase를 개발함

■   결론

• 캐나다 정부의 성공 비결은 총리 및 장관의 데

이터 주도 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공을 위

한 열정, 일선 부처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한 

협력, 더불어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업무 

수행력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Session 4. 

Data-Drive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s

Presentation 1
Draft Best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Ivor Beazley/OECD

■   OECD 국가들은 지난 수년간 성과주의 예산제

도를 도입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하였으므로, 

2016년 진행된 성과관리에 관한 OECD 서베이

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

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OECD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작성한 동 가이

드라인을 기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접근법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도입할 만한 옵션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8원칙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전략적 배분, 예산 편성, 

성과 평가, 중장기 예산안, 지출 검토 등의 광

범위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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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

• 성과주의 예산은 투명성 확보, 책임성 개선,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예산 배분, 성과주의 

문화 도입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정

보를 예산 배정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목적 등을 명문

화, 법제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

formance and Results Act), 통합예산법

(Organic Budget Law) 등 

•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시 현실적인 제약사

항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 필요

-   정치적 리더십,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 여

부, 담당자의 성과정보 분석 능력, 성과정

보 존재 여부 등 여러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을 현실적으로 조

정할 필요

(2)   정부의 전략목표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 

강화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공약, 국가발전 전

략, 부문별 발전 전략 등 정부의 다양한 목표

와 성과주의 예산이 연계가 된 경우에 더욱 효

과적으로 운영되므로 전략계획 설정 시 성과

정보 활용 필요

• 중기재정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정부 부문별 전략목표 등도 성

과주의 예산 책정 시 중요한 고려 사항임

• 정부의 우선순위 전략을 반영하여 성과주의 

예산 조율 필요

(3) 성과지표의 질 개선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 성과지표의 질 개선 필요

• SMART 기법 등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

• 부처별, 사업별, 국내외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지표를 설정할 필요

-   OECD PISA 지표(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지표) 등 국제지표 사용

• 성과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의 신

뢰도 확보 중요

-   최고 감시기구가 성과정보를 독립적으로 

평가 및 검증할 필요

(4)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원 인프라 구축

• 정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 구

축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만 과소평가되고 있

음

-   미국 OMB, 영국 이행팀(Delivery Unit) 등 

중앙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

• 일선 부처, 기재부, 감사원, 국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관심 필요

• 시의 적절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

터 시스템 구축 필요

-   데이터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상세

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5)   예산투입과 정책결과 사이의 복잡한 관계 

명확화

• 사업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성과관리 접근

법 필요

-   재정지출의 특성에 따라 간소화된 형식으

로 성과관리를 하거나, 특정 형식에 구애받

지 않는 정성평가를 하는 등의 차별화된 성

과관리 접근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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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조에 맞게 정부조직을 변경하는 등 

성과관리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6)   성과정보 사용의 관리

• 성과정보와 관련한 복잡한 아키텍처와 여러 

하위사업의 활동 그리고 성과지표 등을 보면 

성과정보가 과도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문제점

을 지적할 수 있음 

• 데이터 질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흐름과 양을 

관리하는 재무당국의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이를 위해 데이터의 기능, 데이터를 사용하

는 서비스의 종류, 정보사용의 객체 등으로 

세분화한 정보 분류 필요

-   정보 분류에 따른 정보 간 비교를 통해 성

과정보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와 더불

어 IT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필터링으로 다

양한 정보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

임

(7)   성과중심주의 행동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

• P.I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스템 내에 도입

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증진 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층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너지 효

과 발생을 위해서는 전 정부 부처의 생태계

가 성과관리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함. 다

만, 예산프로세스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혁 엔진으로 역할하게 된다면 이러한 개

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정부

적인 지원과 리더십 필요 

-   P.I 제도를 통한 성과중심주의 조직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

요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토의 

및 피드백이 예산 집행 중에 이뤄져야 할 

것임 

• 저성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성과가 발생한 

원인 등을 분석하여 학습 자료로 사용해야 하

며, 저성과에 대한 분석 및 학습이 저성과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함

-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효과성이 

떨어지며 실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고성과

에 대한 학습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페널티의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개별적·집단적으로 성과에 대

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식 개

선을 통해 성과주의를 강화시켜야 함 

(8) 성과에 대한 독립평가와 감독 강화 

•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평

가와 감독부분임.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

한 책임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프로세

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

가가 아닌 수시적인 독립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재정 전문성과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

여 정책의 수행 정도, 사업 설계의 적정성, 

사업 관리 및 성과 도출 여부의 모니터링 

필요 

• 최고 감사기구는 중요하거나 높은 위험이 있

는 사업에 대한 성과 데이터의 관련성·정확

성·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성과 

평가와 감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입법부는 정기적으로 예산을 기반으로 한 성

과 리뷰를 통해 정부에게 성과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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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해야 하며, 자금 투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투입된 자금투입을 통해 무엇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성과와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필요

• 빅데이터의 잠재성

-   전달체계 부분: 정책입안에 있어서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수요와 해결책 및 효

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   성과부분: 공공자원의 생산적이고 효과적

인 사용, 열린 조직 학습과 지속적인 성과 

향상

-   미래예측력: 빅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예

측 가능, 주도적 의사결정과 진보적이고 근

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가능 

• 빅데이터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있는 예: 프랑

스 medico-administrative database 

-   프랑스의 국가의료보험정보시스템(SNII-

RAM)에는 6천만명 이상의 프랑스 국민들

이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 정보가 확보되어 

있음 

-   본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

의 질환별 치료법을 개선하고, 의료보험 시

스템의 관리를 향상시키며 의료 정책을 수

립하고 있음

Presentation 2

Enhancing Data Use in 
Public Policy and 
Budgeting

Challenges of Data-Driven 

Management Reforms in 

the Netherlands

Maarten de Jong/ 

Ministry of Finance, 

Netherlands

■   정책평가와 성과주의 예산관리의 전통적인 접

근 방식은 체계적 정책평가(Systematic Policy 

Evaluation)와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

mance Budgeting)로 구분할 수 있음

■   체계적 정책평가(Systematic Policy Evalua-

tion)는 재무부에서 수행하는 지출 검토와 프로

그램 예산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지출검토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까지 거의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

음

• 프로그램 예산평가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

에 도입

-   평가주기가 3년으로 고정된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4~7년 주기로 검토가 이

루어져 다소 유연하게 평가를 수행함

-   또한, 지난 몇 년간 의무적으로 20% 예산 

감축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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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의 경우 2001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

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전적인 접근 방식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프로그램별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제시하

고 목표의 달성 방식, 비용 등에 대하여 점검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의 개념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데 있어 전통적

인 접근 방식이 유용하였지만 다음의 한계점도 

나타남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단순 준수 및 정책 

정당화의 목적에만 집중

• 추가적인 예산지원 및 책임성 확보 요청 수단

으로 잘못 활용

• 성과정보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 부족과 제

한적 활용 

• 실무자들에게 막중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

■   일선 부처의 효율성과 성과지표의 유용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의 개선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고

려

• 예산의 투입이 재정사업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역할이 재정사업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이외에도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짐

• 2013년에 연례보고서에 ‘정책결론(Policy 

Con clusion)’이라는 문단을 추가

-   일선부처에서 수행한 모든 예산 프로그램

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사업성과의 달성여

부, 달성 사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전문적

인 의견을 작성

•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범위와 성과지표에 대한 재무부와의 사전

적인 협의를 강화

■   네덜란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관리를 위하여 중장기적 디지털 어젠다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를 통해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보고서 등

을 공유하여 올바른 데이터 분석을 추진

•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

을 추진

-   포털 구축을 통해, 과거 몇 년간 공개된 재

정, 재무, 예산 등 데이터 기반 분석에 필요

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추진

■   예를 들면, 보건관련 예산 데이터 프로그램인 

‘Cure’는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웹사이트에 다년간 수집된 약 150여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보가 공개 되어 있음.(ex. 

앰뷸런스가 사건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보건

서비스 질 등)

-   특정 지표 정보만을 선별해서 활용하는 것

이 어려우므로 모든 정보 공개

■   교육 분야 역시 동일하게 모든 정보를 다 공개

함

• 약 100여개의 성과지표 정보를 학교·제도별

로 공개하고 있음

• 또한 개인이 속한 학교가 지역에서 어떻게 성

과를 내고 있는지도 40개의 지표로 비교해서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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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성과정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한계 및 과제가 존재

• 정치인들이 생성된 성과정보를 피상적으로 활

용하는 문제점

-   언론, 이해집단, 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해야 하는 정치인의 특성상, 더 적합한 

성과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

력할 필요

• 분석적인 문화가 확산되고 성과정보의 활용성

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에 분석적인 문화를 확

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Presentation 3

Accrual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Now and Future

정도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된 원인

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있음

•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같은 경제적 위기 때문

에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됨

-   한국은 2009년에 세계에서 15번째로 발생

주의회계를 도입함

-   발생주의에 기초한 재무제표는 2011년에 

국회에 최초로 제출됨

■   가장 중요한 성과는 예산에 대한 포괄적, 시스

템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 있음

• 자산과 부채를 과거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됨

-   정부의 숨어있던 자산과 부채를 찾을 수 있

게 됨

-   대부분의 부채는 연금에 대한 부채이며, 연

금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발생주

의회계 정보를 통해 찾아내어 개혁이 이루

어짐

■   한국이 발생주의회계를 받아들이면서 GFS와 

PSDS에 그와 맞는 재무정보를 제출하게 됨



�����93

2017년 제6차 KIPF 재정성과관리 국제포럼 | 정책토론리포트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모니터링

이 국제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각 국가와의 

비교가 가능하게 됨

■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게 됨

• 국립박물관 성과평가의 경우 입장객 수로 평

가하고 있음

-   ’15년도의 경우 목표 입장객 수 860명, 실

제 입장객 수는 841명으로 성과평가 결과

는 Failure로 평가됨

-   새로운 안으로 제시한 투입비용 대비 목표

를 비교할 경우 ’15년 목표는 1원당 128명, 

실제 입장객 수 는 1원당 130명으로 결과는 

Success로 바뀜

-   지표를 단순히 성과만 봤을 때와 비용 대비 

성과를 봤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임

• 효율성에 기초한 평가를 모든 성과평가에 적

용할 순 없지만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유형 1: 정부 융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유형 2: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평가,

유형 3: 수익사업의 적절성 평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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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회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함

• 첫 번째는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국가는 

주로 Debt to GDP, 발생주의회계에서는 L i a-

bilities to Asset을 사용하여 재무건전성을 평

가하는데,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Net Liabili-

ties to GDP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함(stock 개념)

-   Net Liabilities는 total Liabilities 중에서 

상환가능성이 높은 자산(Liquid Asset)을 

제외한 금액으로 비교함

-   현금주의의 그래프와 발생주의의 그래프는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재무건전성을 평가

할 때 현금주의뿐만 아니라 발생주의 기반

의 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는 Flow개념으로 Fiscal Net profits 

to GDP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함

-   하단 표 왼쪽의 cash basis와 accrual 

basis의 그래프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음

-   ’15년 연금개혁효과는 accrual basis에서 

나타남. 그 이유는 발생주의회계의 경우 미

래에 대한 정보를 현재로 끌어올 수 있어 

그 효과가 ’15년에 극단적으로 나타남

-   cash basis는 그러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15년에도 fiscal balance가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남

-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미래부분을 반영하여 

현재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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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를 SOC와 비교함

-   cash basis에서는 SOC의 지출규모 정보밖

에 알 수가 없음

-   반면, accrual basis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net in -

vest ment로 나누어 준 정보를 가지고 판단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2016년도에 19.6%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는 SOC의 자산가치의 감소분 

보다 SOC에 투자된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

임

-   이 지표는 SOC자산의 가치감소, 효과성 감

소에 대한 정부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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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성과평가는 

미진한 상황임

• 성과지표가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데

이터 활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출에 대한 정

보가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아 성과평가에 상

당한 한계가 존재함

• 발생주의에 기초한 예산관리까진 가지 않더라

도 성과에 기초한 예산관리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이나 정책의사결정과

정 중 발생주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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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시간 내용

          등록

          개회사 및 시상식

( 분)

          제 세션(중회의실 )

          사 회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1 2008년 이후 소득세제 개편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효과

발표자    박종선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시간강사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Ⅰ-2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발표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토론자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Ⅰ-3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

발표자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제 세션(중회의실 )

          사 회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Ⅱ-1
사회적 자본과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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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Ⅱ-2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강민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토론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Ⅱ-3 재분배 선호 및 정치적 성향 결정요인 분석

발표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 분)
휴식

( 분)

          제 세션(중회의실 )

          사 회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Ⅲ-1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발표자    최필선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Ⅲ-2
가구별 종교가 절세효과 및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발표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토론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Ⅲ-3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효과 분석

발표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제 세션(중회의실 )

          사 회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Ⅳ-1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발표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Ⅳ-2
청년층의 결혼 이행에 대한 개인 및 사회가구의 경제적 

배경의 영향 분석

발표자    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민석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Ⅳ-3
재정패널조사와 소비 및 저축간 선택-국민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김병우    한국교통대 교양학부 부교수

토론자    권남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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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원고는 2017년 9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B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2017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시간 내용

( 분)
휴식

( 분)

          제 세션(중회의실 )

Ⅴ-1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자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토론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Ⅴ-2 소득계층 이동성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발표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Ⅴ-3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표자    이경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원

토론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제 세션대학원생 세션(중회의실 )

          사 회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Ⅵ-1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발표자    강민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Ⅵ-2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추정

발표자    고은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조하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Ⅵ-3 The Effects of Employment Type on Time Preferences

발표자    이승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고경웅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Ⅵ-4 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 소득의 효과 

발표자    이진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책학 박사과정

Ⅵ-5
소득분위별 기부금 지출이 부모님 용돈 지출에 미치는 영향 

비교

발표자    조솔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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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요약

Ⅰ-1 주제
2008년 이후 소득세제 개편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효과

박종선 /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시간강사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람직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지난 10년간의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 9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08년까지 적용되던 소득세제, 

2013년까지 적용되던 소득세제, 그리고 2014년 이

후 적용되던 소득세제를 사용하여 각각 소득세 추

계과정을 거쳐 세제개편효과를 분석하였다. 세율

인하, 공제 제도의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명

목세율의 누진구조 강화 및 근로소득공제 인상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세부담 누진도를 올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 공제제도는 소

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공제

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 

악화 규모를 줄였지만 악화 자체를 막지는 못하였

다. 마지막으로 계층별 부담률 변화를 비교하면 서

민감세와 부자감세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2008

년에 비해 2014년에 미미하지만 더 높아져 부자감

세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소득세 개편은 소득분배 기능 향상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데 이는 명목세율 구조의 누진성 

강화 혹은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달성할 수 있다. 

토론 요약

연구방법론상 근본적인 개선 필요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본 논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연도(2008

년, 2013년, 2014년)의 소득세제를 별도의 조정 없

이 2015년 재정패널자료(9차년도)에 적용(대입)하

였을 때를 상정하여 RS(Reynolds-Smolensky) 

지수, 조세집중지수(C), Kakwani 지수(K), 면세

자비율,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추정한 논

문이다. 주된 결론은, 공제제도는 주로 고소득층에 

유리하며, 2008∼2014년의 세제개편은 서민감세, 

부자감세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세후소득점유율 

측면을 보면 부자감세의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켰지만, 소득분배 악

화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였다고도 해석하고 있

다.

주요 논평결과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조세에 대한 이해와 누진도, 소득재분

배에 대한 개념과 조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충분

하지 않은 부분이 엿보인다. 소득세제의 개편이 소

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미치는 역할·기능·효

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상기 논문의 주된 논점

(re s earch question)이다. 그런데 논문에서 사용

된 분석방법이 과연 저자들이 의도에 따라 분석하

고자 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식별(identification)하

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 보다 깊고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술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미처 

정의되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다분히 

journalistic한 용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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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정제된 학술적 용어를 중심으로 표현을 수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분석방법론의 합리성·적절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서베이자료(일부 소득세 신고자료

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됨)에 대한 통계분석

에 있어 조세에 대한 이해와 분석방법, 분석결과의 

해석은 좀 더 심층적인 고민과 연구방법론상 근본

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Ⅰ-2 주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송헌재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부교수

신우리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는 소득세제 특별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였다. 공제방식 변경으로 저소득 근로

자는 세부담이 줄어서 세후 임금률이 증가한 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세후 임금률이 감소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

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

로자 모두 제도 변화 이후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대체효과

가 소득효과보다 크고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효과

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저소득 근로

자와 고소득 근로자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제도 변

화 후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과세표준이 변경된 집단일수록 세후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신상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2013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후 근

로 소득 변화가 노동 공급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102�����2017.10

정책토론리포트

고 있다. 이 세법개정안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

공제 항목들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그 

결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자

의 세부담은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소득 수준

에 따라 소득세 납부액이 변화한 것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세부담 변화가 없는 소득자들을 대조군으

로 삼고 세부담이 감소/증가한 소득자들을 비교군

으로 두어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식별 전략을 사용

하고 있다. 

세후 근로소득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연구는 크

게 두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 우선, 이 연구는 

2013년 세법개정안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에 대

한 첫 번째 연구이다.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후소

득의 변화는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외부적 충격

에 해당하고, 세후소득과 노동공급량 간의 상호 관

계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환경에 있다고 평가한

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대조군을 매우 적절히 설정하였다는 

장점을 지닌다. 재정패널 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을 토대로 구축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근

로자별 실효세율을 찾아내고 세부담이 크게 변하

지 않은 실효세율 15% 부근의 근로자들을 대조군

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비교집단을 설정할 때 적용

한 기준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연구는 7~9차년도 전 기간 중 과세표준 구간

이 바뀌지 않은 자를 추린 뒤 대조군과 비교군을 

설정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이러한 방법이 적절하

다고 할 수 있으나, 비교군의 경우 과세표준이 변

경되었다 할지라도 적절한 비교 집단이 될 수 있

다. 오히려,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변경

된 집단일수록 세후 소득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기에 이러한 집단을 비교 그룹에서 제외

하는 것은 고소득 집단의 노동공급 탄력성을 과소

추정하게 될 가능성을 남기게 된다. 

다음으로, 2013년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특

징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3년 세법개

정안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가 

확대 적용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자의 노동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이 

변화를 통제하지 않은 현재의 분석은 저소득층 노

동공급 탄력성 추정에 있어 편이를 가져올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추정식은 개인별 패널 자료

를 바탕으로 이중차분추정기법을 확장한 고정효과 

추정을 하였는데, 저소득층/고소득층/대조군별 집

단별 이중차분추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

로 판단된다. 집단별 특성만을 통제하여 이중차분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표본 크기를 보다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앞서 언급한 근로장려세제 대상 여부 

더미 등의 통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현재의 추정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은 좋은 강건성 점검이 될 것

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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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주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

김명규 /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서는 

이미 상수의 영역에 있으나,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변수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

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한 가구의 가족 계

획을 미루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제도에

서는 출산·보육 아동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통

해 조세지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결혼한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육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결혼에 따른 세부담률로 볼 때, 결혼은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액 증가로 세부담이 1.9%p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수에 따른 세부담률은 자

녀가 있는 경우 더 많지만, 자녀가 많아질수록 세

부담률은 1.8%p 경감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셋

째, 6세 이하 유아에 대한 세액공제로 인한 누진도 

분석 결과, 유아가 없는 가구가 근로소득 재분배효

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특성이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이 작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토론 요약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혼용하여 재분배 
효과를 분석

정지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유발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

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

산과 보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가구 소득에 미

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해당 원천의 발생 유무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지

니계수 비교 방법(Kakwani 지수)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가구

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득공제의 영향으로 

세부담이 적고, 둘째,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세부

담률은 줄어든다는 점, 셋째, 6세 이하 유아에 대

한 세액공제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더 큰 재분배효

과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저자가 제시

한 연구의 의의와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는 다음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연구 주제와 분석 대상은 ‘근로소득공제제

도의 가구 간 공평성 분석’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또한 저자가 도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는 응능원칙(ability to pay)에 부합한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및 제도의 설계 측

면에서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외 저자는 인

적공제와 소득수준과 무관한 세액공제(tax credit)

를 혼용하여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이 

연구가 지닌 한계로 파악된다. 

물론 논문의 주제 및 분석을 Becker1)의 논의에 

1)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4), 1973, pp. 8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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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해해보면, (사후적으로) 가구에 결혼 및 육

아 관련 근로소득공제가 제공될 경우 그들의 기회

비용을 저감시킬 것이며, 이로써 결혼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가 거시적 단위의 정책(가족 정책, 복

지 체제, 조세, 주택, 문화, 규범, 교육, 고용, 성, 

정치, 종교, 이민 등)의 맥락적 구조가 미시적 단위

의 의사결정, 그리고 미시적 단위의 출산행태로 이

어지는 일련의 영향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2) 이처럼 기존에 논의된 

다양한 분석을 고려할 경우 추후 일련의 영향 관계

를 설정하거나 여타 요인이 일정하게 통제된 설정

을 기반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결혼 및 육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Ⅱ-1 주제
사회적 자본과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양정승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인

식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확

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이들 연구들에서 통제하지 못한, 관측되지 

않는 개인적 특성들을 통제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편의의 가능성을 보정하고 보다 엄밀한 추정을 시

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에 대한 신뢰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바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에 대한 신

뢰 여부는 추가 세금부담 의향보다는 복지정책확

대 찬성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여부는 증세

부담 여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특정계

층에 대한 신뢰 및 선입견은 복지정책 확대 찬성 

여부에 중요하였다.

둘째, 조세제도가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증세부

담에 찬성하였으나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였다. 

셋째, 학습에 의해 경제적 이익이 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강화학습전략을 통하여 

반복게임에 의한 협력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지정

책확대 찬성 여부는 이러한 성격이 증세부담 의향 

2)  Mills, The Dutch fertil ity paradox: How the Netherlands has man aged to sustain near-replacement fertility. In Low and Lower Fertility(pp. 
161~188). Sprin 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5.; 이삼식 외, 『결혼·출산 형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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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도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고

정효과 모형의 결과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

과의 상당부분은 사회적인 일반적 분위기에 좌우

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종합하면 복지정책 확대의 경우 특정계층에 대

한 신뢰 및 선입견에 의해 좌우되는 바가 크고 증

세부담 의향은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및 조세제

도의 공정성이 중요하며, 복지정책 확대는 반복게

임에 의한 경제적 이익에 의해 그 효과가 강화되는 

전략인 데 반해 증세부담 찬성 여부는 경제적 이익

과는 무관한 공정성 추구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하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인 일반적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토론 요약

유동성제약에 걸린 가구, 일시소득에도 
소비반응 가능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신뢰와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확대를 위한 추가세금부담

의향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을 통해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의 신뢰 변수를 

구축(타인, 고소득자, 저소득자에 대한 신뢰)하고, 

공정성 변수로는 조세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복지정책 확대에 특정

계층에 대한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가세금부담 의

향에 있어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 조세제도의 공정

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문항의 해석상의 논쟁점이 있어 보인다. 재정패널

조사에는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 관련 문항으

로 “귀하는 본인의 소득과 비슷한 납세자 그룹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

까?”라는 질문을 다른 이들이 얼마나 성실히 공정

하게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으로 

해석하여 “매우/대체로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을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해석하고, “매우/대체

로 낮은 수준 또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타

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해석한다. 다음으로 조세

제도의 평가 관련 문항으로 “귀하는 현행 조세제도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의 경우 “고소득층 유리”라는 응답은 고소

득층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해석하고, “저소득층 

유리”라는 응답은 저소득층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해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

인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을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고 항상소득은 불변으로 생각하여 고정효과

모형에서 고정효과에 흡수된다고 주장하고, 지출

이 항상소득을 반영하는 점에 착안하여 가구지출

변수를 항상소득의 변화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항상소득도 time varying한 변수일 수 있고, 유동

성제약에 걸린 가구는 일시소득에도 소비가 반응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실증분석 방법론에 대한 제언이다. 이 연

구에서는 더미 종속변수에 대한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였고, 그 이유로 비선형 회귀모형인 로짓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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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나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한계효과의 

분석을 위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

과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

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선형 회귀모형을 사용

할 경우 built-in 명령어를 활용하여 한계효과 분

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측정오차가 있

어도 추정 결과에 편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측정

오차와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위 주장

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의 설계와 관련해 3가지 또

는 5가지 응답을 2가지 응답으로 축소하여 더미변

수로 만들었는데 응답의 강도를 고려하는 방식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2 주제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강민조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전병욱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납세자가 직면한 다양한 

조세상황이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인

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

별 소득규모, 지출규모, 소득변동성, 지출변동성, 

자산규모, 가구주 소득집중도, 소득원천, 비조세혜

택 지출비중, 조세혜택 지출의 항목별 비중 등 납

세자의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수평적 공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평가

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소득보다는 총지출의 규모가 클수록, 

소득변동성이 클수록, 지출변동성이 작을수록, 가

구주 소득집중도가 클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의 비중이 커질수록,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및 기부금의 비중이 작을수록, 의료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의 비중이 클수록 수평적 조세공평성을 부

정적으로 인식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납세자의 

가구별·개인별 경제활동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

는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고려한 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

이 발견되지 않았다. 납세자들이 처한 조세상황의 

특수성이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자

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는 제대로 수행

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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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

회경제적 속성을 식별함으로써 학술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헌을 하고자 하였다. 납세자들의 자발

적인 협력의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당국

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

행 조세제도의 품질을 납세자들이 인식하는 공정

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토론 요약

경제적 특성 변수 포함해 납세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결정요인 분석해야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재정패널 자료에 포함된 가구별 경제

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공

정성에 대한 인식의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납세자의 조세공정성 인식에 관

한 기존연구는 다수이지만, 대부분의 기존연구에

서는 개별 납세자의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관

행적으로 사용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수뿐 아니라, 경제적 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납세

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패널 자료

에는 총소득, 총지출, 소득변동성, 지출변동성, 가

구주 소득집중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비중, 교

육비 및 기부금 비중, 의료 및 고용보험료 비중 등 

가구별 경제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

어 있으며, 본 연구의 추정결과 다수의 경제적 특

성이 납세자의 조세공정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토론문은 인구통계적 변

수 및 경제적 특성 변수 이외의 요인에 대한 고려

의 필요성, 모형 선택(model selection)의 문제, 정

책적 함의 등 세 가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납세자

의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측정 지표이며, 

독립변수는 가구별 인구통계적·경제적 특성변수

가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특성변수가 조세공정성

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타당해

보이며 이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의가 있으

나,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가구별 특성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많은 기존연구에서는 조세관련 제도의 

변화, 정부의 탈세에 대한 처벌의지, 납세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도적 요인이나 과세당국의 정책기조

가 납세자의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가 

여러 경제적 특성변수 중 어떠한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타 요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추정치의 비

편향성(unbiasedness)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 및 경제적 특

성 변수 이외의 변수 등이 모형에 포함되어 함께 

추정되어야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모형 선택의 문제이다. 본 논문의 회

귀모형에서는 다수의 경제적 특성 변수를 독립변

수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

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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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추

후 논문을 보완할 때, 어떠한 변수를 모형에 포함

시키고, 어떠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을지 연구자

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귀모형에 함께 고려되고 있는 일부 변수들

의 경우 상호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mul-

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형 

선택을 할 때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

를 이용한 방법(AIC, BIC) 등 모형 선택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러한 표준적

인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에 대한 부분이다. 본 논

문의 저자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정

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

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출 비중이 높은 납세자가 수

평적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므

로 조세제도 및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

제도 및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는 납세자의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닌 기타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본 논

문의 실증분석 결과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은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

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보

다는 학술적인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논문의 완성

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3 주제
재분배 선호 및 정치적 성향 
결정요인 분석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여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소

득이 높을수록 재분배 선호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

타났다. 가구주와 가구주의 자녀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가구주의 경우 본인의 소득과 거주지역 등

이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쳤지만, 가구주 자녀의 

경우 가구 자산과 가구주(부모)의 재분배 선호가 

본인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재분배 선호가 정치적 성향(보수 또

는 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

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50세 미만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

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재분

배 선호가 높을수록 뚜렷한 이념적 성향을 갖는다

는 점은 같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인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수요가 커짐에 따

라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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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요약

재분배 정책 선호가 강할수록 세대간 정치적  
양극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강성훈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 어떠한 요인이 재분배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2) 재분배 정책 선호가 정치적 성

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

으로 조세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재분배 정책은 형

평성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는 세부담이 크고 정부로부

터 받는 혜택이 낮은 반면, 저소득자 및 저자산가

는 세부담이 낮고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높다. 

재분배 정책의 강화는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 계층

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자 및 저자산가 계층

이 정부로 받는 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소득수

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런 현상이 실제

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재분배 정책 선호와 정치적 성

향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이는 정치적 성향을 결

정 짓는 요인 중 재분배 정책 선호가 어떠한 의미

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다양한 요인이 정치적 성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재분배 정책 

선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존문헌에서 잘 

살펴보지 않았던 주제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

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흥미롭다. 나이에 상관없

이 재분배 정책 선호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재분배 정책 선호가 증

가할수록 정치적 성향이 진보일 확률이 높고 나이

가 고령일수록 재분배 정책 선호가 증가할수록 정

치적 성향이 보수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재분배 정책이 강화될수록 젊은층과 고령층의 정

치적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토론자는 본 연구가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 재분배 정책 선호 결정요인들

에 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재분배 정책 선호와 정치적 성향 간의 관계를 연구

한 연구들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정치적 성향 결

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소개된다면 본 연구의 기여

점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른 관점에서 이를 보면 본 연구를 두 개의 논문으

로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분

배 정책 선호 결정 요인들 중 일부만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본 토론자가 알기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인식,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공무원에 대한 

신뢰 등은 재정패널조사에서도 조사하고 있다. 따

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수들 중 재정

패널 자료에 있는 변수들은 설명변수에 모두 포함

시키는 것이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를 완화하는데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실제로 재정패널자료를 사

용하여 개인이 납부한 세금과 정부로부터 받은 혜

택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소득변수 대신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한다면 좀 더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자

산의 구성도 재분배 정책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보유자산에서 주로 부동산 즉, 단기간에 현금

화가 어려운 자산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재분배 정책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다섯째, 정치적 

성향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나이 대신 65세 이상 

더미변수, 35세 이하 더미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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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나이 또는 나이와 나이 제곱을 설명

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는 것이 좀 더 결과를 해석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

분배 정책을 정말 선호하는 경우를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경우를 0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생성한 

후 프로빗/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강건성 검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응답순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 프로빗/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강건성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가 강건한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복지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이 높을수

록 재분배 강화 정책을 선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증가

하였다. 따라서 세부담에 대한 고소득자의 피로도

가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재분배 강화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분배 강화 정책에 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이 재원은 소득 계층의 대부

분이 어느 정도 부담하지만 고소득자가 좀 더 부담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재분배 정책 선호가 강할수록 젊은층과 고령층의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나,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된

다면 이 문제 역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다

루고 있으며, 본 검토자는 향후 본 연구가 보다 발

전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Ⅲ-1 주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최필선 /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민인식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의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는 주장이다. 정부가 복권에서 얻는 수익을 조세로 

간주했을 때, 저소득 계층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

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

라 가계의 복권 구매 행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고 여겨지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복권의 역

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1차(2008

년)~9차(2016년) 총 9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모형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많은 추정 결과

와 유사하게 소득탄력성 값이 0.5 이하로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복권이 역진세의 성

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와는 배

치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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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구매에 대한 질문 수집 과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나 의문

김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복권 지출액 비중이 고소

득층에 비해 높은 복권지출의 역진적 구조를 실증

하는 연구는 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 논문에

서도 지적하듯이, 복권 사업의 역진성에 대한 연구

는 정부의 재원 조달 사업이 저소득층에 더욱 과중

한 부담을 지우는 형태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정책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연구 목적으로 

했던 기존 해외 연구들은 주로 추정된 탄력성이 1 

이하인 역진적인 실증 결과를 발표해왔다. 반대로 

한국의 자료로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선행연구

(이연호 외, 2012)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복권 지출

이 누진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서 관심을 이

끌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한국

갤럽을 통해 조사하는 ‘복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한 이 선행연구는 소득이 구간별로 

파악되었다는 점과 복권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를 표본에서 배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는 점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득 정보

와 복권의 구매 여부, 횟수, 금액 등의 정보가 패널 

자료로 구축되어 있는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같은 

연구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복권지출의 역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패널 토빗모형을 

이용, 복권 구매를 하지 않은 표본도 포함하여 회

귀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한국의 선행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몇 가지 질문과 생각을 공유하자면, 우선 재정패

널조사 내의 복권 구매에 대한 질문 수집 과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설문조사의 한계는 어쩔 수 없으나 복권 

구매에 대한 질문 자체가 응답자에게 “작년 한 해 

귀 가구가 지출한 복권 구입이 얼마”인지를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응답의 오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복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2008~2011년 기준 44.4%~60.2%의 

응답자가 복권 구매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재정패널조사에서는 2008~2016년 기준 12.4%~ 

18.8%의 응답자만이 복권을 구매했다고 답하고 있

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것

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 탄력성의 추정식(본문의 식 5, 식 6)에서 

(복권지출)와 (소득)의 표본평균값을 이용하여 

평균 수준에서의 소득 탄력성을 추정했다. 소득분

위별로 와 의 표본평균값을 구한 후, 이를 통해 

소득분위별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패널 토빗모형에서 가구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오차항을 확률효과(random effect)로 가정했는데, 

해당 오차항이 다른 설명변수와 독립적이라는 다

소 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 

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회 

발표에서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가구내 변이

(within-household variation)가 작아서 고정효

과 모형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언급을 본문에 추가

해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복권의 구매액 뿐 아니라 복권 구매

의 횟수 정보가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므

로 이를 결과 변수로 활용하여 복권 구입에 참여하

는 가구의 행태를 분석하는 시도도 의미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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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정교한 회귀 모형으로 

선행 연구와 다른 연구 결과를 보임으로써, 향후 

같은 연구 주제로 다양한 자료 구축 및 후속 연구

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연구 결과라

고 생각한다. 

Ⅲ-2 주제

가구별 종교가 절세효과 및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전병욱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는 세법상 절세효과를 통한 경제적 의사

결정의 성격과 함께 일반적인 비경제적 의사결정

의 성격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의 기

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

였다. 특히, 본 연구는 9차연도 재정패널조사 자료

에서 가구원별 종교가 포함되어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조세

혜택의 영향이 가구별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에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인 2013년 말의 세액

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세액공

제 전환에 따른 절세효과의 감소에 따라 총기부금 

지출액의 유의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의 유의적 변동은 없었던 반면 공익적 기부

금은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는 종교단

체 기부금은 비교적 절세효과와 무관하게 지출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에 따

른 영향이 작은 반면 공익적 기부금은 개인의 공익

적 신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종

교단체 기부금에 비해서는 약해서 세액공제 전환

에 따라 감소한 절세효과에 대응해서 지출액을 감

소시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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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경우에는 나머지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가구

의 경우에는 공익적 신념을 반영하는 공익적 기부

금과 함께 상대적으로 강한 종교적 신념을 반영하

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유의적인 지출액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공익적 기부금에서는 전

체 가구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욱 유의적인 지출액

의 감소가 발생했고, 종교단체 기부금에서는 전체 

가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유의적인 지출액 증가

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세율 가구 중 

특히 천주교 가구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

른 종교단체 기부금의 감소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당초 감소시키려던 것

보다 더욱 감소시킨 반면 여기서 줄인 금액을 추가

적인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지출했던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인 재정패널조사의 

전체 대상 기간에 걸쳐 기부금 지출액에 미치는 절

세효과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및 공익적 기부금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개인의 종교적·공익적 신념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기본

적인 경제적 고려가 모든 종류의 기부금 지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체 기

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도 역시 절세효과가 커질수록 이들 금액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경우에는 세법

상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사후적인 절세효과를 기

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인식한 

절세효과에 비례해서 종류별 기부금 지출액을 증

가시킨 결과 부수적인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과 함께 해당 연도 중에 지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공제한도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가구들이 경제적 유인이 

없는 한도초과 기부금 등의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출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가구별 종교에 따라 구분해서 수

행할 경우에는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종교단

체 기부금 및 한도초과 공익적 기부금이 종속변수

인 경우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유의적 결과

가 종교없음 가구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가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봉하는 종교가 있는 가구

에서는 기부금 지출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별 지

출액을 통한 사후적인 절세효과의 정도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가급적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

는 경향을 더욱 현저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전적인 절세효과가 한도초과 기부금 

지출액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토론 요약

가구원별로 종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구의 종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홍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기

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조사대상자들의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교에 따라 기부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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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패

널자료를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부금 

공제 방식 및 절세율뿐만 아니라 가구별 종교에 따

라서도 기부행위(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흥미로운 연구이다. 다만 본 연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구의 종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가구원별로 종교가 다른 경우를 포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가 없는 가구에서 왜 한도

초과 여부에 둔감한지 설명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

아야 할 것이다. 

둘째, 기부의 동기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한

다. 내재적 소비, 이타적 소비, 공공재 기부, 전략

적 동기 등 기부의 동기는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

다. 또한 천주교 가구에서만 종교 기부금이 비종교 

기부금을 구축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해보고 종교적 관심 정도가 달라 

나타난 현상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재정학 연구와의 관련성을 연

구자가 고민하기를 바란다. 기존 연구 중에는 박기

백(2010), 송헌재(2013), 박명호·전병목(2016) 

등 재정패널을 이용한 다양한 기부금과 관련된 연

구가 있었으며, 본 연구를 특화하기 위해서는 기부

가격(=1-한계세율)과 절세율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3 주제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효과 분석

정원석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2015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근로소득

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

율 차등적용이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

변화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

증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저소득층

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 증가를 유인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액공제율 확대적용이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계층에 연금저축 가입유

인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저소득층

의 사적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서

는 지원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토론 요약

연구범위 좁아 분석결과와 해석에 일관성 낮아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

2015년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확

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제변화가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한 사람들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친 영향

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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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퇴자에 대한 소득보장

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연금은 

은퇴자에 대한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사적

연금의 확대는 향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동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

다. 이에 동 세액공제제도의 확대가 사적연금의 확

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분석 목적은 매우 명확하고, 의미 있

는 결과들도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구범

위가 지나치게 좁다보니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해

석에서 일관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

는 「재정패널조사」의 2014년과 2015년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저축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2015년 세액공

제제도의 확대가 연금저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기보다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증분석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린다. 이는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가 오히려 연금저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이 직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2015년도에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연금

저축 가입률과 저축액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는 분석이 포함된다면 더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부터 보

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가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근로소득

자의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1.3%에서 48.1%로 

급증하였다. 특히, 연소득 2천~4천만원 구간에서

의 면세자 비율은 2013년 8.7%에서 2014년 35.1%

로 큰 변화가 있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

의 근로자 중 면세자나 면세자가 아니더라도 세부

담이 매우 작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면 세액공제

로 인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

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가 해당 계층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2014년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2015년도의 연금저축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실

증분석 결과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로 인한 

효과보다 2014년 면세자 비율 증가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세제변화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인지에 시차가 

발생한다면 2014년의 세제변화에 효과가 2014년

뿐만 아니라 2015년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분석 대상 기간에 2013년도 포함시켜 2014년 

특별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효과와 연금저축 세

액공제율 확대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세제변화가 

경제주체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친 영향을 보다 종

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두 가지 제도변화에 효과를 분리해 내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연금저축 세액공제제도의 최근 변화에 대

해 보다 엄밀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세

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된 것은 2015년도이지만 

2014년 귀속소득부터 소급적용되었다. 2015년은 

유례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두 번한 해로 기억

된다. 이는 2015년 상반기에 소위 연말정산 파동으

로 인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 내

용이 2014년 귀속소득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대 또

한 이러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동 세법개정이 2014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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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비교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의 

분석이 더 유효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동 세법개정

은 2015년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4년 당

시의 경제주체들은 의사결정 시 세법개정 이전의 

제도, 즉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2%라는 인식하

에 연금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또한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은 연금저

축 세액공제제도 확대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인

지도를 높이는 계기로 이어져 2015년에는 근로소

득자들이 세법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금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

한 제도적 변화 과정을 잘 설명한다면 본 연구 방

법론의 유효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1 주제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9차년도 자료를 패널

화하여 개인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

ved heterogeneity) 요인을 고려한 엄밀한 민관임

금격차 추정을 시도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문에 비해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높

고, 고령화, 고학력화 되어 있으며, 직종구성 면에

서는 생산직 비중이 낮고 관리전문직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둘째, 2014년 기준 연봉은 민간부

문이 5,124만원이나 공무원은 6,257만원이며, 연

간근로시간은 민간이 2,293시간, 공무원이 2,178

시간이고, 시간당 임금은 민간이 22,921원, 공무원

이 29,090원이다. 셋째, 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민관임금격차는 공

무원이 민간에 비해 6.3~6.7% 높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넷째, 임금구조 측면에서 민간에서는 여성

에 대한 임금차별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무원은 유의한 성별임금격차가 확인되지 않아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성차별적 인사관행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연령간 임

금격차가 작았으며 이는 공무원의 경우 임금인상 

원칙으로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이 강조됨으로써 

압축된 임금구조(compressed wage structure)가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수준

은 이미 민간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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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우수인재의 쏠림 현상

이 가속화되고 과도한 공무원 시험열풍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청

된다. 

토론 요약

민간과 공무원의 생애소득 비교 의미 있을 것

한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민관의 임금격차를 추정한 흥미로운 연구이

다. 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에 비해 6.3~6.7% 높은 것으로 추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였다. 다만 자료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보완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민

간 부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19.9%밖에 되지 않

고, 공무원 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27.3%밖에 되

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난

다. 특히 총분석대상이 민간부문 1,245명, 공무원 

220명으로 9차년도 재정패널 가구원 조사 기준 민

간부분 3,675명, 공무원 362명에 비해 크게 적은 

숫자이다. 이는 아마 1~9차년도 패널 자료를 활용

하면서 중도탈락한 표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여전히 남녀비율 차이가 큰 것은 가

구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거나 또는 다른 이유일 

수 있기에 향후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

인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 민간과 공무원의 생애소

득을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더불

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의 내

생성이 있고, 은퇴시기 및 연금수령액 등도 민관 

사이의 차이가 있기에 이를 전체적으로 포함한 생

애소득을 비교해 볼 경우 민간과 공무원 간의 상대

적인 비교가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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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주제
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개인 및 사회가구의 경제적 배경의 
영향 분석

주휘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민석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청년 지원 정책의 시

사점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 분

석을 위하여 재정패널의 6차년도(2013년)~9차년

도(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관찰 기간 내 결혼 

여부를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인구통계학적, 가구 

사회적 배경, 개인 경제 상황의 요인이 결혼 이행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짓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정규직

인 경우 결혼을 이행할 가능성이 각각 8.5배, 2.8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가를 

보유하고 지출이 많을수록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각각 7.2배, 2.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여성은 정규직 여부를 제외하면 개인의 경제활

동은 영향 요인이 아니었으며, 20대 초중반 여성에 

비해 20대 후반, 그리고 지방 거주자 여성의 결혼 

가능성이 높았다. 분석 표본을 근로자로 한정하였

을 때,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남성은 4.6배, 여

성은 4.9배 이상 결혼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근로 여성은 근로 시간, 근로 소득 및 가구 

부채가 낮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인 청년 및 여성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

다.

토론 요약

결혼이 출산율의 필요조건이라는 가정 
타당하지 않아

권남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2013~2016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

하여 청년층의 결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정

규직인 경우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은 자가를 보유하고 지출이 많을수록 결

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은 정규

직 여부를 제외하면 개인의 경제활동은 결혼의 결

정/시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요 논평결과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인 청년의 결혼과 경제

적 능력/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청년층이 결

혼을 하지 못하는 (또는 미루는) 이유들 중 흔히 인

용되는 말이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이다. 

이 논문은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결혼 가능성과 직

업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경제적 배경 간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시의적절해 

보인다. 또한 분석 결과의 많은 부분이 현재 대중

들이 믿고 있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둘째, 정책적 제언을 함에 있어 보다 엄밀한 논

리의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V. 

요약 및 시사점에서 “정규직인 경우에는 결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지

원 중심의 청년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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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실증적 분석이 타당하다는 가

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자료 제시와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결혼 

확률과 출산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결혼이 출

산의 필요조건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엄밀히 말해 이 가정은 현실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직장을 가진 부부의 경우 비정규직 직장을 가진 부

부의 출산율보다 높다는 자료 제시가 필요해 보인

다. 더욱이, 만약 정규직 직장을 가지기 위해 결혼 

연령이 늦어진다면 출산율을 오히려 낮출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령화의 근본 대책이 청년에

게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주장에도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먼저 이 논문에서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년

층의 결혼 확률을 높이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고령화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엄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자료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의문이 드

는 점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1) 남성의 자

가 보유 여부가 결혼 확률을 높인다는 해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분

석은 t-1년도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남성이 자

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남성에 비해 t년도에 결

혼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re -

gression) 결과를 통해 “자가를 보유한 남성이 결

혼할 확률이 높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지 제시 가능한 반론에 대한 디펜스가 필요하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반론은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가를 보유하고자 한다”이다. 

이 반론이 사실일 경우 역인과성(reverse ca   u-

sality)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회기 계수가 편

향되게(biased)된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남성이 주택 포함 결혼 비용의 분담률

이 여성보다 높음이 이 반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반론에 대한 디펜스의 한 방법 중 하나는 t-1기 

뿐 아니라 그 전 년도들에 남성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그 남성의 그 

기간 동안 부채 변동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형 측면에서 본다면 적절한 도구변수(instr

umental variables)를 찾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

법이다. 

다음으로 (2) 모형 설정에 있어 종속변수와 설명

변수들 사이의 시차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재정패널의 경우 서베이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실사의 경우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 이러

한 시차와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부분은 크게 다음

과 같다. 먼저 (2-1), <표 III-1>에 따르면 1,642명

의 자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존재한다.      

<표 IV-5>에 따르면 사례 수(number of ob ser-

vations)가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1,642인 것으로 

보아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data an a lysis)

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연도를 어떤 

기준으로 회기분석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2-2), 이 논문에서 t년도 당

시 결혼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는 

t-1년도의 자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모형 설정을 

함에 있어 한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형 설정을 하는 경우 t-1년도 설문조사 

후 변화된 내용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1년도 설문 당시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t년도 설문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결

혼하였다고 해 보자. 실제로 이 예시의 남성은 정

규직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이 논문에

서 설정한 모형에 따르면 이 남성은 비정규직을 가

진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디펜스를 하는 방법 중 하나는 t-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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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t년도 사이에 변화된 변수들을 추적하고 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Regression 모형에 있어 (3) 설명변수의 선택과 

회기 계수(coefficients)의 해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6>의 경우, 15개의 설명변수가 모형

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설명변수 들 중 몇몇은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아 보인다. 예를 들어 “지출”, “근로소득”, “정규직

여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 이 경

우, 회기 계수의 분산이 커져 추정 회기 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

우, 분산 팽창 인수(Variation Index factor) 등의 

조사나 능형회귀분석(ridge regression)의 사용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 고정효과 패널모형(fixed effect 

panel model)의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

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의 재정패널 데이

터를 횡단면(cross-sectional data analysis) 분석

을 하고 있다. 현재 축적된 데이터가 한정적이기는 

하나, 연구대상(종속변수)인 결혼의 결정(결혼을 

할지에 대한 결정과 언제 할지에 대한 결정 모두)

은 개인의 고유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큼을 

감안할 때 고정효과 패널모형(fixed effect panel 

model)을 사용하여 이러한 고유 특성을 통제한다

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

정패널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가능한 분석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기에 앞으로 보다 더 엄밀한 실증연

구를 기대해본다.

Ⅳ-3 주제
재정패널조사와 소비 및 저축간 
선택-국민연금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김병우 / 한국교통대 교양학부 부교수

중복세대모형에서 집계변수로 설정되는 소비함

수 추정의 대상이 되는 행태방정식(behavioral 

equation)의 전환가능성(structural break)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부과방식의 연금제

도 도입은 노동소득 Aw(t)과 관련한 첫째 기의 소

비함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하의 실증

분석은 재정패널조사에서 연금가입 자료가 관측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소비함수 파라미터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게 된다. 만일, 

연금도입이 소비함수 방정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면, 나아가 이는 부과방식의 연금도입이 거시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가설검정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한계소비성향(MPC)

과 한계저축성향(MPS)의 변화에 집중되지만 소비 

행태방정식에서 절편(기초소비, basic consump-

tion)의 변화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검정결과를 

보면, 두 표본에서 회귀계수가 동등하다는 귀무가

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주로 동일한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로 이루어져, 거

시경제이론에서 상정하는 대표적 가계(represen-

tative family)의 소비-저축행태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가설검정 결과를 옳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는 부

과방식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소비-저축행

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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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립방식(fully funded)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예측하는 동태적 최적화행위(dynamic optimiza-

tion)의 해와 상응한다. 

토론 요약

한국은 생산에 이용되는 자본 축적이 가계의 
저축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우진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중첩세대 모형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인 결과들이 실제 가계의 저축 및 소비 행태에서 

관찰되고 있는지를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국

민 연금에 가입한 가구들과 그렇지 않은 가구들 간

의 소비 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이 실제로 동태적 비효율성 상황에 놓여있

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결과를 제시한다면 논

문의 동기를 전달하는 데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Abel et al.(1989), Mankiw, G. Sum-

mers and L.Zeckhauser(1989) “Assessing 

Dy na mic Efficiency,” Review of Economic 

Stud ies 56: 1-20)은 투자의 수익에 대한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경제가 동태적 비효

율성 상황에 있는지 여부는 순자본소득(net capi-

tal income)이 투자보다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

인지 여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

에 이용되는 자본의 축적이 전적으로 경제 내 가계

의 저축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

계의 저축률이 경제 전체 자본의 축적 속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저축 및 현금 보유 성향

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저축이 경제 전체 

자본의 축적 속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체계는 부과식이 아니라 

부분 적립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중

첩세대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달

리 가계의 소비 및 저축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

미할 수 있다. 

현재 논문에서는 가계의 소비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pooled ols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은 개별 가계의 시점 간 선택에서

의 최적화 문제의 해로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pooled ols보다는 개별 가계들의 within variation

을 이용하는 fixed effect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번 기 소득만을 설

명변수로 이용해서 가계의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가계의 자산 수준, 노동소득과 금융소득의 

구성비 등도 가계의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수들도 포함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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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주제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

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

하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한 대신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

다. 그 일환으로 사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5년에는 세액공제

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세액공제 확대가 사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 그리고 사적연금별로 분석하기 

위해 2014~2015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세제혜택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사적연금 기여액을 확대하였다. 둘째,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사적연금 기여액 증가는 주

로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세제혜택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의 기여액 확

대는 주로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소득계

층은 아직까지 세액공제 700만원을 모두 만족시키

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계층별로 세분화

된 정책 목표 없이 전체 한도액을 인상해 온 정책

에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토론 요약

이중차분 추정방법이 아닌 다른 추정방법 
고려해봐야

강성훈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본 논문은 최근 정부가 시행한 사적연금 세액공

제 확대가 소득계층별로 사적연금 기여금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

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국민연금제도 등이 은

퇴자들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적연금을 유도하는 정

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의 사

적연금 세액공제 확대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고소득자

를 중심으로 사적연금 기여금을 증가시키는 데 기

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

금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제지원

의 특징을 감안할 때 상당히 직관적인 결과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저소득 또는 중소득 근로소득자

의 면세자 비율이 높다. 최근 통계에 다르면 근로

소득자 47%는 세금이 없고 총급여 3천만원 이상 

면세자는 88만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액

공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매력적

일 것이다. 하지만 노후 대비는 저소득층에서 더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룹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저축여력이 낮

고 면세자가 많아 사적연금 세제지원 정책에 큰 영

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

결과가 형평성 관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제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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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아닌 다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

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가 정책입안자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추정방법의 타

당성이 입증되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본 검토자는 

본 연구가 좀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중차분(Differen

ce in Difference) 추정방법을 사용한다. 이중차분 

추정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통

제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처치 그룹이다. 이 두 그

룹은 유사성이 높아야 하며,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외생적인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

시 말해 유사한 두 그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한 

그룹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영향

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분석방법에서 두 그룹의 

유사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 그룹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그룹처럼 행동했을 것을 전제

로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추정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두 그룹을 

나누고 있어 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소득이 

낮다. 즉 편의상 한 그룹은 저소득층이고 다른 그

룹은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두 그룹은 전

혀 유사하지 않다. 특히, 저축여력 측면에서 너무 

다르다. 그리고 사적연금 세제지원 정책대상은 특

정 소득계층을 타깃(target)하고 있지 않다. 잠재

적으로는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누구든지 저

축여력만 있으면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통제그룹과 처치그룹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다른 추정방법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토론자는 다음의 두 가지 실증분석 방법을 제

안한다. 첫째, 전체 표본을 저소득층 그룹과 고소

득층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회귀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종속변수는 사적연금 

기여금 변화분을 사용하고 주요 설명변수는 소득

을 사용한다. 이는 소득과 사적연금 기여금 변화분 

간의 관계를 각 그룹별로 보여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정책은 사적연금 세액공

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존에도 저축여력이 없어 세액공제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

대 정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정책은 세액공제 혜택을 400만원 받고 있는 사람 

중 저축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

적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런 가설이 재정패널

자료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고령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검토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되어 현 정책이 갖는 한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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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주제
소득계충 이동성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2007∼2015년의 자료(NaSTaB 1∼9

차)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하

여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소득

분포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분포 개선을 위한 정

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 동안 분

위별 소득격차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의 정부정책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소득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소득이행행렬(income 

transition matrix)을 통해 상대적 이동성을 살펴

보았으며, 빈곤과 관련해서는 진입률과 탈출률, 그

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빈곤의 결정요

인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Probit 모델과 CCR-

E(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 ects) 모

델을 이용하였으며, 빈곤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Ordered prob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은 낮

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

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공정·공평성 및 투명성 악화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 및 전기의 소득수

준과 빈곤여부가 현재의 소득수준과 빈곤여부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정책 개입 및 개선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시사한다.

토론 요약

소득이동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고 해석 가능

김대환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패널조사의 장기자료

(1~9차)를 활용해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빈곤율이 높고 빈곤층이 고착화 

될 경우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경제성장에도 부

정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소득불평등도가 높

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연구라 판단된

다. 또한 다양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소득계층의 

이동성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초기에 또는 이전에 

빈곤층일 경우 여전히 빈곤층에 머물러 있을 가능

성이 높아질 정도로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

으며, 정부정책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 이들 결론에 대해서

는 동의한다. 다만 논문의 발전을 위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에 대한 의견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그림 1]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득불평

등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소득과 처분가

능소득의 지니계수 차이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소득재분배와 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2]는 최상위 소득과 

최하위 소득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어 양극화는 심

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정상

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계층

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도 [그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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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가 도출되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을 문제

라고 볼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물에 따라 해석을 하

고 있으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물도 도출

되고 있으며, 연구주제의 특성에 따라 해석은 빈곤

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주관적인 가

치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득계층 간 상향이동 

비중이 하향이동 비중보다 높아 긍정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다만, 상향이동 확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동성

이 변화하지 않을 확률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데,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는 추세를 사회의 활력이 감

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연구자는 지적하지만 소득

이동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가 안

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은 실증분석 모형 측면의 제언이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패널자료이지만 전반적으

로 횡단면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Ordered 

Logit의 경우, 논문을 통해 정확한 분석 과정을 이

해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속변수를 0~8의 수치를 부여하여 분석하

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지 제안하고 싶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빈곤에 의문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1~3분위에 놓이면 빈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3분위를 벗어나는 순간 4

분위 이상의 소득자가 반드시 1~3분위로 내려오

게 되어 결국 빈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의 정의를 재설정하거나, 1~3분위를 

빈곤층으로 지정하되 이들의 빈곤탈퇴만 고려하여 

분석하고, 4분위 이상이 빈곤층으로 포함되는 경

우만 종속변수로 고려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빈곤에 대한 일반적 의견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저소득층도 

소득이 증가하고, 고소득층도 소득이 증가하는, 즉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 이러한 사회가 문제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

계층이 왜 빈곤계층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논의

가 없는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사

회경제 구조의 문제로 빈곤층이 되고 빈곤층에 머

물러 있는지 또는 빈곤을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하여 빈곤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할 것이다. 결국 분석 대상의 내생적인 변수(개

인의 성향)를 통제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적용되

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위 의견과 연관해 생각해 볼 때, 빈곤층에게 재

정지원을 통해 소득을 높여서 결과(소득)를 동등하

게 만들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빈곤하지만 노력

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동등하게 만

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

한 고민이 연구물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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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주제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경배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연구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 제4~9차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의 

빈곤과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소득과의 상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는 크

게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

하여 사적이전소득과 기초(노령)연금의 유무에 따

른 절대적 가구빈곤율의 격차를 빈곤완화 효과로 

정의하고 노인가구 유형별로 빈곤완화 효과의 제

도변화 이전과 이후의 추이를 관찰한다. 같은 자료

로 이중차이분석(DID)을 실시하여 기초(노령)연금

의 수급과 비수급, 제도의 변화시점 전후로 구분하

여 기초연금의 확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평균

적인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의 확대

로 인해 모든 유형의 가계에서 빈곤완화 효과가 나

타났으나 사적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완화 효과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빈곤완화의 효과의 변화가 없

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

인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없었으나 노인부부가구는 사적

이전소득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특징은 기본적인 이중차이모형뿐만 아니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났다.

토론 요약

사적이전소득, 자녀 외 기관으로부터의 이전도 
존재할 수 있어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은 평균 12.4% 수준

이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1991년 노령수당제

도, 1998년 경로연금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

도,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

금제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는데, 이경배(2017)에

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변

화가 사적이전소득 및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DID, 

Pooled OLS, Fixed effects 모형 등 다양한 방법

론을 이용하였으며, 기초연금의 확대로 인해 사적

이전소득의 구축효과 발생하지만, 빈곤완화 효과

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단, 

노인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노인단독가구 소득이 매우 낮아 인상된 기초연금

으로 여전히 부족하므로 자녀들의 지원이 지속적

일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

먼저 구축효과와 관련하여 사적이전소득은 자녀 

외 기관 등으로부터의 이전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축효과로 인해 

빈곤 완화효과가 감소할 개연성 존재하지만, 연구

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녀 부담 완화뿐 아니라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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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준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

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분석과 관련하여 베이비부머와 그 이전 세

대의 특성은 이질적일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

령층을 보다 정치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정결과 P와 1516dm의 추

정치가 양수인 반면, P·1516dm 의 추정치가 음수

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모형과 관련해서는 해당 분석을 위해 DID 모형

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전국적으

로 적용되는 정부의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control 

group이 존재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대상을 두 기간으로 제한할 경우 연구자

가 원하는 결과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분석결과에 model evaluation index를 

포함시켜 준다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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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미국-국가별 보고서 교환 협약 체결국 발표]

■  미국은 2017년 8월 30일 기준 미국과 국가별보고

서 교환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가 및 협약체결을 

진행 중인 국가 리스트를 발표함1)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다자간정보교환협약

(MCAA)을 통해 국가별보고서를 서로 교환하는 

반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각 국가와 직접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고자 함

■  2017년 8월 30일 기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총 21개국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20개국임

• 국가별보고서 교환 체결국은 양자조세조약(DTC: 

Double Tax Convention) 또는 조세정보 교환협

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

ment)을 통해 교환협약을 체결함 

동향 17-9

주요국의 조세동향

<표 1> 미국의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국(2017년 8월 30일 기준) 

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country-by-country-reporting-jurisdiction-status-table, 접속일자: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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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rs.gov/businesses/country-by-country-reporting-jurisdiction-status-table

<표 1>의 계속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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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네덜란드-혼성부채에 대한 과세규정 발표]

■  네덜란드 정부는 2017년 9월 8일 혼성부채(hybrid 

loans)에 대한 과세규정을 발표함2)

• 동 규정은 영구적 대여금(perpetual loan)과 경영

참가적 대여금(participating loan) 등 혼성부채

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분류, 이자공제 가

능 여부, 경영참가면제규정 적용 등에 대한 과세

취급방법을 규정함

• 동 규정은 2017년 8월 29일 부로 소급 적용함

■  영구적 대여금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 이자지급은 배당지급으로 보아 공제를 허용하

지 않는 한편 특정 조건 만족 시 경영참가면제(part

icipating exemption)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소득을 

과세하지 않음

• 영구적 대여금이란 상환 기한 등 상환조건의 명

기 없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체 등의 사유에만 원

금 청구권리가 발생하는 대여금을 말함

• 경영참가면제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여자

가 차입자의 지분을 33.3% 이상 소유하고, 사전

에 과세당국에 경영참가면제규정 적용 신청을 하

여야 함

-   이 경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

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과세면제됨 

■  반면, 상환조건이 명시된 대여금인 경우에도 경영

참가적 성격을 지닌 대여금은 자본으로 분류하여 

관련 이자지급에 대한 공제를 불허하는 한편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경영참가면제규정을 적

용하여 과세를 면제함 

• 이자지급이 차입자의 성과와 연동될 것

• 후순위 채권자에 해당할 것

• 상환기간이 50년을 초과할 것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룩셈부르크-특허박스 제도 도입안 발표]

■  2017년 8월 4일 룩셈부르크 정부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함3)

• 룩셈부르크의 특허박스 제도는 국내 연구개발 활

동과 외국인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 OECD BEPS Action 5에서 권고한 연계접근법

(nexus approach)4)에 따라 조세혜택 금액을 계

산하도록 구성함

• 이번 도입안이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2018년부터 

시행됨

■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 특허박스 제도가 

OECD BEPS Action 5의 연계접근법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6년 6

월 30일에 폐지된 후 재도입한 것임

2)  Netherlands-Decree on corporate income tax and dividend withholding tax treatment of certain hybrid loans published(08 Sep. 2017), 
News IBFD.

3)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luxembourg-introduces-draft-law-on-new-ip-regime, 접속일자: 2017

년 9월 13일

4)  OECD BEPS Action 5에 따르면 연계접근법은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된 납세자만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이나 연구활동과 특혜제도를 

연결시키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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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랜드파더링 기간인 2021년 6월 30일까지 

현행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적격 지적재산권 관련 이익의 

80%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 적용대상인 소득’의 계산에 사용하는 

‘연계 비율’5)과 ‘조세감면 대상 소득’은 OECD에

서 권고한 수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됨

• 조세감면 대상 소득의 계산은 아래 수식과 같음

                              

                          
                           

조세감면 대상 소득=
적격 연구개발 지출액

총연구개발 지출액

                          ×적격 지적재산권 소득×80%

■  한편, 지적재산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지적재

산권 이익과 상계처리가 허용되나, 일반소득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발생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지적재산권 손실은 다

음연도로 이월하고 지적재산권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공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스위스-새로운 세법개정안(TP 17)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7년 9월 6일 새로운 세법개

정안(TP 17)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6)

• 2017년 2월 세법개정안(CTR Ⅲ)이 국민투표 결

과 부결되었으며, 이후 2017년 6월 1일 연방·칸

톤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의회에 제출할 새

로운 세법개정안(TP 17)을 채택한 바 있음7)

• 이번 세법개정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세법을 수

정하면서, 스위스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이번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의되는 최종 세

법개정안(TP 17)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각 세

법개정 항목별로 연방정부 및 칸톤정부의 필수도입 

여부가 추가됨

• 세법개정 내용은 2017년 6월 연방·칸톤위원회

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함 

■  칸톤정부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세법개정 내

용으로 칸톤별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제도 폐

지, 특허박스제도 도입, R&D비용 추가 공제, 기업

의 세액공제금액 제한이 있음 

• 각 칸톤별로 다국적기업에만 적용하는 조세혜택

제도를 폐지해야 함

•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

5)  OECD BEPS Action 5에 따르면 연계비율이란 실질적 활동에 대한 대용치로 적격지출액을 총지출액으로 나눠서 계산함. 여기서 적격지출액은 지적재산

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본인의 연구개발 지출액과 제3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 아웃소싱 금액이며, 총지출액은 적격지출액 대상과 지적재산권의 

취득원가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연구개발 아웃소싱 금액을 합한 금액임

6)  스위스 재무부, https://www.efd.admin.ch/efd/en/home/dokumentation/nsb-news_list.msg-id-68007.html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스위스 법인세율 인하안 국민투표 부결’, 「주요국의 조세동향(2017년 2호)」, 2017.03.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스위스 새로운 세법

개정안(TP 17) 발표’, 「주요국의 조세동향(2017년 6호)」,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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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OECD 권고사항에 따

라 규정을 도입함

-   특허소득의 90%까지만 낮은세율의 적용을 허

용함

• 국내 R&D비용의 50%까지 R&D비용의 추가 공

제를 허용하며, 공제금액은 인건비에 단일세율의 

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 특허박스제도 및 R&D비용 세액공제 등 총세액공

제 허용금액은 총과세소득의 70%로 제한함

■  스위스 연방정부 및 칸톤정부 모두 필수적으로 이

행해야 하는 세법개정 내용으로 추가상각허용 또는 

출국세 부과, 해외기업 고정사업장의 세액공제 허

용, 적격배당소득의 부분과세가 있음

• 본사를 스위스에 이전 시 몇 년 동안 추가상각을 

허용하는 반면 본사를 해외로 이전 시 출국세를 

부과함

•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법적실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던 것에서 

해외기업의 고정사업장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

• 경영참가주주(10% 이상 지분 보유)가 배당 받는 

경우 배당소득의 70%만 과세하며, 칸톤은 재량

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비중을 높일 수 있음

■  기타 세법개정내용으로 연방세를 칸톤에 배분하는 

비율 인상 및 자녀양육 및 교육비 공제금액 인상이 

있음

• 연방세를 칸톤에 배분하는 비율을 현행 17%에서 

20.5%로 인상함

-   기존에 연방·칸톤 위원회가 제안한 비중은 

21.2%였으나 스위스 의회는 이를 20.5%로 조

정함8)

<표 2> 스위스 새로운 세법개정안(TP 17)의 

항목별 도입의무 

출처: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6/tnf-

switzerland-effects-of-tax-proposal-17-on-canton-of-

vaud.html

■  새로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2017년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스위스 재무부는 

법률초안을 2018년 봄에 의회에 제출하고, 2020년

부터 시행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8)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6/tnf-switzerland-effects-of-tax-proposal-17-on-canton-of-vaud.html, 접속

일자: 201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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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세법 개정 권고사항의 내용을 담은 보

고서 발표]

■  아일랜드는 2017년 9월 12일 법인세법 개정 권고사

항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현행 법

인세율 12.5%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9)

• 이번 보고서는 아일랜드 전임 재무부 장관이 

Seamus Coffey에게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며, 재무부 장

관은 2018년 예산안 발표 시 Coffey 교수가 권고

한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 발표함

■  이번 아일랜드의 법인세법 검토는 크게 5가지 목표

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준수 

• 아직 입법되지 않은 OECD BEPS 권고사항의 추

가 이행

•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한정된 조세제도 운영 지양

• 기업에 조세확실성 및 조세경쟁력을 제공

• 법인세율 12.5% 유지

■  검토결과 현행 법인세율의 유지, EU의 조세회피방

지 지침 시행 및 CFC제도 개정, OECD의 새로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입법, 조세분쟁 문제를 다루

는 국세청 내 조직 강화를 주요 권고사항으로 권고

함10)

•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갖는 주요 기반 중 하나이므로 현

행 법인세율은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함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을 2019년부터 시행하여

야 하며, CFC제도를 원천지과세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

-   원천지과세제도로 전환을 통해 아일랜드의 조

세경쟁력을 높이고,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 

시행에 따른 조세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

적임

• 2017년 새로 발표된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

인을 2020년까지 아일랜드 내국법에 입법할 것

을 권고하였으며, 이전가격규정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함

• 국제적 조세분쟁 문제를 다루는 국세청 내 조직

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를 통해 사전이전가격협약, 상호협력 절차를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해 효과적, 효율적인 지

원이 가능하게 됨

■  아일랜드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법인세

법 개정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2017년 10월 10일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9)  아일랜드 재무부, http://www.finance.gov.ie/updates/review-of-irelands-corporation-tax-code/, 접속일자: 2017년 9월 22일

10)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EY, “Ireland publishes Independent Review of Irish Corporate Tax Code,” 2017.04.1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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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국가별보고서 서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17년 8월 15일 영국 국세청은 국가별보고서의 서

식, 신고서 및 자료제출 의무자와 관련한 가이드라

인을 발표함11)

• 영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

터 국가별보고서 신고를 의무화하여 직전연도 연

결 기업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를 제출해야 함

• 2016년 2월 국가별보고서 신고의무를 입법하였으

며, 입법 당시 국가별보고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

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았음

• 신고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국세

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 신

고된 서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첫해의 경

우 18개월)12) 내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

자간협약(MCAA) 서명국과 교환됨

■  영국의 국가별보고서 서식은 OECD BEPS Action 

13에서 제시한 템플릿을 준용하였으며, 납세자는 국

가별보고서를 전자신고해야 함13)

• 신고서식은 BEPS Action 13의 지침에 따라 조세

관할 지역별 소득, 세금, 사업활동 분배에 대한 개

관과 조세관할 지역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체 기

업 목록 등을 포함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영국-우회이익세 부과 현황 발표]

■  2017년 9월 13일 영국 국세청은 우회이익세 도입 후 

2년 동안 증가한 우회이익세와 법인세 세입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실제 세입은 당초 예산안에서 예상한 

300백만파운드보다 12백만파운드 높은 312백만파

운드임14)

• 우회이익세는 2015년 4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과세하기 시작하여 2015/16 과세연도와 

2016/17 과세연도에 대한 세입만 존재함

• 이번 발표한 세입증가액은 실제 우회이익세 부과

액과 우회이익세 도입으로 인한 납세자의 법인세 

추가 납부액의 두 가지 효과를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함

• 2015년 예산안에서 예측한 우회이익세 도입에 따

른 세입 효과는 2015/16년 25백만파운드와 2016/ 

17년 275백만파운드였으나, 실제 우회이익세 세

입은 이보다 높은 2015/16년 31백만파운드와 

2016/17년 281백만파운드였음

■  영국 국세청에 따르면 우회이익세 도입 후 납세자가 

이전가격이나 기업의 법인세 세무전략을 변경하고 

자진해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이 법인세율보다 5%p 높은 우회이익세의 과

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세의 이전가격이나 세

무전략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자진해서 법인세

11)  영국 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exchange-of-information/ieim300000, 접속일자: 2017년 9월 21일

12)  2016년 12월 31일 종료한 사업연도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영국 국세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면 2018년 6월 30일까지 MCAA 서명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2017년 12월 31일 종료한 사업연도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영국 국세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면 2019년 3월 31일까지 

MCAA 서명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함

13)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gds/IEIM/attachments/cbc_xml_schema_guide.pdf, 접속일자: 2017년 9월 21일

14)  영국 국세청, “Transfer Pricing and Diverted Profits Tax statistics, to 2016/1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35330/Transfer_Pricing_and_Diverted_Profits_Tax_

statistics.pdf, 접속일자: 2017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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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우회이익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이 납

세자의 영국 내 발생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

였다고 분석함

■  한편, 우회이익세 부과 절차상 기업은 국세청에 우

회이익세 과세대상이 되는 해외 이전소득을 추정하

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기

업의 신고 건수는 2년 동안 193건이었음

• 납세자의 신고 건수는 2015/16년 48건, 2016/17

년 145건이었음

-   이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하는 자회사가 스스

로 우회이익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

를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가 

모두 우회이익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2016/17 과세

연도 동안 사전통지(preliminary notice) 16건과 과

세통지(charging notice) 14건15)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우회이익세가 총 14건 부과된 것

으로 확인됨

•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우회이

익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전통지서를 

발급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우회이익

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

이 과세통지서를 고지하여 우회이익세가 확정됨

• 우회이익세의 시행 첫해인 2015/16 과세연도 동

안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만 받고 사전통지

서나 과세통지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이탈리아-해외 지점 과세면제규정 시행지침 발표]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17년 8월 28일 이탈리아 

법인의 해외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 소득의 과세면

제규정에 대한 시행지침을 발표함16)

• 이탈리아의 해외 지점 소득에 대한 과세면제규정

은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진출 시 진출형태에 따

른 세무상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됨

-   해외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외국납부세

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며, 지

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경우 해외 지점 과세면

제규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게 함

■  동 시행지침은 과세면제규정의 선택적용 및 적용 

종료 사유, 본·지점 간 거래의 정상가격 적용, 

CFC규정 적용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제시함

• 해외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면제규정

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 지점 및 고정사업장은 조

세 목적상 독립적인 단체로 취급되어, 지점의 소

득과 손실은 이탈리아 본점에서 인식하지 않음

• 과세면제규정은 이탈리아 본점의 신청으로 이루

어지며 적용신청 이후 사업의 합병, 분할, 청산, 

해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신청

할 수 없음

15)  사전통지와 과세통지 건수가 다른 이유는 고지 시점의 차이거나 납세자가 우회이익세의 부과 대상이 아님을 성공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임

16)  EY Global Tax Alert,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y-issues-implementing-instructions-for-branch-exemption-regime, 접

속일자: 2017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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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면제규정 적용으로 지점이 독립적인 단체로 

취급됨에 따라 본·지점 간 거래는 이탈리아의 

이전가격제도에 따른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여

야 하며, 해외자회사에 적용하는 CFC규정 역시 

적용됨

-   이탈리아는 OECD이전가격지침을 준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체코-국가별보고서 규정 확정]

■  체코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7년 8월 16일 국가별

보고서 규정이 확정됨17)

• 체코 정부는 BEPS Action 13과 EU Directive 

2016/881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규정의 도입안을 

발표18)하였으며, 이번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됨

• 국가별보고서의 신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국가별보고서의 신고의무자, 미제출가산세, 신고내

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직전연도 연결 기업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모회사가 EU 거주자가 아니고 국가별보

고서의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를 교

환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체코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신고해야 함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백만코룬의 가산세가 부과됨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

월 이내이므로, 12월 말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체코는 2016년 1월 27일에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약(CbC MCAA)에 서명하여 제출

된 국가별보고서를 협약국과 교환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아시아

[중국-부가가치세 개혁안 실시 후 세수 감소]19)

■  중국 재무부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개혁한 

이후 약 1.61조위안(약 2,410억달러)의 세수가 감소

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은 2012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전국

에 확대 시행되었음20)

• 운송 서비스의 경우 11% 세율을 적용하고, 판매 

및 수입 제품의 세율은 17%를 적용함

-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영업세가 부가가치세

로 전환된 이후 7.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17)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28-august-2017, 접속일자: 2017년 9월 19일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체코-국가별보고

서-도입-관련-의견수렴-진행/524476, 접속일자: 2017년 9월 21일

19)  Taxnotes, “CHINA-Improvements Coming to VAT Reform,” 접속일자: 2017년 9월 14일

20)  부가가치세 개혁 시범사업 전국화와 관련하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규정(‘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 대체 시범정책 

전국화에 대한 통지(재세[2013]37호, 20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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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 총리는 부가가치세 개혁안은 기업의 조세부

담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연관

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8월 18일 국무원 회의

에서 발표함21)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개혁은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 구조의 현대화에도 기여

하였다고 평가함

-   기업의 세금 탈루 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종

의 납세신고업무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조세 부

담을 줄일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오세아니아

[호주-국세청과 쉐브론의 이전가격문제 종결]

■  다국적기업인 쉐브론은 호주 국세청과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논쟁과 관련하여 약 3억 4천만

호주달러 미납세금의 조세소송 대법원 상고를 8월 

18일 포기함22)

•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유사한 다국적 기업으로부

터 이전가격논쟁과 관련하여 동 판례를 통해 100

억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호주 법원은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대출(related-

party loans)의 자금 거래에서 적절한 이자율 통

제는 국세청이 결정한다고 판결하였음

■  조세회피전략으로 다국적기업인 쉐브론은 호주법

인 자회사에 시장이자율보다 7%나 높은 이자율로 

대출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

인세를 탈루하여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하여 왔음

• 쉐브론 호주법인은 미국 델라웨어에 쉐브론 금융

회사(Chevron Funding Corporation)란 자회사

를 설립하여 2003년 대출을 실행함

-   쉐브론의 서호주 가스전 개발자금으로 사용된 

37억호주달러의 대출과 관련된 것임

• 2004년~2008년 동안 쉐브론 금융회사는 1.2%에 

현금을 차용하여 모회사에 9%로 대출을 실행하

고 11억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미국이나 호

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기타

[칠레-BEPS프로젝트 Action 5 관련 세법개정안 발

표]

■  칠레 과세당국은 2017년 9월 BEPS프로젝트 권고

사항이 반영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23)

• 동 세법개정안은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

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포함함

■  동 세법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칠레에 설립된 외국

인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2022년 

21)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premier/2017-08/19/content_5218962.htm, 접속일자: 2017년 9월 15일

22)  Taxnotes, “Australia-Chevron Withdraws Australian Transfer Pricing Dispute Appeal,” 접속일자: 2017년 8월 28일

23)  EY Global Tax Alert,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chilean-congress-to-discuss-new-tax-reform-bill-on-beps-crs-and-

preferential-regimes, 접속일자: 2017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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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외국인투자 플랫폼(foreign investment 

platform)’ 제도하에서 외국인투자 지주회사는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과 동 법인 지분 처분

에 따른 양도차익도 과세면제됨

• 칠레 정부는 현행 외국인투자 플랫폼이 BEPS프

로젝트 Action 5에 따라 유해한 조세특례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동 제도 폐지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함

• 칠레 국회가 동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외국인

투자 지주회사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다른 칠

레 법인과 같은 세법 취급을 받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국제기구

[OECD-2017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9월 13일 2017년 조세정책개혁보

고서(Tax Policy Reforms 2017)24)를 발표함25)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조세정책 개발 현황

에 대한 정보비교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연례 보

고서로 2016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 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 외에 아르헨티나

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조사대상국에 포함함

•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의 

거시경제 상황을, 제2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세

수 추이와 세목별 비중을, 제3장에서는 조사대상

국의 주요 조세정책 변화를 논의함

■  2016년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은 5년 연속 3%대 저

성장 추이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

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보임

• 투자위축으로 인한 생산성 성장이 저하됨

• 정부부채 현황이 안정세를 보였으며, 많은 국가

에서는 정부부채가 감소함

• 양극화가 역사적 수준으로 악화되어 소비위축 현

상이 지속됨

■  조사대상국의 최근 세수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

로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국가별로 큰 편

차를 나타냄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금융위

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34.3%를 

기록함으로써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1965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은 24.8%였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는 32.4%를 기록하였음

• GDP 대비 세수 비중은 조사대상국들에서 큰 편

차를 보여 덴마크(46.6%), 프랑스(45.5%), 벨기

에(44.8%) 등 7개국에서는 40%를 초과한 반면,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대한민국(25.3%)은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세수 비중을 기록함

24)  OECD, Tax Policy Reforms 2017: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2017.
25)  OECD(http://www.oecd.org/tax/tax-policy-reforms-2017-9789264279919-en.htm, 접속일자: 201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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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세수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을 포

함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중 개인

소득세(24.0%)와 사회보장기여금(26.2%)이 차지

하는 비중은 50.2%로 2007년 금융위기 전 비중

인 48.4%보다 1.8%p 상승함

• 소비세의 경우 2014년 기준 부가가치세(20.1%)와 

개별소비세(12.5%)의 비중은 32.6%로 2007년 기

준 부가가치세(19.4%)와 개별소비세(12.4%) 비중

인 31.8% 대비 0.8%p 상승함

• 반면,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2%에서 2014 8.8%로 2.6%p 하락하여 

9%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세부

담이 법인에서 가계로 이전되는 추세를 나타냄

■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와 각국 정부들의 재무구조 

개선 영향으로 2016년 조사대상국에서는 대체적으

로 경제성장에 중점(growth-oriented)을 둔 조세

정책이 도입되는 추세를 보임

•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나타남 

• 낮은 소득성장으로 인한 소비침체와 양극화 현상

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추세가 두드러짐

-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은 완화

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하와 함께 여

러 나라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인상됨

•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던 부

가가치세율에 대한 추가 인상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디지털경제와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 근거규정 도입 움직임이 나타남

-   OECD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008

년 17.6%에서 2015년 19.2%로 1.6%p 상승함

• 글로벌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유해조세경쟁 방지

와 각국의 과세권 보호를 위한 BEPS프로젝트의 

이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유해소비 규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

로 개별소비세(담배와 주류 등)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세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남

-   개별소비세와 환경세는 소득세 등 직접세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세목으로 인식

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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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이사회(Council of the EU), 2018 EU 예산안에 대

한 입장 발표(2017.9.4.)1)

• 이사회는 2018 EU 예산을 경제성장, 일자리, 안

보 및 이민 대처에 집중시키고 위기에 대비한 적

정량의 예산 비축 필요를 언급

-   총예산으로 승인기준(commitments) 1,589억

유로와 지급기준(payments) 1,444억유로를 

예상하며 이는 2017 EU 예산 대비 각 0.6%와 

7.4% 상승

☞  이 중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225억유로(총 지급기준의 85%) 편성 요구

*   지급기준의 대폭 상승은 2017-2020 프로그램이 실

행 초기단계임에 의함

• 10월 26일까지 EU 의회가 EU 이사회의 수정조

항을 채택할 시, 11월 20일까지 두 기관의 합의를 

위한 조정기간이 시작됨

■  유로그룹(Eurogroup), 그리스의 초과재정적자 시

정절차(EDP) 중단 절차 논의(2017.9.15.)2)

• 유로그룹과 그리스의 재무부 장관은 그리스의 경

제 조정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논의

-   EU는 그리스 경제 조정 프로그램의 3차 검토

를 앞두고 있으며, 그리스는 법률 제정을 필두

로 한 95개의 과제를 마쳐야함 

-   3차 검토에서 논의될 내용은 그리스의 2018년 

예산, 사회적 편익 검토, 노동 시장 개혁, 공공 

행정 관련 이슈, 불량 채권 관련 전략의 실행, 

에너지 분야 개혁 및 민영화 등이 있음

■  이사회(European Council), 그리스의 초과재정시

정절차(EDP) 중단(2017.9.25.)3) 

• 이사회는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3% 이

하로 감소함에 따라 EDP를 중단하기로 결정

-   2009년 국가채무 GDP 대비 15.1%에서 2016

년 GDP 대비 0.7%까지 감소

• 향후 그리스는 EU의 안정성장협약의 예방적 조

치 국가로 분류됨

-   2018년 8월까지 거시경제 교정 프로그램의 모

니터링이 진행되고 이후 후속 모니터링이 실행

될 예정

-   그리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

자(GDP 대비 3.5% 수준)로 유지할 계획

*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이소영 연구원

1)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9/04-2018-eu-budget-council-position-adoption/

2)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9/15-eg-remarks-dijsselbloem/?utm_source=dsms-auto&utm_ 

medium=email&utm_campaign=Remarks+by+Jeroen+Dijsselbloem+following+the+Eurogroup+meeting+of+15+September+2017

3)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9/25-greece-finances-stabilised/

주요국의 재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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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7.8.28.)4)

• OECD의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은 

0.7%로 전분기 성장률(0.5%) 대비 상승

-   (국가별 성장률) 일본(0.4% → 1.0%), 미국

(0.3% → 0.6%), 영국(0.2% → 0.3%)에서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상승하였고 프랑스(0.5%)

와 이탈리아(0.4%)는 전분기와 동일한 성장률

을 보였으며, 독일(0.7% → 0.6%)의 성장률은 

하락

-   (유럽) EU와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0.5%에서 

0.6%으로 상승

■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17.9.20.)5)

• 세계 GDP 성장률은 2016년 3.0%에서 2017년 

3.5%, 2018년 3.7%로 상승할 전망으로, 이는 지

난 6월 전망보다 높은 수치이나 견고하고 지속적

인 중기적 성장은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고 언급됨

-   비즈니스 투자와 무역이 건실한 생산성 성장을 

4)  OECD, http://www.oecd.org/newsroom/gdp-growth-second-quarter-2017-oecd.htm
5)  OECD, http://www.oecd.org/eco/outlook/Short-term-momentum-will-it-be-sustained-press-handout-summary-of-projections-oecd-eco   
nomic-outlook-September-2017.pdf

[그림 1] OECD 분기별 GDP 성장률 

출처: OECD 통계청, Quarterly National Accounts: Quarterly growth rates of real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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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킬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음

-   임금 성장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

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음

-   향후 개발도상국에서의 성장은 개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3.1 3.5 0.0 3.7 0.1

1.5 2.1 0.0 2.4 0.0

1.8 2.1 0.3 1.9 0.1

1.9 2.2 0.2 2.1 0.1

1.1 1.7 0.4 1.6 0.1

1.0 1.4 0.4 1.2 0.4

1.0 1.6 0.2 1.2 0.2

1.5 3.2 0.4 2.3 0.0

1.8 1.6 0.0 1.0 0.0

6.7 6.8 0.2 6.6 0.2

7.1 6.7  0.6 7.2  0.5

 3.6 0.6  0.1 1.6  0.0

 0.2 2.0 0.6 2.1 0.5

3.2 3.7 0.1 3.8 0.0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에 시작

출처: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단위: % GDP 성장률)

<표 1> OECD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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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 예산·결산 등

■  미 의회 하원, 긴급 재난 지원 자금, 임시 예산(C o-

n tinuing Resolution) 및 채무 한도(debt ceiling) 

관련 법안(H.Res 502) 통과(2017.9.8.)6)

*   동 법안은 미 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으로, 하원에서 통

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의 효력을 갖게 됨 

• (긴급 재난지원) 허리케인(Harvey & Ima) 피해 

복구를 위해 152억 5천만달러 규모의 긴급 구조 

패키지 지원을 승인

• (임시예산 및 채무한도) 동 법안은 곧 시작(2017. 

10.1.)되는 2018회계연도의 지속적인 정부 운영

을 위해 임시예산안(만료시한: 2017년 12월 8일)

과 함께 연방 채무한도 증액내용을 담고 있음

*   연방채무의 법정한도일7)은 2017년 3월 15일에 만료되어, 

현재는 재무부의 비상수단(extraordinary measures)으로 

정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미 의회 하원, FY2018 재량지출 예산안(H.R.3354) 

가결(2017.9.14.)8)

※   동 예산법안의 명칭은 “Make America Secure and Prosper

ous Appropriations Act, 2018”로, 하원 투표에서 211:198로 

통과됨

• FY2018 총 재량지출 규모는 1.2조달러이며, 870

억달러 규모의 해외비상작전(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및 국제대테러전쟁

(GWOT, Global War on Terror) 관련 예산을 포

함하고 있음 

2. 기타

■  의회예산처(CBO), 2017-2027 연방정부의 의료보

험 보조금 전망 발표(2017.9.14.)9)

• 2017년 65세 미만 대상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보

조금은 7,050억달러(GDP 대비 3.7%)로 추정

-   2017-2027년 사이 연간 5.0%씩 상승하여 

6)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049

7)  현재 만료된 연방채무의 법정한도는 2015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BBA, Public Law 114-74)에서 규정하고 있음

8)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050

9)  미국 의회예산처, https://www.cbo.gov/publication/53091

’ ’ ’ ’ ’ ’ ’ ’ ’ ’ ’

287 306 323 338 354 374 395 417 439 463 487 3,897

296 315 326 344 365 386 408 431 455 480 508 4,017

45 62 68 71 74 77 78 82 85 86 90 773

80 81 84 89 94 98 103 108 112 119 124 1,011

 3  28  38  42  40  43  46  49  52  56  59  453

705 735 763 800 847 892 938 989 1,039 1,093 1,150 9,245

주: CHIP: Childrem’s Health Insurance Program

출처: 미국 의회예산처, 합동조세위원회

(단위: 십억달러) 

<표 2> 65세 미만 의료보험 보조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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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1.2조달러(GDP 대비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2018-2027 총 보조금은 9.2조달

러로 전망)

일본

■  FY2018 일반회계개산요구액 발표(2017.8.30.)10)

• 2018년도 일반회계 개산요구액은 26조 175억엔

으로, 그중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 과제 추진 

범위’ 관련 요구액은 935억엔임

-   국채비용은 23조 8,214억엔으로 전년 대비 

2,929억엔 증가함

■  2017년 1분기 예산 사용 현황 발표(2017.9.5.)11)

• (세입) 2017년 1분기 수납된 일반회계 세입은 

147,833억엔으로 총세입예산액의 15.1%이며, 특

별회계 세입은 1,464,785억엔으로 총세입예산액

의 37.0%임

• (세출) 일반회계 세출은 276,368억엔으로 총지출

가능액의 27.0%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246,630

억엔으로 총지출가능액의 31.2%임

10)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about_mof/mof_budget/budget/fy2018/20170830.html

11)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fy2017/29_1gai.html

235,285 238,214 2,929

778
984

[407] 206

682
934

[444] 252

10,767
10,791

[84] 24

582 595 13

5,710 5,157  553

3,500 3,500  

257,304
260,175

[935] 2,871

주: [   ]는 우선과제 추진 범위

출처: 일본 재무성

(단위: 억엔) 

<표 3> FY2018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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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통계청, 2017년 상반기 국가 채무 감소 언급(2017. 

9.21.)12)

• 전체적인 가계 부채의 감소에 힘입어 2017년 상

반기 독일의 비정부부문채무는 1억 9,778억유로

로 2016년 상반기 대비 598억유로(2.9%), 2017

년 1분기 대비 73억유로(0.4%) 감소하였음

프랑스

1. 예산·결산 등

■  2017년 상반기 예산집행결과 발표(2017.8.9.)13)

• (재정수지) 2017년 상반기(1~6월) 재정적자는 전

년동기 대비 5억유로 증가한 623억유로

• (지출) 재정지출은 2,015억유로로 전년동기(1,939

억유로) 대비 3.9% 증가

• (수입) 재정수입은 1,602억유로로 전년동기(1,551

억유로) 대비 3.3% 증가

-   조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9억유로 증가

• (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21억유로 감소한 209억유로

974,547 147,833  15.1% 147,833 15.1%

3,956,840 1,464,785 37.0% 1,464,785 37.0%

1,021,936 276,368 27.0% 276,368 27.0%

3,983,823 1,246,630 31.2% 1,246,630 31.2%

주: 억단위 미만 절감

출처: 일본 재무성

(단위: 억엔) 

<표 4> 예산 사용 상황 

12)  독일 통계청, 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7/09/PE17_334_713.html

13)  프랑스 예결산 관련 문서 모음,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

ressources_documentaires/SMB/2017/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006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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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  OECD, 프랑스 경제 조사(Economic Survey of 

France) 발표(2017.9.14.)14)

• 프랑스 경제는 팽창하고 노동시장은 회복 중이며 

생산성과 삶의 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경제성장률은 1.7%를 예상하며, 이는 

지난 6월의 전망 수치(1.3%)보다 높고 지난 6

년간의 성장률 중 최고치

• 하지만 현재 수준의 사회 보장체계와 공공재정을 

유지하고 더욱 많은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   일자리 구축, 생산성 증대, 더욱 포용적인 노동

시장으로의 개선과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조

세개혁이 필요

-   많은 저숙련 노동자들이 구직에 실패하고 있으

며 교육 관련 투자 성과(educational out come)

의 불평등이 매우 높아 사회이동을 막고 있으

므로, 현재의 복잡한 구직훈련 시스템의 간소

화 및 직업교육의 강화를 제언

• 2016년 프랑스의 공공지출(public spending)은 

GDP 대비 56.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

며 이는 높은 조세 부담과 경제·사회비용으로 

직결됨

-   지출 감소, 부채지속가능성 보장 및 조세제도 

간소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

-   연금 지출이 매우 높고 여러 시스템으로 나뉘

어 있으므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시 노동이동성 향상 및 관리비용 감소 가능을 

언급

14)  OECD, http://www.oecd.org/newsroom/france-economy-expanding-but-reforms-needed-to-maintain-benefits-and-boost-job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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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9.10.~10.9. 세미나 등: 1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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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 2017년 추계학술대회  

•  일시: 17. 10. 26.(목) 14:00~18: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BEPS 이행 법제화 동향과 대책
•  발표:   양수영 변호사(국세청) 외
•  토론: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 광장) 외

한국국제조세협회 17-10-26

■ 2017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  일시: 17. 10. 20.(금) 13:00~18:30 
•  장소: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주제: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방지
•  발표:   이동식 교수(경북대) 외
•  토론: 강성모 교수(서울시립대) 외

한국세법학회 17-10-20

■ 2017년 추계학술대회  

•  일시: 17. 10. 20.(금) 13:00~17:30
•  장소: 성신여자대학교 난향관
•  주제:   문재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조세 · 재정 개혁방안
•  발표:   정세은(충남대) 외
•  토론: 성효용(성신여대) 외

한국재정정책학회 17-10-20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시: 17. 10. 14.(토) 13:3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LG관
•  주제:   바람직한 세제 및 세정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적 논의 외
•  발표: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외
•  토론: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외

한국세무학회 17-10-14

■ 2017년도 추계 정기학술대회  

•  일시: 17. 10. 13.(금)~10.14(토) 
•  장소: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동국대
•  주제:   새 정부의 조세 · 재정개혁 과제
•  발표:   임상수(조선대) 외
•  토론: 정 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

한국재정학회
17-10-13

 ~10-14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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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개편-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로 전환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재정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
-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폐지하여 부처의 자율성 · 책임성 제고   
- 기재부는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별도 평가 추진

기획재정부 17-09-28

◇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 확정-특허심사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에 

중점 

•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 ·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설화하는 등  
특허 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 
-   심사위원 명단 ·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기획재정부 17-09-27

◇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① 추경예산 집행실적 및 지자체 추경 점검    
② 복지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③ 3/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

기획재정부 17-09-22

◇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본격 추진-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Kick-off 회의 개최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

기획재정부 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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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 / 한종석 외

•  전 계층에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취업 여성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지원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기혼여성 노동공급 중심으로 분석하고 양육수당 도입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봄 

•  가구 구성원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함께 결정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구성하고,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만 보육료를 지원한   
2011년의 선별적 보육지원을 기준경제로 상정하여 모수를 설정하였음

한국경제학회 17-09-30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조세정의 왜곡시키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것임 

•  또한 국토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보유세 인상, 또는 증세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님. 이는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임 

참여연대 17-09-28

◇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박정수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그 결과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 일각에서는 지지를 얻고 있음

한국경제연구원 17-09-22

◇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 송인호

•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이 큰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에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17-09-20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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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   저출산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 김원규

•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2065년경까지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산업연구원 17-09-12

◇   Do Americans Want to Tax Capital? Evidence from Online 
Surveys / by Raymond Fisman et al.

•  A vast theoretical literature in public finance has studied the question of 
the desirability of capital taxation. Distinct from questions of the 
optimality of taxing wealth is whether it is politically feasible. We 
provide, to our knowledge, the first investigation of individuals’ 
preferences over jointly taxing income and wealth, via a survey on 
Amazon’s Mechanical Turk. … (후략)

NBER 17-10-09

◇   Senate Republicans Take Big First Step Towards $1.5 Trillion 
Revenue-Losing Tax Cut: Justifications for Revenue Loss Rooted in 
Wishful Thinking and Faulty Logic / by Chye-Ching Huang and Joel 
Friedman.

•  Key Senate Republicans announced an agreement last week that will 
reportedly allow the Senate to move forward with tax-cut legislation 
that could lose $1.5 trillion in revenue over the next decade.1 If recent 
proposals from President Trump and Republican congressional leaders 
are any guide, the tax cut will be skewed toward high-income 
households who have reaped most of the income gains of recent 
decades. … (후략)

CBPP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17-09-26

◇   Who Really Benefits from Consumption Tax Cuts? Evidence from a 
Large VAT Reform in France / by Youssef Benzarti, Dorian Carloni.

•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incidence of a large cut in value-added 
taxes (VAT) for French sitdown restaurant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prices only, we estimate its effect on four groups: 
workers, firm owners, consumers and suppliers of material good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strategy on firm-level data we find 
that: (1) the effect on consumers was limited, (2) employees and sellers 
of material goods shared 25 and 16 percent of the total benefit, and (3) 
the reform mostly benefited owners of sit-down restaurants, who 
pocketed 41 percent of the tax cut.

NBER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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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   Optimal Income Taxation with Unemployment and Wage 
Responses: A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 by Kory Kroft et. al.

•  We derive a sufficient statistics optimal income tax formula in a general 
model that incorporates unemployment and endogenous wages, to 
study the shape of the tax and transfer system at the bottom of the 
income distribution. The sufficient statistics are the macro employment 
response to taxation and the micro and macro participation responses. 
We estimate these statistics using policy variation from the U.S. tax and 
transfer system. … (후략)

CEPR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17-09-22

◇   Tax Policy Reforms 2017: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Presentation).

•  This report is the second edition of Tax Policy Reforms: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which is an annual publication that 
provides comparative information on tax reforms across countries and 
tracks tax policy developments over time.

OECD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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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10.18일 

14:00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

되었음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

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되었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 

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

시하는 것으로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

를 구체화한 것임

②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

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

능성과 일관성을 제고 

③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

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 

④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2. 기본 방향 

①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

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

게 추진 

-   다만,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추가·보완 

②   높은 청년실업·에코붐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

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 

③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요확충과 혁신성장

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

승작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정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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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일자리 인프라 구축>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로 하여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

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

설계 

-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

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

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

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

계 확립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

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 

*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22년)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

대를 단계적으로 축소(’17.下~) 

*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17.下~) 

•  현장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

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 전면 개편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18년),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19년)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 확충 

*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직업능력진단·훈

련시스템 마련, ’18년)

<공공일자리 창출> 

3⃞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

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 확충 

-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

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충원,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금년부터 충원 

3. 로드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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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 추가 충원 

-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

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

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4⃞   혁신형 창업 촉진 

•  창업활성화 및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창업기업 5년 생존율(’14년, %): (한국) 27.3, (독일) 41.0, 

(영국) 37.5 

•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   (교수) 창업휴직기간 확대, 대학평가시 창업실적 확대, 

(연구원·공공기관)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등 

**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벤

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 인정 

•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18.上)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18.上) → 민간금융으로 확산 유도 

•  민간주도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

가 선순환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보증·대출 실

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가 평가(벤처법 개정)

5⃞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

신 역량 강화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

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

반 구축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

업 등에 금융·R&D 집중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

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

을 확충(‘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17.4/4) 

-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투자유치

제도를 고용효과 중심 으로 전면 개편 

•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

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하여 일

자리 창출 지원 

*   ①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 ② 신제품·

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

속인증제 활성화, ③ 민관협업을 통한 규제애로 신속 해

결 

•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

고,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

비스산업 육성(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17. 

4/4) 

*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광고허용, 전매제한 완화, 투자한

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 

6⃞   사회적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성장을 위한 포

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 

-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분

야를 다양화 

7⃞   지역일자리 창출 

•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新성

장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역량 강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정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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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재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혁신도시

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활용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여 역량 강화 등

-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산단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17.4/4, 균특법 개정)하여 일

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도모 

*   클러스터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인재 

채용 지원, 클러스터내 혁신 주체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 

•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

계 혁신(’18년)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현장모니터링 강화, 지자체 역할 강

화, 사업효율화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

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 

*   도시재생 지역의 빈집·빈점포 공간을 활용한 창업 등 활

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17년 320억) 

<일자리 질 개선>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  그간 2년 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앞

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

으로 개편 

•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

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

편(’18년~)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

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법적 보호방안 마련(’18년) 

9⃞   근로여건 개선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18년) 

*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 

마련(’18.上) 

•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여 연 1,800시간대 근

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여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 지원 

*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

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   현재 시행 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개

편(’18.上) 

•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

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

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18.上, 3 → 5%),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 확대 등 

⇒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 마련(’18.1/4) 

•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달성을 지원하고, 경력단

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

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 

*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18.下, 임신·육아만 인

정 → 가족돌봄·학업·훈련 등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기간 확대(’18년, 1 → 2년),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17.9) 

⇒ 「여성고용 종합대책」 마련(’17.4/4) 

•  신중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新중년 인생 3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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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계획」 마련(’17.8.8, 제2차 일자리위원

회) 

5. 향후 이행계획 

•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통해 100개 세부추진과

제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   점검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 기관장 통보, 

일자리위원회 상정 

•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추가과제 등을 보

완하여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 추진배경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

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  (고용)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

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예)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전 산업 12.9명, 협동

조합 38.2명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

시회사의 1.7배 

•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

층에게 일자리 제공** 

*   (작은영화관)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 운영(21개소, 108만명 이용) 

**   (베어베터) 발달장애인 198명 채용, 인쇄·제과·커피·

화환 등 사업에 진출 

•  (창업) 적은 창업비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다양한 고용형태 등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리스크가 낮음 

*   (내마음은 콩밭) 청년들이 대구지역 골목축제, 마을카페 

운영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도 

■   프랑스, 벨기에 등 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

회적경제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 

•  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

고 있으며, 고용비중도 평균 6.5%이고, 10%를 

상회하는 국가도 있음 

*   고용인구 중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15): EU(6.5), 프랑

스(9.0), 벨기에(10.3) 

■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가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

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아직 사회

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의 

22% 수준(’15) 

•  금융, 판로 등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진출분야도 제한적

2. 새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적극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

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 

추진 

*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 

•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

제 생태계를 조성 

*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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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

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 

3. 세부 추진과제 

(1) 성장인프라 구축 

1⃞   (금융접근성 제고) 공적금융 확충, 민간투자
환경 개선 

■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

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 

•  보증지원 한도(1 → 3억원) 및 보증대상 확대(협

동조합,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자활기업 포함) 

■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

설하고 지속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16) 121억원 → (’17) 230억

원 → (’18) 400억원 

■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

대 

*   성장사다리펀드 내 (가칭) 사회투자펀드 조성(’17년 300억

원 → ’22년 최대 1,000억원) 및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  

(’18년 예산 100억원 → ’19년 이후 추가반영 검토)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

사업 확대 

*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중이며 근거법 제정 

■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

하고, 업력제한 기준을 완화(창업 7년 이내 제한 → 폐지) 

■   신협의 출자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출자허용(신협법 개정), 협동조합 

투자조합원제도 도입(협동조합기본법 개정) 

2⃞   (판로확대)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 강화,  
인센티브 확대 

■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 강화 

•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국가계약법 개정)하고, 종합심사낙찰제도 

심사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 상향(1점 → 2점) 

■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  물품·용역 입찰시 가점 확대*(예규개정) 및 수

의계약제도 신설** 

* (기존) 1.7점 → (개선) 2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대상(5

천만원 이하) 

■   구매실적 등을 포함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편 

•  ’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 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반영하고, 지방공기

업 경영평가에도 연계 반영 

■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유도 

•  TV 홈쇼핑 기획전 등 기존 유통채널과의 연계 

강화 

•  수출마케팅 지원대상 평가시 가점 부여 및 공동 

해외진출 사업시 우대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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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청년창업기반 마련 등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

기반 마련 

•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학습 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경

제 평생 학습기반 구축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17개), 시도·시군구 단위 공동체

지원센터(70여개) 내에 개설된 지역주민 중심의 학습공동

체 

•  사회적경제 체험이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의 설

립·운영 지원체계 마련 

*   (조합원) 학생·학부모 등, (사업활동) 매점운영·진로·

방과후 학습 등 

■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확대 

*   현재 3개 대학 semi-석사과정 

**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비학위 과

정 개설(’19) 

■   청년 중심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재기 지원 

•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가 조성* 

* (’17) 3개소 → (’18) 6개소 → (’19(안)) 9개소 

•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500 → 800

팀)하여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2

년, 연 한도 5천만원)을 공익성이 강한 사회적경

제기업까지 확대 

•  금융·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

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

기업의 재도전 지원

4⃞   (지원체계 구축)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

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

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특별법 

■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 

(2)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 

1⃞   소셜벤처 분야  

■   (현황)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

이디어의 상업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   (우주)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셰어하우

스 운영, 22명 고용, 셰어하우스 57호(입주자 350여명) 운영 

•  다만, 민간의 임팩트(Impact) 투자* 기관이 적

고, 소셜벤처 투자에 대한 인식도 낮아 소셜벤처 

발굴·육성 미흡 

*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

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개선방안)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등 소셜벤처 활

성화 

•  모태펀드에서 출자하여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의 ‘Impact 투자펀드’ 신설(’18년) 

•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

는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 육성* 

*   선정된 창업팀은 R&D자금(5억원), 사업화·마케팅(2억원) 

등 최대 10억원 지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정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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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하여 

소셜벤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정책, 관련

정보 등을 종합 제공 

*   창업진흥원이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창업지원정보(104개 기관)를 한 곳에 

모아 제공 중(’14~)  

2⃞   사회서비스 분야 

■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 

*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여성 중심

으로 구성,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에게 간병·가사·돌봄서

비스를 제공(303명 고용) 

•  다만,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

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사회서비

스 분야 참여율 저조**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전체 공급자 중 민간기

관이 62% 차지 

**   참여율(%): 장기요양 0.5, 보육 0.1, 바우처 1.3, 장애인활

동지원 4.1 

■   (개선방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

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제고 

•  지정요건 완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촉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의 유연한 적용 

•  사회적가치 항목 신설 등 바우처 평가체계를 개

편하고, 지자체가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기

관 평가정보 수시 제공 

*   정보제공 채널 확대(온라인 → 온·오프라인), 이용자 품

질평가 실시간 제공 등 

•  지역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신사회서비스 발

굴 지원 

-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동으로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

시 회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 

-   사회서비스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사

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비 및 행정적 지

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지원내용) 정책펀드·기금, 공동모금회 재원 등 연계 

사업비지원, 교육·컨설팅,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

업 지정 안내 등 행정지원 등 

**   (예) 지역 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용,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3⃞   주거환경 분야 

■   (현황) 사회적기업 등이 진출하여 주민참여, 취약

계층 배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주거 공공성 강

화(취약계층 입주 확대 등) 

*   (두꺼비하우징 사회적기업) 주택에너지·희망의 집수리·빈

집활용 등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주도, 지역주민 50만명중 

조합원이 27만명 

•  다만, 자금조달 기반 미흡, 사업역량 및 사업정

보 등 부족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적극적 참여

에 한계 

*   최근 LH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기

업형임대주택 계획이 최초로 선정(고양, 남양주 지구)되었

으나 아직 활성화에는 미흡 

■   (개선방안)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진

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운영

지침 마련) 

*   임대주택 공급,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 기업 출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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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해 

기금 융자 및 보증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 

*   (기금융자)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 완화, 토

지담보 등 검토 

   (보증제공) 대출 원리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 검토

4⃞   문화예술 분야

■   (현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일자리 창

출 및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 

*   문화예술 분야 취업유발 계수(명/10억원): (공연예술) 22.9, 

(산업평균) 12.9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

역에 영화관 21개소를 운영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16

년까지 108만명 관람)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문화예술 활동이 증

가*하였으나, 문화 예술 분야에 특화된 지원정

책이 부족 

*   (사회적기업) ’08년 11개 → ’16년 238개(총 1,713개 중 

13.9%) 

 (협동조합) ’13년 77개 → ’16년 1,641개(총 10,640개 중 

15.4%)

■   (개선방안) 공공시설 문화공간 활용 지원 등 사회

적경제기업의 안정적 문화활동 지원 

•  사업운영·공연 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

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 지자체의 

유휴·공공시설 지원 

*   서울, 대구 등에서 임대료 완화 적용(재산평정 가격의 5%

이상 → 1% 이상) 

•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

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을 활성화 

•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

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홍보·컨설팅 비용 지원 

•  정부,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시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유도 

5⃞   프랜차이즈 분야

■   (현황) 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본점·지점간 이

익공유*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단점 보완 

*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분쟁 

소지가 없음 

*   (와플대학 협동조합)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운영, 지하철역사 와플매장 7개 등 

전국 49개 운영 

•  다만, 불공정행위 억제 등 상생모델로서의 잠재

력을 보유하였으나, 진출분야 편중*, 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제약 

* 외식업 73%, 교육·미용·세탁 등 서비스업 18% 등 

-   프랑스의 경우는 소매점포의 30% 이상이 협

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

■   (개선방안)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

여 상생협력 기반강화 

•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

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 

* 소상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 

** 시스템 구축 컨설팅,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등 지원 

•  업종별로 적합한 공동사업 및 비즈니스 모델 개

발도 지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정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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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기반 분야 

■   (현황) 마을기업 등이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일자

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동네방네) 청년들이 춘천의 구도심 지역활성화를 위해 게

스트하우스, 마을카페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역 도시재생

사업도 위탁 추진 중 

•  다만, 지역 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사업기반 등

이 아직 미약 

■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 인

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   공공기관 인프라(옥상·주차장 등) 활용 신재생 발전사업 

기반조성 및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17.7월 개소) 기능 

강화 등 적극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금융지원 등에 신재

생에너지 분야 우선 고려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저수지 등 활용시 5,966MW(원전 6기) 용량 확보 가능

(3만5천명 일자리 창출) 

•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 및 6,6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을기업 발전방안 마

련** 

*   인증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 창출: (’16년) 1,446개 → (’22

년) 2,046개 

**   청년 전문경영인 발굴·육성, 관광·문화 등 업종 다변

화 등 

•  농·어촌에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가칭) 사회적 농업법」 제정,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추진 

* 어촌계 가입제도 개선 등 신규 어업인 어촌 진입장벽 완

화 추진

•  농협·수협을 통한 자금지원 강화 및 판로 확대 

-   (수협자금) 담보 및 신용대출 적격성 심사시 

신용등급·자금용도 등을 별도로 고려하고, 

우대금리를 적용 

-   (농협자금) ‘농촌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크라

우드 펀딩 활용 등을 통한 자금확보 지원 

-   (판로지원) 공영홈쇼핑 방영지원(수수료율 인

하), 농협·수협 판매장 內 입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4. 향후 계획 

■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

로 마련되었으며, 금융 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 

•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

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체감도도 제고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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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2017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로 전환 -

■   (추진목적)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가 재

정혁신의 단초이자 재정효율화를 위한 핵심수단

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

한다.

■   (제도개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지표를 바탕

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 과정

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  (도입배경)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재정

을 운용하기 위해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05년도에 도입되었다.

*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성과관리제

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평가대상*이다.

*   (’15) 성과관리대상의 1/3(466개) → (’16) 성과관리대상의 

1/2(828개) → (’17) 모든 성과관리대상(1,415개)

•  (평가절차) 부처가 자율적으로 소관사업을 평가

(자체평가)하고 기재부 등이 평가절차와 기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정책흐름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재

정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

•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폐지하여 부처의 자율

성·책임성 제고

•  기재부는 주요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별도 

평가 추진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  부처 자체평가 위원회

•    사업별 평가

-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선정

•  지출구조조정(안) 등 제출

자체평가

•  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 과기부, 지역위)

•  분야별, 부처별 평가

- 우수 및 미흡 부처 선정

•  부처별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메타(상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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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여부를 확인·점검(메타평가)한다.

•  (평가활용)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사업부처

는 지출구조조정 또는 성과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고, 

-   메타평가 결과 우수 또는 미흡 부처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된다.

■   (그간의 성과)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재정사업 성과를 제

고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  특히, 예산과 성과관리를 연계하고 평가정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

성을 제고하였다.

■   (문제점) 그러나, 자율평가제도는 환류구조의 문

제, 평가중복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제

도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자율평가는 지침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평가결과가 예산과 기계적으로 연계되

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

다.

•  메타평가는 각 부처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대한 

확인·점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개별사업

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또한, 평가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제도운

영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도 있었다.

*   미국의 경우, PART(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원형)의 한계를 

인식하고 2010년 폐기 → 특정 중요정책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제로 관리방식 개편

■   (개편과정) 이번 개편방안은 5차례 이상*의 전문

가 간담회와 사업담당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

됐다.

*   전문가 간담회(5.29, 7.4, 7.31), 개편방안 설명회(8.9), 재정사

업평가자문위원회 논의(9.28)

•  재정전문가들은 재정사업의 양적·질적 지출구

조조정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사업부처 담당자들도 자율평가가 불필요한 보고

서만 양산하는 등 평가부담만 과중하게 만든다

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평가제도 개편에 공감하

였다.

■   (주요내용)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처의 자율평가는 명실상부한 자율평가로 
개편된다.

•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사업을 왜곡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메타평가는 과감히 폐지*된다. 

*   부처의 자율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

공

-   다만, 부처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

재)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   자율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외부에 공

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부처 스스

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기재부는 핵심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직접 평가·분석한다.

•  기존에는 정량적 성과지표로만 평가되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평가에서는 전문가 심층인터

뷰, 현장조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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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정집행과정을 적극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평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평가단이 운영되고, 평가제도·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  통합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기금·보조금·부

담금 평가를 상호 연계하여 수행한다.

-   이를 통해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평가대상 

중복, 평가결과 불일치 등 비효율적인 측면을 

해소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 성과정보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

여 성과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   성과정보에 관한 공개방식도 고객지향적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정보

를 공개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18년도부터 개편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평가기반을 정비한

다.

•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재정사업 

성과제고방안을 논의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혜자와 현장의 시각에서 재정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 운영과정

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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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제도로의 변화 미흡
- 非자율평가/형식적 메타평가/소통없는 평가인프라 -

[Needs①] 재정혁신을 위한
 정보 제공

[Needs②] 재정효율화를 위한
수단 고도화

비전 새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정책
가치

【각 부처】
 

자율
책임

【재정당국】
 

전략
선택

【평가기반】
 

통합
소통

【추진과제: 3대 방향 9대 핵심과제】

통합·소통(평가인프라)

평가 통합 운영 및 
평가제도 공개·참여 확대

① 통합 평가체계 구축 및 통합평가단 운영
② dBrain의 성과DB 고도화(중장기)
③ 성과포털을 활용한 국민의견 수렴 확대

전략·선택(재정당국)

핵심사업·문제해결 중심

① 핵심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 도입
② 문제해결방식으로 지원
③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자율·책임(사업부처)

자율평가체계 구축

① 명실상부 자율평가
② 부처 자율적 환류계획 마련
③ 부처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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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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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10월 16일 발행 / 제21권 제10호(통권 제25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         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

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TEL: (044) 414-2114

 •FAX: (044) 414-2509

 •E-mail: pub@kipf.re.kr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2017년 10월호 통권 제256호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계좌번호: 441-05-000011

 •예 금 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구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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